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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은 자치

단체의역할을 수행하기위한 가

장 중요한작업중의하나임에도불구하

고 여러여건상순조롭게진행되지못하

고 있다. 지방재원의확충에 대한 중요

성이 부각된 때는 아마 지방자치 실시

이후일것이다. 지방자치실시이전에는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의 사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지원

되었고그럼으로써재원 확충의중요성에대한 인식

이 그다지크지않았다. 그러나지금은자치단체장이

다음선거를위하여주민의표에신경을쓰기때문에

주민의욕구를충족시킬수 있는지방 위주의사업을

수행하기위한예산이필요해졌다. 따라서중앙으로

부터 지원되는 재원만으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

업을수행할수없기때문에, 모든지방자치단체는자

율적인지출이가능한지방재원의확충을위해 많은

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현재의지방자

치에대한인식과제도의틀속에서재원을확충한다

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지방재원의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은크게두 가지라고할수 있다. 하나는지

방의재정책임성결여이고, 다른하나는국세와지방

세간의불공평한조세제도이다.

우선 지방의재정책임성결여로인한 재원 확충에

대한문제는지방자치의본질을이해한다면해결될수

있다고본다. 지방자치란, 말그대로자치

단체는지역주민의공공복지를최대의목

적으로삼아그들이원하는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지역주민은이에상응한

대가를지불함으로써본인들의권리를향

유하는것이다. 티브의시각으로보면, 지

역주민은시장에나온물건을고르듯이지

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서비스를선택하여거주를정

할수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는서로양질의서비스

를 제공하기위해경쟁을하게된다. 그러므로지방자

치의실시는매우효율적인것이다. 물론티브의이론

이현실적으로제약점이있기는하나, 지방자치란그의

이론처럼자치단체에서제공하는지역서비스를구입하

는 것과같기때문에결국 지역주민은서비스에대한

대가를지불해야하는책임성을동시에갖는것이다.

주민들이자치단체의서비스에대한대가를지불하

는 형태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가장대표적인

방법이지방세를통한것이다. 국세는국민모두의공

공복지를극대화하기위해형평성을염두에두기때문

에 주로소득에준하여세금을걷는다. 반면에지방세

는지역주민의복지를위한효율성을염두에두고있기

때문에서비스를많이받는사람은지방세를많이내고

적게받는사람은적은지방세를부담하도록해야한

다. 즉지방세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지

방자치단체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수혜자와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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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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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연계를잘 도모해야한다. 그러나대부분의지역

주민은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본인들의

부담도늘어야한다는인식은하지못하는것같다.

지방자치의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지역주민

들 뿐만 아니라자치단체의장들도예외는아니라고

본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부족한 지방재정을

자치단체스스로해결하기보다는우선적으로중앙정

부에재정지원을요청함으로써해결하려는경향이강

하기때문이다. 이것은아마도지방자치가실시된지

1 0년이지났어도오랫동안중앙집권하의종속적인경

향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가장

시급한 것은 자치단체장이먼저 지방자치의 본질을

알고 지역주민을 이해시키며 필요한 비용은 중앙이

아닌지역주민이부담하도록설득해야한다. 현재지

방세가1 7개세목으로구성되어있는데그중에서11

개 세목에탄력세율제도가도입되어있어과표 또는

약간의 세율조정이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

치단체의장들은재정이부족해도다른자치단체보다

과표나 세율을 올리려 하지 않는다. 지역주민으로부

터의인기하락을우려하기때문이다. 결국자치단체

그리고지역주민모두가지방자치의본질을이해하고

재정책임성을강화함으로써지방재원의확충을기할

때진정한지방자치가뿌리내릴수있다고본다.

두번째, 국세와지방세간의불공평한세원배분이

지방재원확충의걸림돌이기때문에이의 조정을통

해재원을확충할수있다고본다.

국세와 지방세에대한세원조정은많은 학자들에

의해끊임없이제기되어오고있으나나아진것은거

의 없다. 현재국세와지방세의세원배분은8 : 2로 거

의모든세원이국세에치우쳐있기때문에세원의재

조정없이지방세수에의한 재원을확충한다는것은

거의불가능하다고볼 수 있다. 현행지방세는 주로

재산과세 위주인데, 재산과세가 총지방세에서 점하

는 비중이약 7 0 %나 되며, 소득과소비과세의비중

은 각각2 0 %와 1 0 %로 되어 있어 지방세수가취약

할 수밖에없는실정이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소

득 또는소비과세와같이신장성이좋은세원을확대

하지않고서는지방세를통한재원의확충은현실적

으로어렵다고할수있다.

미국의경우에도재산세는기초정부세로서기간세

역할을 담당하고있지만, 재산세만으로는부족한지

방정부의재원을해결할수 없어, 대부분의지방정부

는 연방세인소득세그리고주정부세인판매세의세

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1 9 9 7년4월부터지방소비세를도입하여부족한지방

정부의재원을충당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노력여하

에 따라재원을확충할수있도록소득또는소비과세

의 일정분을지방세로서부과할수 있는제도적인뒷

받침이되어져야할 것이다. 소득과세는현행주민세

소득할이어느정도역할을담당하기때문에소득과세

보다는소비과세위주로재조정될필요가있다. 가장

좋은방법은선진외국에서널리활용되고있는세원의

공동활용으로국세와지방세가동시에부과될수있도

록 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국세와지방세조정등

에관한법률」을경우에따라약화시킬필요가있다. 

지금까지재정책임성의결여와세원배분의불공평

이지방재원확충의가장큰걸림돌이라고하였다. 이

두 가지는서로연관되어있는것으로지방자치의본

질을이해한다면쉽게해결될수있다고본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서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을탓

하기에앞서제도적인뒷받침을마련해주도록하는

것이현명하다고본다.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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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고에서는1 9 9 0년대까지추진되었던각국의조세개혁(tax reform)지원사업에서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세계은행( World Bank, 이하 W B )과 국제통화기금( I n t e r n a t i o n a l

Monetary Fund, 이하I M F )이 터득한 조세개혁 추진 방법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조세행정분야에서는W B가 1 9 9 0년대에회원국들에대해수행하였던세정개혁사례들에대

해 내부적으로작성한평가보고서인‘Reforming Tax Systems: The World Bank Record

in the 1990s’를 정리하고조세제도분야에서는1 9 9 3년까지 I M F의 재무과(Fiscal Affairs

Division, FA D )에서 수행한 정책자문사업들을 검토한 Tax Policy Division의Wo r k i n g

P a p e r인‘Technical Assistance on Tax Policy: A Review’의 주요결론을소개한다. 이들

두 기관이외에도국가별조세개혁에관한자문연구기능을수행하는대학및 연구소로서하

바드대학내의HIID(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있다.

소개할 두 보고서는 Cedric Sandford의‘Successful Tax Reform: Lessons from an

Analysis of Tax Reform in Six Countries’( 1 9 9 3 )와 같은조세개혁사례연구서와는다소

다른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우선 S a n d f o r d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미국과같이영연방의전통이강한A n g l o - S a x o n국가들을중심으로1 9 8 0년대부

성공적 조세개혁을 위한
접근방법론

魯 英 勳 연구위원( y h r u t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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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한조세개혁움직임들에대해서성공적인조세개혁을위한조건및 제약조건을연구

하였다. 반면W B와 I M F의 보고서는이들국제기구들이개도국및 체제전환국들을주 고객

으로하여, 각국의조세체계구축및 개편과정에참여하여터득한교훈들을체계적으로정리

하여향후유사한 국가들을대상으로 세제및 세정의 선진화를 지원하기위한목적을 갖고

있다.

본고의궁극적인목적은현재까지는국내의공공부문을주된고객으로하여조세및 재정

분야연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한국조세연구원이향후개발도상국또는체제전환국들을

대상으로조세개혁분야의연구자문서비스시장에참여할미래에대비하고자하는것이다.

Ⅱ. WB의 세정개혁지원사업

1. 1990년대조세관련 대출사업(lending operation)의개요

W B는 세계빈곤감소를목적으로하고성장과거시경제적안정이빈곤감소를위한필요

조건이라고보고있다. 세수증대에 대한요구는전통적으로W B가 여러가지방법으로추

구하는과제이다.

W B의 조세관련 대출사업은 세제개혁(조세정책개혁; tax policy reform)과세정개혁(조

세행정개혁; reform of the administration of tax systems)의두 분야가있는데그 중 후자

에 치중하고있다. 1990년대에총 6 7개 국가에서약 1 2 0개의조세체계관련대출사업( l o a n

o p e r a t i o n )이 수행되었고 약 1 3 9억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로써 W B가 회원국의 세입시스

템 개혁에깊은관심을보이게되었다. 이중 3 7개는보다광범위한구조개혁프로그램중의

일부로서조세체계개편을다룬것이었고, 다른8 3개 대출사업( 5 5개국에 대한8 5억달러의

지출)은조세체계에보다직접적인초점을맞추어수행된것이다. 83개프로젝트중 4 3개는

내국세 및 관세의 현대화를주요내용으로하고, 약4 7억달러가지출되었으며이들프로젝

트의주요목적은세수증대(40%), 조세행정제도(tax administration institutions)의강화

W B와 I M F의 보고서는이들국제기구들이개도국및 체제전환국들을주 고객으로하여, 각국의

조세체계구축및 개편과정에참여하여터득한교훈들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향후유사한국가

들을대상으로세제및세정의선진화를지원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다.

성공적조세개혁을위한접근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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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거시경제의안정( 2 8 %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참조). 관세, 내국세

세무행정, 내국세제도, 전산화, 부가가치세분야의 순으로 대출사업이큰 비중을 차지하였

고, 기술지원등( T L S R )의 형태를띤 사업의경우대부분이세무행정및 전산화분야를대상

으로하였다
1 )

.

대출규모는 1 9 9 0 ~ 9 4년 기간의 5 1억달러에비해1 9 9 5 ~ 9 8년 기간에는3 6억달러로더

낮아졌고대출지역은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 아프리카지역에서유럽과중앙아시아쪽으

로이동하였다.

<표1> 주요프로젝트목적( 4 3개 프로젝트)

(단위: 개, %)

주: 1) 각프로젝트는하나이상의목적을가질수있음. 

1. 세수증대 1 7 3 9 . 5

2. 행정적인제도강화 1 6 3 7 . 2

3. 거시경제안정 1 2 2 7 . 9

4. 환경적인시설개선 8 1 8 . 6

5. 행정능력강화 7 1 6 . 3

6. 납세자순응개선 6 1 4 . 0

7. 책임강화 3 7 . 0

8. 반부패강화 2 4 . 7

9. 납세자서비스개선 2 4 . 7

10. 납세자교육개선 2 4 . 7

11. voice & participation 강화 0 0 . 0

12. 기타 9 2 0 . 9

4 3개프로젝트의주요목적수1 ) 8 4

목 적 프로젝트의수 프로젝트비중

1) W B의 대출사업은 대출수단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구조조정차관 형태로 구조조정차관( S t r u c t u r a l
Adjustment Loan)과분야별조정차관(Sectoral Adjustment Loan)이있고, 둘째기술지원차관(TAL) 사업, 그리고그외부류
로 특정투자차관(Specific Investment Loan), 재활차관(Rehabilitation Loan), 교육및 개혁차관(Learning and Innovation
Loan) 등이있다. 이중기술지원차관( T A L )과특정투자차관(SIL), 재활차관(RIL), 교육및개혁차관( L I L )들을통칭하여광범
위한기술지원형(TSRL) 차관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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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접근방법론

가. 사전진단작업(Pre-project Diagnostic Work)

최근연구(Evans and Battaile, 1998)에따르면, WB 대출사업이궁극적으로성공하기

위해서는 W B보다 차입국( b o r r o w e r )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만, WB의가장 중요한 역할은

철저한사전준비및 진단작업이라는것이다. WB 프로젝트가기획( d e s i g n )단계에서얼마나

제도적 사항들을잘 고려했는지를평가하기위하여 기존사업관련문서들을<표2 >의 행렬

로 표시된 틀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성과( p e r f o r m a n c e )는 능력(capacity), 제도

(institutions), 외부제약요소(exogenous constraint) 들의함수이며, 성과를 정책입안

(policy formul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서비스제공의효과성과효율성으로크게구

분하였다. 서비스의효과성은서비스의질과양에대한것이고효율성은서비스의단위당비

용에관한것이다.

진단작업을실시한결과를분야별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① 조세정책제도(tax policy institutions) 및조세구조(tax structure)

세제 결정및 분석제도는표본 내 1/4 정도의사업에서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세구조

및 세수성과에대한진단은GDP 대비세수비중, 세수구성, 세율, 과세표준및 비과세와같

은 통상적인지표들과 최근변천사 등에국한되고, 부문별상세분석보다는 총량적인정보

형태를띠는것이보통이다. 또한실효세율, 부양성(buoyance), 탄력성과같은표준적인수

단을사용하는정량분석은상대적으로드물고, 계량경제모형을사용한경우도2개의프로젝

트뿐이다. 결점이라고진단된것은높고차별화된세율, 좁은과세기반, 복잡한감면및 투입

에 대한과세등과같이특징적 사실들에국한되었을뿐, 정말로‘좋은 조세설계’가 무엇인

지를언급한WB 내·외부의보고서에대해서는인용된바가없다.

② 효과성( e f f e c t i v e n e s s )

효과성이란충분한 세수를 거두면서 납세순응을높이며 납세자에 대해높은수준의 서비

스를제공한다는의미인데, 이에대한분석은비교적제한적으로이루어졌고대부분정성적

E v a n s와 B a t t a i l e의 최근연구에따르면, WB 대출사업이궁극적으로성공하기위해서는W B보

다 차입국의역할이더 중요하지만, WB의가장중요한역할은철저한사전준비및 진단작업이라

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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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격을띠었으며정량적인(quantitative) 검토는거의없었다.

③ 효율성( e f f i c i e n c y )

효율성은특히기술지원관련사업형태의경우기술측면에 초점을맞추어, 사무자동화의

불충분성과이에따른상이한기능및 활동들의비효율성을검토하는방식으로분석이이루

어진다. 업무의민영화는주로은행을통한세금징수, 원천징수, 선적전검사에대한검토에

국한되었으며인사관리분석시에는과다인원에주된초점을맞추었지상이한업무배치에따

른효율성에는관심이덜 했다. 대부분의구조조정사업형태( S A L s / S E C A L s )에서나타나는

주요결점은조세행정비용과국세청예산에대한관심부족이었다.

<표2> 조세체계의결점진단을 위한틀

특성 성과(정량지표) 능력 제도 외부·환경적제약

정책
입안

책임성

서비스
제공:
효과성

서비스
제공:
효율성

•행정법령의 단순
성, 공정성, 포괄성

•납세자관련절차의
단순성, 공정성, 
이해가능성

•전략적 관리 의사
결정의효과성

•부정부패
•관리 소홀로 인한

세수손실
•납세자설문조사

•잠재치 대비 실제
세수지표

•업무측면의효과성
지표

•비용 대비 세수
지표

•소요시간지표
•납세자설문조사

•정책입안과 연구조사를 위한
인적자원의질과양

•교육훈련시설

•세무조사, 감시, 예방, 반부패
관리에있어서의 인적·비인
적자원의질과양

•감사부서 직원을 위한 훈련
시설

•시민단체의참여

•행정업무에서의 인적·비인
적자원의자질과양

•신규채용, 승진, 재배치정책
•임금, 보너스, 급여결정
•훈련시설
•사무자동화
•관리의예산규모
•자금, 인력, 장비및업무관리
•외주와 민영화의 가능성과

범위

•권한분산
•행정을통제하는법령
•예산편성절차
•조직구조
•행정적결정시의정치적간섭
•조세구조의적정성

•내·외부감사
•옴부즈만
•납세자설문조사업무
•예방적감시( v i g i l a n c e )
•벌과금체계와관리의효과성
•보상체계와효과성
•직원과업무부서에대한성과평

가절차마련및집행
•상이한 내부적 활동과 납세자

관련 활동에 대한 절차의 적정
성은 다음과 같음: 납세순응, 
평가, 납세자 확인, 세무조사,
납세자교육, 납세자서비스, 세
금징수, 조세처벌, 조세소송,
국경감시와통관절차, 특별통관
절차, 보관, 선적전절차, 사후
검사, 정보교환과타협

•경제발전수준
•개방정도
•상업적인발전
•시장경제로의

이행정도
•회계전문가와

회계기준
•금융산업발전

정도
•문맹및교육
•법적관례, 헌법
•법과질서
•납세자의순응도
•정부의신뢰성
•정부의안정성
•공무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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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정환경(administration environment)

납세자순응수준및 조세정책제약요소외에나타나는일반적인경제상황은대부분의프

로젝트에서환경적요소로서분석되었다. 제도에대한분석은별로없었으며, 조세행정에대

한평가를위한결론은얻지 못하고있다.

⑤ 제도등

조직구조, 기술, 인적자원의자질, 세무행정절차등에초점을두어분석되었고, 외부감사

및 외부모니터링과같은 책임성제도(accountability institution)의유무나 효과, 행정권한

분산및예산 등 성과를결정하는제도적요인에대해서는충분한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

나. 프로젝트설계( D e s i g n )

프로젝트에대한기획·설계는① 조세구조, ②조세행정환경, ③조세행정의각 기능, ④

제도 강화와 능력 증진의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대부분의 구조조정대출형

(SALs/SECALs) 사업의경우, 소득·매상·수입에대한 기본적 조세들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보였으며, 기술지원형사업의경우VAT의도입또는개선이가장중요한주제였다.

행정적으로 편리한‘추계과세’(presumptive tax)에대한 프로젝트는 별로없었고, 매상세

를 다룬3개사업의경우이를없애고왜곡이덜한VAT로대체하는사업이었다. 대략5 0 %

의 사업들이하나이상의세제적사항들을다루고있었으며기술지원형태의사업에서나타

나는환경적세무행정제도연구는세무행정과관련된법령정비나은행을통한세금징수능력

강화에초점을두고있었다. 세무행정의각종기능을다룬사업은납세자확인(세원관리), 결

정, 조사, 징수, 그리고관세행정의경우통관과같은기본적인세정기능들에치중하는반면

납세자교육이나납세자서비스개선과같은기능에는소홀한면이있다. 전산화분야는거의

모든 기술지원 형태의 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는데, 장비·소프트웨어·전문기술에

대한 지출이 전혀없는 소규모사업에서부터주요 사업내용이 되었던 8개 사업까지 중요도

측면에서다양하였다. 강력하게전산화를추진한 대부분의사업들은 조직개편, 업무처리지

침변화, 인력개편등이교육훈련활동과더불어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진행순서에관한정보는매우유용함에도불구하고일부프로젝트는진행순서에관한

계획이없다. 진행순서는프로젝트활동의적시성을제공하지만프로젝트간에동질성이없으므

로완성된프로젝트를통해적절한진행순서에관한유용한정보를얻기는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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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진행순서( s e q u e n c i n g )에 관한정보는매우유용함에도불구하고일부프로젝

트는진행순서에관한계획이없다. 진행순서는프로젝트활동의적시성을제공하지만프로

젝트간에동질성이없으므로완성된프로젝트를통해적절한진행순서에관한유용한정보

를얻기는어렵다.

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궁극적으로는조세체계전체의 성과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그 중 세무행정이라는요소에

특히관심을가지고있다. 개혁과이에따른영향간에시차(time lag)가존재하는경우에는

사업집행기간동안에는성과를평가할필요가없다. 따라서성과지표들은투입, 과정, 산출

에대한지표를 모두포함하여야한다. 각지표를해석하는기준또는지침이필요하며각 지

표를구성하는요소는다음과같다. 

① 결과지표: 국가별비교, 전년도대비, 목표성과기준

② 투입지표: 수량적시성(예, 납기일), 비용또는질적기준

③ 과정지표: 적용범위, 지속기간, 비용기준

④ 산출지표: 시간, 수량, 질적기준

W B의 Operations Policy Department는, 성과지표란“부서, 사업, 또는활동의 성과들

을 평가하고 관리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정량적인 지표들”이라고 정의한다. 1996년의보고

서에서 1 9 9 3 ~ 9 5년 기간에 7 0개의기술지원대출프로그램( TA L s )에서 사용가능한성과지

표들에관한자료를제공하면서, 총7 0개의TA L s에서3 9개가‘성과지표및 계량척도를포

함한종합적 분석표( m a t r i x )를 갖춘 사업들’이었던 반면, 11개사업들은 성과지표가전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Datta Mitra(1997)는 SALs(Structural Adjust

Loan)/SECALs(Sectorial Adjustment Credit) 유형의사업에서최대취약점이성과지표

의 부재라고역설하였다.

성과지표와사업목적이불일치하는경우가있다. 예를들면조세행정효과의지표로징수

액이나총징수비율을사용하고있으나강제적인징수는세금·벌금·부담금의증가를가져

올뿐 개선의효과라할 수 없다. 벌금이나부과금이아닌방법으로행정효율을꾀한다면납

세자들이성실히세금을납부하게될 것이다. 따라서행정효율은강제적징수를줄이는방향

으로진행되어야하며, 강제적징수정도의강약이행정의효율성/비효율성지표가될 수 있

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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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평가방법론(Project Appraisal Methodology)에대한평가

프로젝트의평가는편익(benefit) 평가와위험(risk) 평가로이루어지며편익평가는효과

성 편익과효율성편익으로구분할 수 있다. 효과성편익은개혁으로인한사적부문에서공

적부문으로의추가적인이전인세수증가로 평가되고효율성 편익은 순세수의증가로인한

사적부문자원의감소로평가된다.

효과성 편익의 평가를 위해 대부분 프로젝트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 e c o n o m i c

r e t u r n s )이나재정적이익(financial returns)을산출하며이에개혁으로인한추가적인세

수 혹은GDP 대비세수비중증가분이사용된다. 그러나이러한평가는대부분이프로젝트

의성과를측정하는데부적절하다.

위험요소에는부적절하고불확실한프로젝트의비용/편익, 프로젝트완성의 실패, 외부적

위험의세가지가있다.

마. 프로젝트결과의평가

프로젝트의결과및 사후적인효과를검토하는것은미래의대출프로젝트운영에좋은교

훈이될 것이다. 이러한사후적인검토가있었던 예로서미국연방국세청( I R S )의 전산화도

입에관한평가사례와최고의프로젝트로인정되는Latvia 사례를제시한다. 

<미국 I R S의 전산화 도입에 관한평가사례>

I R S에서조세체계현대화사업(TSM: Tax Systems Modernization Program)을도입한

이후계속적으로문제가발생하고있다. TSM은I R S가 업무환경을최적화하고납세자들에

게 보다잘 서비스할수 있도록추구해온‘종이없는세무처리’라는비전의핵심이라고할 수

있다. 1986~97년기간에이미3 1억달러이상을 T S M에 사용하였고1 9 9 8년 1 2월에는향

후1 5년간5 0억달러정도에달하는금액을Computer Science Corporation에발주하였다.

연방심계원( G A O )에 따르면“I R S가 T S M을 효과적인신고서류절감을위한종합적경영

전략으로이해하지못했고이를위해필수적인업무관리, 소프트웨어개발, 기술기반을완전

W B의 Operations Policy Department는1 9 9 6년의보고서에서총 7 0개의기술지원대출프로

그램에서3 9개가‘성과지표및계량척도를포함한종합적분석표를갖춘사업들’이었던반면, 11

개사업들은성과지표가전혀없었다고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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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구축하지못했다. 그리고이 시스템의개발과지속적인발전을위한전반적인시스템구

조설계가미비했다.”고 실패원인을설명하고있다. 또한“이시스템을책임질고위직기술관

리자가없었고, 국세청장산하에T S M을 관리할권한과책임을갖춘하부부서도없었다.”고

덧붙인다.

G A O는 투자관리(경영)를위한업무처리방법및 소프트웨어개발을위한엄격한 절차를

도입하고 자료 및 보안관련 하부설계를 포함한 통합시스템의 설계를 완성·운영하는등의

방안을제시하였다.

<최고의프로젝트로인정된 Latvia 사례>

‘The State Revenue Modernization Project’는 Latvia 정부가정보기술의지원을모색

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으나 W B의 도움으로‘제도적인개발(Institutional Development)’

요소를포함하여진행되었다. 최고의프로젝트로평가되기위한요소는다음과같다.

첫째, 프로젝트의개념, 목적, 방법측면에서보면, 해당국정부가주도권을 쥐고, 상당한

사전작업및 내각심의를거친후에W B에 도움을요청하면서사업비용의90% 이상을정부

가 부담하는열의를보이는한편사전작업에서중요한제도적인문제(예, 부패가능성, 제도

적 미비점)를다룬다. EU 가입자격취득과같은조세개혁및 기반구축에대한명확한목적

의식을갖고있으며성과지표도입과IT 위주업무처리방식보완과같은프로젝트의경험에

서 얻은교훈을활용한다. 대체적사업안에대해고려하고, 배제되어야할 것은명확한기준

에 의해결정한다. 둘째, 제도적인능력분석측면에서보면, 제도적수요및 정보기술적수

요간에균형을유지하고지속적인확장가능성을염두에둔 제도적개발의중요성을명시한

다. 수행기관(executing agency)의능력및 과업수행유인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 포함하

고, 미비 정도및 해결방법을확인하여사업설계시기준점으로활용한다. 셋째, 제3자에의

한평가가수반된다.

3. 검토결과

조세행정분야에대한WB 사업의주된한계점은대출프로그램운영(loan operations)으로

부터의지식과정보가축적되도록하는제도적장치의미비에있다. 성공적인세무행정의결

정요인에대한지식이축적된다면세무행정의질은지속적으로개선될수 있다. 최근이론은

반박 가능성(contestabilily), 투명성(transparency), 협조성(harness voice)으로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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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접근방법의중요성을강조하는반면, 그러한세정개혁이구체적인세무행정사례에서

얼마나효과가있었는지에대한구체적인증거들은부족하다. 더욱이, 이러한요인들은기존

연구결과에서확인된잠재적세무행정성과결정요인들중일부분에만해당되는것이다.

사전사업진단및 사업계획작성은선행연구로부터의교훈을체계적으로활용할수 있어

야 하며특히, 프로젝트설계시에책임성제고, 부패방지관련제도설립, 그리고행정비용의

효과적저감등에대해서도충분한관심을가져야할 것이다. 성과지표가존재하는사업들의

지표들을비교한결과, 지표선정에있어서동질성( u n i f o r m i t y )이 결여되었음을알 수 있다.

또한프로젝트평가방법을사용한경우는거의없었으며, 사용된경우에도부적절하게사용

되었고프로젝트결과, 평가에사용된방법들도개선의여지가많고보다일관성이필요하다.

4. 향후대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제안

향후 대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전진단(Diagnosis), 사업계획(Design),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평가및사후평가측면에서의제안은다음과같다. 

사전진단작업은포괄적인틀을기초로하여야한다. WB가세무공무원의전통적인관심사

뿐만아니라제도에충분한관심을 기울여야하며, 하나의신축적인틀을채택하는것이바

람직하다. 진단상의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은가능한 한 표준지표에 따라

국가간비교가가능한기준점( b e n c h m a r k s )에 대해계량적으로행해져야하고또한성공적

인세무행정및사업실행의결정요인들에대한검토를포함해야한다. 

사업계획은세무행정당국의전략적장기전망에바탕을두어야하며대체적인계획과순서

( s e q u e n c i n g )에 대한대안을분석하고그 근거를제공하여야하며장기적교훈을얻으려면,

사업은검정가능한가설을명시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에대한성과(효과성, 효율성, 책임성)지표들을표준화하여명시하고진단작업

에서는최종결과평가를위해서성과지표의사업시행이전초기값을도출한다. 사업들에대

한 최종결과성과지표들을선정할때에는사업성과를지속적으로추적할수 있고, 제기된가

조세행정분야에대한WB 사업의주된한계점은대출프로그램운영으로부터의지식과정보가축

적되도록하는제도적장치의미비에있다. 사전사업진단및사업계획작성은선행연구로부터의

교훈을 체계적으로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특히, 프로젝트설계시에 책임성제고, 부패방지관련

제도설립, 그리고행정비용의효과적저감등에대해서도충분한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1 6 2 0 0 2년3월호

현
안
분
석
( 1 )

설들을검증할수 있는것들을선택한다. 납세자를상대로한 설문조사를하는것은사전진

단 작업과사후성과평가의양 부문에서중요한요소가되며투입, 진행, 산출을계량화하는

표준적인지표를작성하여이를강제적으로사용하도록한다. 

평가를위한표준적이고, 계량화가능한평가모형및 방법들을개발하는데 있어서잠재가

격(shadow value)과같은주요모수( p a r a m e t e r )들에대한민감도를가늠할 수 있고위험

성을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한다. 사후평가(Post-project Evaluation)가사업들 간

비교가 목적이라면사업 내에 성과지표를 명시하여야 하며산출물, 지속가능성, 제도의개

발, 세계은행/고객 성과 순위를 부여할 때에는 명시된 계량지표들에 기초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지식축적과 얻은교훈에대한가설검증기능을 촉진하기위해서는, 사업의사전진단

작업, 기획, 그리고사후평가의모든단계에서보다많은학계자문단의참여가필요하다.

Ⅲ. IMF 세제자문활동

1. 공통적세제개혁안

조세체계의개혁은수많은정치적·경제적요인들에의해그 범위및 방향이제한을받는

고도로복잡한작업이다. 최근국제적인조세개혁의공통적인목표는기존조세체계의단순

화에있다. 복잡한조세체계는매우값비싼자원배분의왜곡을유발하고세수손실로이어지

는탈세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단속을위한행정적인부담을크게증가시킨다.

IMF 재무과(Fiscal Affairs Department, 이하FA D )의 세제자문내용은국제적조세개혁

의 추세에맞추어조세의중립성과세정수요부담완화의필요성을계속강조해왔다. 일반적

으로FAD 자문단들은이러한 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존조세구조의단순화(예, 세율단계

감소, 과세베이스확대, 특정경제인이나행위에대한차등과세대우의폐지) 또는기존의복

잡한 조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단순한 조세의 도입(예, 다단계 매상세를 단일세율

VAT로대체)을권장한다.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경제구조조정을겪고 있는 과정에

있는나라들이고, 재정불균형완화가구조조정을위한핵심관건이므로해당국의세수필요

성에대한고려를빼놓을수 없다. 따라서자문단이특정한재정상황을철저히평가한후에

야권고조치들의구체적인내용및우선순위가결정될수있다. 

자문단들은해당국의예산수요를가급적경제적 측면에서중립적으로만족시키기에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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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수가 발생하도록세제를 설계하라는지침을 받지만, 체제전환국들처럼세입수요가특

별히심각하거나기존세정능력이심각하게부적절할경우장기적조세개혁방향에서는다소

일탈하더라도단기적 과도조치를제안하는신축성을발휘하기도한다. 결국FAD 기술지원

자문단의세제권고안은이론적으로바람직한것과실제가능한것을균형감각있게평가한

후에야 도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FAD 세제권고안은기술지원 요청국들이 처한 상황

및 특성들에따라상이한경향이있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경우인플레이션이높은비교

적 선진국가들이므로금융부문에대한세제혜택측면에서특별한관심을 가지며 불어권아

프리카국가들및 체제전환국들은개발초기단계에있으므로현대적조세체계의개발을위해

필요한제도구축과함께소수의전통적인세목들을적절히시행할수 있도록하는데 초점

이맞추어져있다. 

가. 세목별세제개혁안

1) 국내소비세(Domestic Consumption Taxes)

전통적인거래세(turnover tax) 대신VAT의도입또는기존의복잡한VAT세제의단순화

를 권장한다. VAT는부양성있는세수원천이되어야하고, 면세또는감면세율적용으로인

한 형평성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설계되어야하므로10~20% 범위내의단일세율의장점

을 강조하고있다. 과세기반에관해서는세무행정상의편의를위해감면항목의범위를제한

하는데 초점을 두고있으며 VAT의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일반적으로납세자 교육및

담당세무공무원에대한훈련으로인해상당한초기비용이요구된다. 거래세를운영하는국

가들의경우중기적인방안으로세율인하, 감면폐지에의한과세기반확대, 면세분야(서비

스와수입)를과세로전환함으로써VAT 도입이가능하도록적절한개정을할필요가있다.

2) 국제무역관련조세

관세구조의합리화, 통합, 특별감면삭제, 모든 수입에 대한단일화된최저관세율적용을

IMF 재무과는국제적조세개혁의추세에맞추어조세의중립성과세정수요부담완화의필요성을

계속강조해왔다. FAD 자문단들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존조세구조의단순화또는

기존의복잡한조세를대체하는새로운형태의단순한조세의도입을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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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하고있다.

3) 소득세

개인소득세의경우 최근국제적인추세는감면및 공제의제한을통한 과세기반확대와세

율구조의단순화및대규모세율인하이다. 최고세율은4 0 %를 초과하지않고세율구간은3개

를넘지않으며공제규모를줄이고비과세소득을명시하도록한다. 포괄적소득과세를지지하

고있지만조세행정능력이취약한지역에서는임금, 이자, 배당에대한원천징수를권장한다.

법인소득세의경우는 30~40% 범위내에서단일비례세율(proportional rate)을추천한

다. 모든국내기업들에대한세제상동등한대우가필요하고, 외국인투자유치용조세지원은

그 실효성에대한설득력이없으므로국내외 기업간의동등한대우가권장된다. 특히체제

전환국의경우국영및 민간(nonstate) 부문간의동등한대우를강조하고있다. 과세기반과

관련해서는공제가능한사업비용, 재고평가, 손실의이월, 감가상각방법등을명확히 할 필

요성을강조하고있다.

4) 기타 세제

일반적으로세수는적으면서행정비용이높은각종세금(nuisance tax)들의폐지를 권장

한다. 일부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국유기업(SOEs: state-owned enterprises)의민영화

정도에따라초과임금세(excess wage tax)를도입할것을권장하고있는데이는과도한임

금 지급으로 인한기업의 과세기반잠식을 막고적정투자재원확보를 도모하기위한것이

다. 서구권국가에서는배출가스에대한탄소세(carbon tax)나벌목에 대한조세와같은환

경보전목적의환경세도입이권장된다. 

나. 자문단권고안의정책영향평가(policy impact)

서구권국가들, 특히 체제전환국들의 경우 대부분 VAT의 과세기반 확대, 소비형

(consumption-type) VAT 도입, VAT 세율인하와같은개정을실시하였다. VAT 세율은영

세율을포함하여3개를 초과하지않고, 비과세대상도 표준적인항목들에국한하도록제안

한 권고안에따른다. 과세기반확대와세율구조의합리화를위한국제무역관련조세개혁(관

세개혁)은종종W B의 기술지원과병행하여서구권국가들및 불어권아프리카국가에서빠

르게추진되었으며, 몇몇체제전환국들에서도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 

개인소득세는FA D로부터정책자문을받은모든국가들에서성공수준이높지않은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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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구권국가의경우세율구조가인하된반면, 공제(allowances and deductions) 수준은

감소되었다고볼 수 없으므로부분적인실시만이루어졌다고할 수 있다. 법인소득세의경우

체제전환국대부분이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범위내의단일세율을채택하였거나그 과

정에있다. 많은국가들이법인세율을인하하였고일부는 감가상각체계를단순화하였으나,

세제유인폐지를추진하는대부분의국가에서절반의성과가 있을뿐이며서구권국가는최

저법인세(minimum corporate tax)를도입하여과세기반을확대하였다.

2. 국가군별세제개혁안

가. 체제전환국(Economies in Transition)

1 9 9 0년 이후체제전환국중 2 4개국에대한FA D의 조세정책자문자료를근거로하며, 유

사한개혁목적과제약을가지고있는체제전환국들의조세개혁에대한일반적인목적은조

세체계변화에있다. 정책자문의핵심은가능한한 중립적인방법으로예산상필요한세수를

발생시키는조세체계를구성하는것이다. 조세중립성을위해각 세목의세율수 축소, 특정

조세감면및 조세지원폐지, 국영및 민간기업간 균일과세를권장한다. 세수요구가심각하

거나 행정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 VAT 도입의 연기, 수입에 대한 일시적인 부가세

(surcharge) 부과, 이자및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와같이장기적인목표에서벗어난정

책자문을제시한다. 

국내소비세의경우거래세의세율구간이2개를초과하지않도록 하며거래세에포함되지

않는활동에 대해2 %의 임시적인총수입세(gross receipt tax)의도입을 권장하였다. VAT

는 10~15% 범위에서단일표준세율이권장되며, 면세( e x e m p t i o n )와 영세율( z e r o - r a t e d )

적용항목들은국제적인사례를따르도록한다.  면세는금융서비스, 주택임대, 일부보건및

복지서비스이고건설자재와서비스, 신축건물의판매, 공공·비영리·정부에의한거래는

과세되어야한다고제안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부가급여(fringe benefit)의가치를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과세기반을

FAD 세제권고안은기술지원요청국들이처한상황및 특성들에따라상이한경향이있다. 라틴

아메리카국가들의경우인플레이션이높은비교적선진국가들이므로금융부문에대한세제혜택

측면, 불어권아프리카국가들및 체제전환국들은현대적조세체계의개발을위해필요한제도구

축과함께소수의전통적인세목들을적절히시행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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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다. 일부국가에서는부동산에대한자본이득과임금에 대한원천징수가권장되기도

한다. 체제전환이전의 이익반환금(profit transfer) 대신기업이익에과세함으로써 정부의

세수손실이발생하는국가의경우단기적으로기업이익에대한부가세( s u r t a x )를 제안한다.

국유기업( S O E s )의 과도한이익분배를막기위해규정을초과하여지급된임금에대해초과

임금세(excess wage tax) 형태의유지및도입이권장되기도한다. 

나. 서구권국가(Western Hemisphere Economies)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니카라구아, 페루의7개 서구권 국가

에 대한FAD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내용을기초로 한다. 각국의공통적인특징

은 조세감면의제거, 조세지원의합리화, 과세망(tax net) 확대를위한행정개선과세율인

하이다. 관세부문의조세개혁이빠르게진행된반면, 소득세율인하와조세지원축소는빠

르게진행되지는않았다. 

판매세(sales tax)의개정은오히려부외거래의증가를유도하였고관세개정은수입관세

의 인하로 해외경쟁이강화되는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내소비세는VAT의과세기반확대와

더불어농산물에대해서는면세를권장하고소비세과세목록은일부를 제외하고는VAT로

통합할것을권고하였다. 국제시장에서불리하게 작용하고불필요한국내시장경쟁을 일으

키는수출관세(export duties) 부과와특별수출보조금(special export subsidies) 지급에는

반대하였다. 

법인소득세의경우자산과부채측면에서적절한물가상승지수를이용하여과세소득을결

정하고특정분야를 대상으로하는조세지원은감소하도록한다. 세수목적에 따라1 ~ 2 %

의 세율로 총자산을과세기반으로하는최저법인세(minimum corporate tax)의납부를권

장하는데이는과세기반을총자산으로전환하고세율을낮춤으로써계산및 행정상의용이

함과 세수 증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공해세

(pollution tax)의도입과투자세액공제와벌목산업에대한조세지원폐지또는벌목에대한

과세를유도한다.

다. 불어권아프리카(Francophone African Economies)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토고, 튜니지아와 같은 7개 국가에서

1 9 8 5년 이후작성된조세정책에대한FA D의 기술지원을바탕으로한다. 이지역의조세개

혁은 VAT와개별물품세의 개정, 분리과세(scheduled taxes)에서포괄적 소득과세( g l o b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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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ation)로의전환등을포함한다. 

현재의 거래세 또는매상세에서VAT로전환할 것을권장하며 VAT로의전환을 준비하기

위해거래세 세율을단일화하도록한다. VAT로의전환은초기에 수입, 국내제조업, 도매업

에 대해적용한후 차츰소매업과서비스업으로확장한다. 국제무역관련조세분야에서는국

제협약에의한면세외의면세폐지와현재면세제품에대해5 ~ 1 0 %의 최저관세의도입을

권장한다. 

개인소득세는분리과세에서4 ~ 5개의과세구간과5 0 %를 초과하지않는최고한계세율을

갖는포괄적소득과세로전환하고공제가능한부양자의수를축소하고소득분할법( i n c o m e -

splitting system)을정액부양자공제또는세액공제로대체할것을권장한다. 

해외투자자들에대한각종조세지원제도는형평성 저해를 유발할 뿐만아니라 정부의 감

시 소홀로인해조세지원남용상태에놓이게한다. 따라서과세유예기간(tax holiday)은5

년으로 제한하고, 조세혜택(tax benefit)은투자 초기에 집중시키고 수출관련 이익에 대한

면세도5년으로제한한다. 또한UDEAC(Central African States Customs Union)지역과

U M O A ( West African Monetary Union)지역의화합을제안한다.

라. 영어권아프리카(Anglophone African Economies)

가나, 레조토, 시에라레온,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등의나라는 1 9 6 0년대

에 독립한이후2 0여년간세수증대의필요성이점증하였으며, 수차례의개발관련개정작업

이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상황의지속적인변화에부응하기에는부족한단편적인

것들이었다. 조세개혁을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문제가되었던 것은정치적민감성, 기득

권층의압력, 변화된제도를관리하기위한능력의결여라할 수있다. 

국내소비세는제조업자매상세의도입또는매상세를 VAT로 전환할 것을권고한다. 정부

와 공기업의매상세면세폐지및 음식물, 농업기계, 지방제조약품, 학교물품등의특정조

세 감면항목의 삭제, 세금의탄력성 개선을 위해개별물품세의세율을 종가세율로대체할

것과국내소비세범위를서비스까지확대하도록제안한다. 과도하게높은수출관세( e x p o r t

서구권국가들, 특히체제전환국들의경우대부분V A T의과세기반확대, 소비형VAT 도입, VAT

세율인하와같은개정을실시하였다. 과세기반확대와 세율구조의합리화를위한국제무역관련

조세개혁은종종W B의 기술지원과병행하여서구권국가들및불어권아프리카국가에서빠르게

추진되었으며, 몇몇체제전환국들에서도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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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u t i e s )와 수입관세(import duties)의인하와 자동차, 귀국이삿짐, 시민단체(NGO), 정부,

공공기업에대한수입관세(duty) 면세의삭제를권고하는한편시장환율에의한수입평가

및최저수입관세율(minimum import duty rate)을적용하도록한다. 

개인소득세에서는과세기반확대, 과도한수준의 공제및 감면폐지, 과세유예기간폐지,

특정공기업에대한기업소득세 감면폐지, 부가급여및 농업소득에 대한과세와 인적공제,

자본이득, 개인소득세과세구간에대한인플레이션조정을권고한다.

마. 아시아와중동(Asian and Middle Eastern Economies)

1 9 8 7년 이후에작성된이집트, 이란, 요르단, 파키스탄, 태국의5개국에대한조세지원보

고서를기초로한다. 다양한경제개발상태와각기다른조세구조를가지고있는이들국가

들에서조세개혁의공통적인목적은조세체계의탄력성을개선하는것이었다.

5개국 중 3개국은 제조 및 수입단계에서의일반매상세(general sales tax)와개별물품세

(excise duties)를모두운영하고있었고, 1개국은매우광범위한개별물품세를운영하고있었

다. 소비세가우세한조세구조내에서는여러가지단점이발견되었는데, 매상세를운영하는

3개국중1개국의경우 과세기반이좁고, 일관성없는세율이적용되면서, 전반적인유효세율

은 낮은반면투입에대한실질세부담은높았다. 나머지2개국에서는많은물품과서비스가

비과세되면서, 특정납세자만을위한비과세감면제도를운영하고있는가하면국내산업에대

한지나친보호와수출에대한지나친편견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VAT의도입또는개

별물품세항목을최소화하면서제조업자매상세부과체계로의전환을권고하였다. 세수탄력

성을개선하기위해서는개별물품세및 수입관세를종량세가아닌종가세로대체하고내국소

비세에서개별물품세적요소를분리하고, 소비세범위를서비스까지확대하도록하였다. 

현행수입관세체계내에서의단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변동시장환율(free market rate)

에 따라환율을조정하는것에대한거부감으로인해과세기반이잠식된다는것이다. 둘째,

수입관세가주요세수원천인경우가많은데, 그런나라들은장기간에걸쳐관세율을올리는

경향이있었고이는국내산업에대한과잉보호라는결과를초래한다. 셋째, 각종압력단체

들의요구에굴복하여대부분의국가들이포괄적또는조건부 감면을확대해왔다. 넷째, 수

입관세의세율 구조는 복잡하여, 종종상이한 세목명칭으로중복 부과된다. 이러한단점을

보완하기위하여수입을공공환율이아닌시장환율로평가, 수입관세의인하와면세폐지및

수입관세구조의개정및 국내산업보호용유효세율의인하를권장한다. 

소득세의경우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과세기반의확대와과도한면세및 공제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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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예기간의폐지, 부가급여와농업소득에대한과세를 권장한다. 개인과기업소득세를

완전통합하고특정기업및 경제활동에대한조세감면을제한할것도권고한다. 

Ⅳ. 결론

조세개혁연구자문시장내의주요참여기관들은앞에서소개하였듯이일정기간동안그들

이 수행하였던연구자문사업들에대해사후평가작업을거친후 획득한교훈들을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있다. WB 내부에서는일정기간수행한세무행정분야대출프로그램의실패요인들

을 분석하면서, HIID와같은외부기관이대출지원국을상대로 사후면담조사한사례연구결

과를활용하는방안이검토된다. 향후수행할모든사업에있어서효율성, 효과성, 그리고책

임성을포함하는일단의성과지표들을개발해야한다는제안이나, 사업시작전 사전진단작

업은상당히포괄적인틀 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안은매우유용한것이다. IMF의재무

과( FA D )는 그들의 세제권고안이미치는 정책영향평가를, FA D로부터 기술지원을받은국

가들이어느정도권고조치를채택시행하였는지에중점을두어사후관리하고있다. 

W B의 보고서는세정개혁추진주체에게과거에 생각했던것보다 훨씬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야한다고주장한다. 즉, 단순히세무행정관련대출프로그램을준비하는기술적지침

준비서 작성수준이 아니라 세무행정설계학으로의발전을 목적으로하고있다. 세계제2차

대전이후Carl Shoup나Stanley Surrey 교수들과같은대표적인조세학자들은조세개혁

활동을 조세설계(tax architecture), 조세공학(tax engineering), 그리고조세행정( t a x

a d m i n i s t r a t i o n )으로구분하였다. 즉, 조세제도의설계사는세입을구성할조세들을선택하

고 각 세목의주요특징들을개괄적으로기술하며, 이러한설계도면을갖고조세공학자들은

각 세목의 상세계획안을법조문으로작성하는등의업무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조세행정

이란재정학자와같은설계사와세법학자및 조세변호사와같은공학자들이작성한 세법조

항들을어떻게실행에옮길지를결정하는것과같은하위적인역할(subordinate role)을맡

는다고생각하였다. 그러나, WB는세무행정을일종의과학적인학문으로발전시켜야한다

I M F의 보고서에따르면FAD 세제자문단은많은나라의조세개혁에뚜렷한영향을미쳤고, 세목

별로보았을때 내국소비세및관세분야의정책집행측면에서대성공을거두었으며지역적으로는

서구권및체제전환국에미친영향이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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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각하고이를위한 새로운접근방법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I M F의 보고서에따르면FAD 세제자문단은많은나라의조세개혁에뚜렷한영향을미쳤

고, 세목별로보았을때 내국소비세및 관세분야의정책집행측면에서대성공을거두었으며

지역적으로는서구권 및 체제전환국에미친영향이 컸다. 기술지원이Fund 프로그램의형

태로추진되었을때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정책이 실현되었지만, Fund의재원이 사용되

지 않았던경우에도정책권고안을뒷받침하는분석연구작업은해당국내에서의정책대안심

의시상당히도움이되었다. 많은국가들이조세개혁프로그램을실행하는데 있어서겪은가

장 큰 장애는 몇몇개혁조치들을정치적·사회적으로민감하게만드는 요인들이었으나, 이

는 충분한 시간과지속적인외부기술지원, 그리고국내의정치적의지들에의해극복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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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요사이 법인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찬성논리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논리이다. 반대논리는폐지에 따른세수

누락은 간접세를강화하여 보충할 수밖에 없고, 그결과세부담은 더욱불공평해진다는논

리이다.

법인세 폐지에 대한논의는 보다큰 틀에서 논의되어야한다. 우리는소득을 기반으로하

는 조세환경속에서살고있다. 과연소득이바람직한과세기반인가라는질문을통해접근

할 필요가있다. 미국에서세제개혁에대한논의는이처럼과세기반을어떻게잡아야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근본적 세제개혁

(fundamental tax reform)’이라고한다.

미국재무장관이법인세폐지의견을제시한이후, 우리나라에서도법인세폐지논의가활

발하게진행되었다. 미국은우리나라와너무도다른경제환경을가진나라이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방향에많은영향을끼치고있다. 이는개방화되는세계환경속에서당연한결과인

지 모른다. 우리나라세제개혁방향을논의하기에앞서미국에서논의되고있는근본적인세

제개혁에대한내용은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제시해줄것이다.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안:
내용과 교훈

玄 鎭 權 연구위원( j k h y u n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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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세제개혁의 배경

미국의근본적세제개혁에대한내용을이해하기위해서는1 9 8 0년대의조세정책의흐름을

우선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공화당인레이건정부가들어서면서조세정책은일대변화

를맞이하였다. 공급주의경제학을바탕으로조세정책의형평보다는조세정책을통한경제성

장을정책목표로추진하였다. 이에따라1 9 8 1년에는그 당시로는파격적인많은세제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도모하였다. 레이건정부의조세정책은이후과도한조세지원으로인한낮

은과세기반에대한많은비판을받았다. 또한경제성장을위한여러 가지조세정책들이실제

로는 효과를거두지못했으며, 오히려세제의복잡성과투자및 저축에대한이중혹은삼중

과세로인해경제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1 9 8 1년의세

제개혁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했으며, 여러가지세제지원의남발로로비

그룹으로인한사회비용만을높였고, 조세의형평성도달성하지못했다. 특히세제의복잡성

으로인해야기되는행정비용과납세자들의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은일반적으

로 기대하는수준보다훨씬높았다. 한연구에의하면, 1995년기준으로미국납세자들의납

세협력비용수준은총조세수입의5 . 8 %이며, 이는G D P의 1% 수준임을보여준다. 이에따

라세제의단순화는어느때보다시급한정책목표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

기존세제의 논란의 대상이된 것으로세부담의이중부담을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개인

소득세와법인소득세의이중과세문제는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야기하므로, 오랫동안이에

대한비효율성비용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특히1 9 8 0년대에는전자계산기의

발달로인해여러가지정책대안들의경제의비효율성비용을 구체적으로보여줌으로써이

에대한 관심은더욱높아졌다. 

1 9 8 0년대의중요한세제개혁은1 9 8 6년에이루어졌으며, 이세제개혁은미국뿐아니라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86년 세제개혁의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한 연구로

B r a d f o r d ( 1 9 8 4 )를 들 수 있다
1 )

. 이 연구는기존세제가가지는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하

고 세제개혁방향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제시하고, 이에대한두 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

였다. 즉,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포괄적 소득기반 과세제도

(comprehensive income tax)와 현금흐름 혹은 소비기반 과세제도(cash flow tax or

consumption base tax)가그것이다.   

1) Bradford, David,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Tax Analysts,1 9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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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근본적세제개혁안: 내용과교훈▶▶

1. 포괄적소득과세

포괄적소득과세는모든소득을과세기반에포함시키는제도이다. 기존의세제가여러가

지 다른소득에대해다양한비과세혹은감면을적용함으로써조세의수평적불공평성을야

기하고, 소득종류별로서로다른세율이적용됨에따라경제의 비효율성을야기하게된 것

에대한해결방법으로볼수 있다. 

포괄적 소득과세에서과세기반인소득은 소비와 자산의 순증가액의합으로 표시할 수 있

다. 이는H a i g - S i m o n의 소득정의로, 가장이상적이며포괄적인소득과세기반으로널리알

려져있다. 이때자산의순증가액은현실화되지않은자본이득을포함하기때문에이상적인

형태로서알려져있으며, 실제적용하는데에는조세행정의기술상으로많은문제를야기하

기도한다. 또한자가주택의경우에도 귀속임료(imputed rent) 소득을소득기반에포함하

여야하므로, 실제적용에는많은문제를야기할수 있다. 

이러한이상적인소득기반하에서모든소득종류에대해동일한세율이적용되므로, 이론

적으로는수평적형평성을만족시키는세제로평가할수 있다. 이에따라개인소득세와법인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폐지하고, 개인단계에서배당으로 소득이

귀속될경우에소득과세로부과할수 있는것이다. 또한양도소득의경우에도소득기반에포

함하여별도의세율을적용할필요가없다. 그러므로포괄적소득과세를실현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과세기반이되는소득에 소득의 현실화여부에 관계없이모든소득을 합산하는

것이전제되어야한다. 과세기반이넓어짐에따라기존세제의고질적인문제인법인세제의

폐지를통해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제거할수있는것이다.

2. 소비기반과세

기존의세제가저축에대한이중혹은삼중과세로인해경제성장을저해하였다. 이는기본

적으로소득을중심으로과세함으로써야기되는문제로, 소비는소득에서저축을차감한것

1 9 8 6년 세제개혁의이론적인바탕을 제공한 B r a d f o r d의 연구는 기존세제가 가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지적하고정책방향으로모든종류의소득을종합적으로합산하여과세하는포괄적소득

기반과세제도와현금흐름혹은소비기반과세제도를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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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소비에근거한과세제도에서는저축에 대한과도한세부담을방지할수 있다. 또한

소득기반을세무행정적으로정확히파악하는데는행정비용과납세협력비용이매우많이드

는 반면, 소비는상대적으로세무행정적으로편리하고무엇보다도간편한 세제이기때문에

매력적으로평가되고있다. 

소비세의과세는기술적으로두 가지방법으로접근할 수 있다. 먼저일정기간동안의 자

본소득을포함한 소득에서저축과관련한 모든지출을공제함으로써소비기반규모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과세기반이되는것이다. 두번째방법은모든자본소득을제외한순수한

근로소득만을과세기반으로하는것이다. 이때모든수익자산의구입을 공제대상으로인정

하지않으며, 지급이자에대한공제도허용하지않는다. 그러므로결과적으로이러한방법의

소비세는근로소득세와같은유형으로볼수 있다.

Ⅲ. 미국의 세제개혁 내용

1. 1986년세제개혁

1 9 8 6년의세제개혁은이러한소득기반과세와소비기반과세에대한이론적인논의를바탕

으로이루어졌으나, 기본방향은소득기반과세를중심으로추진되었다. 기존세제의 문제점

을해결하기위해넓은과세기반과낮은세율을기본목표로이를통한세제의단순화를추진

하였다. 각종비과세및감면을 대폭축소하고, 이에따라증가된과세기반에대해낮은세율

을 적용함으로써비효율비용을낮추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1986년의세제개혁은미국에

서도중요한세제개혁일뿐아니라, 미국의세제방향에따라세계각국이이러한개혁방향에

따라동참하는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표1 >은 OECD 18개국가들중에서1 3개 국가들

에서법인세율이점차로감소하는추이를보여준다. 그러므로미국의1 9 8 6년 세제개혁은세

계의조세개혁동향을이해하는데중요한시발점으로볼수 있다.

1 9 8 6년 세제개혁은기본적으로포괄적소득기반과세를토대로하고있지만, 여러가지측

면에서이와는괴리를가진다. 먼저소득기반대상으로세무행정상으로어려운귀속임료소득

과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기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법인소득세는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여전히존재하고있다. 

1 9 8 6년 세제개혁은 소득기반과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소비과세적인요소도 많이

반영하고있다. 예를들면, 여러가지종류의저축에대해소득공제를해주는방법은소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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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반을계산하는데소득에서저축을차감하는방법과같다고볼 수 있다. 또한주택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되지않으며, 소유한주택으로인해발생하는귀속임료소득

이나자본이득은과세대상이되지않는다. 이는소비기반과세에서개인의 근로소득에대해

서만과세하고자본소득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는것과같다고할수 있다.

1 9 8 6년 세제개혁은기본적으로포괄적소득기반과세를토대로하고있지만, 여러가지측면에서

이와는괴리를가진다. 먼저소득기반대상으로세무행정상으로어려운귀속임료소득과미실현자

본이득에대해서는소득기반에서제외하였다. 또한법인소득세는근본적으로폐지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존재하고있다. 

미국의근본적세제개혁안: 내용과교훈▶▶

<표1> OECD 국가들의법인소득세율변화

(단위: %)

주: 증가(+) : 0개, 감소(-) : 13개, 변화없음(○) : 1개, 변화(△) : 4개
1) 부가세포함기준
2) 앞의세율은과세이익NLG 50,000까지, 뒤의세율은그이상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base, 2 0 0 0 .

벨 기 에 4 5 4 1 4 0 . 2 4 0 . 21 ) -

덴 마 크 5 0 5 0 3 4 3 2 -

핀 란 드 5 7 4 2 2 5 2 9 △

프 랑 스 5 0 3 7 3 3 . 3 3 3 . 3 -

그 리 스 4 9 4 0 4 0 n d a -

아이슬란드 5 1 4 8 3 3 3 0 -

아일랜드 5 0 4 0 4 0 2 4 -

이탈리아 4 6 4 6 5 2 . 2 3 7 △

네덜란드 4 3 4 2 3 3 3 0 / 3 52 ) -

노르웨이 5 1 5 1 2 8 2 8 -

포르투갈 5 0 4 0 3 9 . 6 3 2 -

스 페 인 3 5 3 5 3 5 3 5 ○

스 웨 덴 5 7 3 0 2 8 2 8 -

영 국 4 5 3 5 3 3 3 0 -

터 키 4 9 4 7 4 2 . 8 3 0 -

독 일 5 6 5 0 5 8 . 9 / 4 6 . 1 4 2 . 2 / 3 01 ) -

미 국 5 1 3 9 4 0 3 5 △

오스트리아 5 5 3 0 3 4 3 4 △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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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본적세제개혁의 내용

1 9 8 6년 세제개혁은미국의조세정책에서중요한함의를가지는개혁이지만, 기존세제의

테두리 내에서 절충한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기존 세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점을해결할수 없었다. 즉, 저축및 투자에대한이중과세로인한자원배분의비효율성

문제를대표적으로들 수 있다. 또한1 9 8 6년 세제개혁이세제의단순화를정책목표의하나

로 추진하였지만, 이후있었던 세제개편은이러한 정책목표와반대되는방향으로 추진되기

도 하였다. 이에따라1 9 8 6년 세제개혁은정책목표를달성하지못한개혁으로평가하는연

구가많이뒤따랐다. 결과적으로1 9 8 6년 세제개혁은경제성장과세부담의형평성및 세제의

단순화를추진한 개혁이었지만, 근본적인세제개혁이되지못해어느정책목표도달성하지

못한개혁이되고말았다.

1 9 8 6년 세제개혁이후근본적인세제개혁에대한논의가주로공화당을중심으로한 정치

권에서활발하게이루어졌다. 근본적인세제개혁은소비기반과세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기존의과세체계와는본질적으로다르기 때문에 근본적 세제개혁으로명하고있다. 소비기

반과세에관한논의는1 9 7 0년대부터정치권에서있었으며, 1980년대부터는학계를중심으

로 소비기반과세와소득기반과세에대한이론적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즉, 소비기

반과세제도가소득기반과세에비해효율성, 형평성에미치는정도에있어서월등한점이무

엇인가에대한평가가 여러가지모형들을 통해추진되었다. 그러나사용하는모형에 따라

서로상이한결과를가지므로, 적어도이론적으로는어느세제가우월하다는결론을제시할

수는없다. 그러나일반적으로소비기반과세가소득기반과세에비해세제의 단순화 측면에

서우월하다는사실에대해서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소비기반과세제도는여러 가지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로정치권에서주장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본따서 이들 소비기반과세제도를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기반과세로 정률세제

(flat tax)를들 수 있다. 정률세제는기업단계와개인단계두 단계에서동일한 세율로과세

되고개인단계에서누진체계를유지하기위하여 일정액의인적공제를허용하는것을그 내

용으로한다. Hall and Rabushka에의하면
2 )

1 9 9 3년 현재연방개인소득세와연방법인세수

입과동일한조세수입을거두기위해서는자본소득에대한과세(Business Ta x )와 노동소득

에 대한과세(Individual Wage Ta x )의 세율은1 9 %로, 또한인적공제는부부합산소득신고

2) Hall, Robert and Alvin Rabushka, The Flat Tax,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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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1만 6 , 5 0 0달러, 개인소득신고시에는9 , 5 0 0달러 그리고 독신가장에 대해서는 1만

4 , 0 0 0달러의수준에서정해져야한다고한다. 

정률세의가장중요한 장점은 신고양식이대폭단순화됨으로써납세자들의납세협력비용

을 대폭줄일수 있다는것이다. 개인단계에서는근로소득세제형태이며, 사업단계에서는매

출에서인건비와자산구입비용등을공제하므로, 기존의세제와는완전히다른차원의간편

화를이룰수 있다. 특히내구성을가진자산에대해당해에모두비용으로처리하므로, 감가

상각을산출해내는복잡한과정이모두없어진다.

USA(Unlimited Saving Allowance) 세제는현금흐름에기초한부가가치세제로서, 기업

의 부가가치에는11 %의 단일세율을적용하고, 개인에대해서는소득에서저축에대한무제

한의공제를허용하여누진율을적용하는것이다. 소매세(National Retail Sales Ta x )는 개

인 및 법인단계의소득세를단일세율의간접세로전환하는것이다. 이러한근본적세제개혁

안에대한내용과비교평가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 현행 미국세제와 근본적 세제개혁안들의비교◈

□요약

- 현재제도

•이론적으로는개인및법인소득세에대해누진세율적용

•너무많은비과세및감면제도

•연금소득은소비할시점에과세

•부가급여(fringe benefit)와자가소유의귀속소득(imputed income)에대해비과세

•복잡한감가상각및재고자산회계, 인플레이션문제가심각

1 9 8 6년 세제개혁은경제성장과세부담의형평성및 세제의단순화를추진한개혁이었지만, 근본

적인세제개혁이되지못해어느 정책목표도달성하지못하였다. 이후근본적인세제개혁에대한

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미국의근본적세제개혁안: 내용과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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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VAT, National Retail Sales Tax)

•법인및개인소득세제를넓은세원의소비과세로전환

•VAT: 사업소득은전체매출액과투입비용(자본재구입포함)의차액에대해과세

•Retail Sales Tax: 소비재화및서비스에대해정률세적용

- 정률세

•법인및개인소득세를두가지대안세제로전환

•개인단계는근로소득(연금소득포함)에대해서만정률세로과세하며, 가능한많은공제를허용

•사업단계는매출액과투입비용과의차액에대해정률세를과세하며, 투입비용으로는자본재구입

비용, 종업원급료및연금기여분등을포함

- 저축에대한무제한공제세제(USA Tax)

•법인및개인소득세를개인단계누진소득과세와소비단계의V A T로전환

•개인단계소득은수입에서저축을공제하여누진과세

•사업소득에대해서는단일VAT 적용

□개인단계세제

- 현재제도

•각종비과세및감면의과다로인해매우복잡한소득및소비과세기반

•비중이 큰 비과세 항목으로 과세이연 연금소득, 주택금융 이자공제(mortgage interest

deduction), 고용주부담건강보험, 재산세공제

- 소비세(VAT, National Retail Sales Tax)

•VAT: 개인단계는과세가없으나, 소비과세를통한세부담이생김.

•Retail Sales Tax: 주정부소비세제와같이과세

- 정률세

•개인단계에서는자본소득을제외한모든소득에대해과세하나높은공제허용

•4인가족의경우연간 3 6 , 0 0 0달러이상의소득에대해과세하나, 세율은논란이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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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에대한무제한공제세제(USA Tax)

•개인단계는부가소득및비과세이자소득을제외하고는과세하나, 순저축에대해서는무제한공제

하며, 교육비용, 주택금융이자, 기부금등에대해서도공제함.

•4인가족기준으로소득보장세액공제및공제한도를1 2 , 5 0 0달러수준으로함.

•세율은8~40% 사이의누진세율적용

□법인단계세제

- 현재제도

•법인소득에대해35% 세율적용(소기업의경우낮은세율적용)

•자본비용은내용연수이내에서상각

•증자를통한재원조달보다차입을통한조달에유리한제도

- 소비세(VAT, National Retail Sales Tax)

•VAT: 부가가치혹은현금흐름및임금에대해과세

•Retail Sales Tax: 최종단계의상품및서비스에대해정률세

- 정률세

•사업단계과세는총수입에서 투입비용, 임금, 연금기여분, 자본재등을 비용으로 환산하며, 다른

부가소득은비공제함.

•세율은2 0 %에서1 7 %로과세기반의변화에따라결정

- 저축에대한무제한공제세제(USA Tax)

•V A T와같이총매출액에서투입비용, 자본재비용을제외한부가가치에1 1 %로과세

□쟁점사항

- 현재제도

•복잡한세제: 높은세율, 높은행정및납세협력비용, 너무잦은세법개정

•인플레이션, 감가상각등으로인한문제

•비교적경제성장에장애가되는세제

미국의근본적세제개혁안: 내용과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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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VAT, National Retail Sales Tax)

•서비스에대한과세문제

•저소득가구에대한세부담문제

•오래된자본에대한과세문제

•지출을증대하는새로운세제

- 정률세

•기존세제에 오랫동안익숙한 납세자들을근로소득과자본소득에대한분리과세제도에대해이

해시키기가어려울것임.

•외국과의조세협약을새로운세제에맞도록재협약

•세부담의불공평성문제

•기부금공제와주택금융이자공제를폐지함에따른문제

- 저축에대한무제한공제세제(USA Tax)

•높은세율

•간단한제도가아님.

Ⅳ. 시사점

우리나라 세제는 포괄적 소득과세를근본철학으로하고있다. 그러나미국에서처럼완전

한 포괄적소득과세를시행하지는못하고있다. 즉, 자가주택에대한임료(imputed rent)를

소득에포함시키지못하고있으며, 배당및 이자소득과같은자본소득에대해서는상대적으

로 낮은세율이적용되고있다. 미국에는자본투자에대한법인소득과개인소득간 이중과세

조정제도가없으므로, 자본투자에대해이중과세되어자원배분을왜곡시키는결과를초래한

다. 이에따라이상적인관점에서법인소득세폐지에 대한논의가제기되었다. 반면우리나

라의경우에는법인소득과개인소득간에이중과세를조정하는gross-up 제도가있으므로,

이중과세에대한보완조치가상당히 이루어졌다고할 수 있다. 물론이중과세를조정할 때,

법인단계의세부담은낮은세율을 근거로 계산하므로, 실제보다낮은수준에서배당소득세

액공제되고있다. 그러므로우리나라의법인세폐지논의에대한환경은미국과는다르며상

대적으로미국에비해법인세폐지에대한이론적근거가약하다고할수 있다.

주로중상층이상의소득계층에서발생하는이자및 배당소득과같은자본소득은다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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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근본적세제개혁안: 내용과교훈▶▶

득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세율이적용된다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우리나라의자본소득에

대한절대적인 과세수준은 미국과는 달리낮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자본소득과세의

문제는절대적인수준에있는것이아니고, 투자자산형태별, 재원조달형태별, 투자기업형

태별로매우다른세부담을가지므로, 이로인한자원배분의비효율적배분문제가심각하다

는데에있다. 

미국에서논의되고있는소비과세제도의가장중요한특징으로세제의간소화를들 수 있

다. 세제의간소화정책은미국뿐아니라영국, 호주, 뉴질랜드등의국가들에서오랜기간동

안 연구되고있다. 그러나논의의수준이주로세법구성및 용어상의간소화측면에국한된

면이있으며, 미국과같이세제를 근본적으로간소화하여추진하는국가는별로없다. 미국

의 정률세제와같은안은오랫동안논의되었던복잡한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 있는제

도적기폭제로서의미가크다. 우리나라의경우, 세제의간소화는세제개혁시항상제기되는

현안이나, 그방향이제도측면보다는행정적인측면에치중된 면이있다. 소득을기반으로

하는소득기반과세를채택하고있는한 세제의복잡성은기본적인특징으로이 문제를해결

하는데는한계가있다. 미국에서도정률세제는아직논의단계에있지만, 우리나라가세제의

단순화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근본적인세제개혁을우선적으로이루어야한다

는뚜렷한논리를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매년 세법개정을하고있으며, 이러한빈번한 세법개정은뚜렷한 철학을

바탕으로세제개혁을추진하고 있지않다는 간접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조세정책에대한

뚜렷한철학을제시하고, 이를만족시킬수 있는정책안을제시할필요가있으며, 미국의소

비기반과세에대한논의는 우리나라에서근본적인세제개혁논의를 추진하는데 좋은참고

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의정률세제와같은안은오랫동안논의되었던복잡한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 있는제

도적기폭제로서의미가크다. 미국에서도정률세제는아직논의단계에있지만, 우리나라가세제

의 단순화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근본적인세제개혁을우선적으로이루어야한다는

뚜렷한논리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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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1 9 6 0년대초경제개발을시작하면서해외시장개척을통한수출 중심의불균형

성장정책을전개하여왔다. 당시의빈약한자본과낙후된기술로는모든산업을균형있게발

전시키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였기때문에모든산업을균형있게발전시키려는발상은

희망에 부푼일종의사치에불과했다. 따라서희소한자원을바탕으로수출증대를 통한성

장·발전을하기위해서는불균형성장전략을채택하는것이시대적으로불가피하였다.

불균형성장정책이소기의성과를거두어우리경제는양적인성장을거듭하여왔다. 그러

나 그 과정에서산업구조의양극화현상이빚어지고노동시장에서의이중구조도심화되면서

분배격차확대라는부작용을낳게되었다. 이에따라1 9 6 0년대이전만해도극히일부를제

외하고는국민대부분의소득수준이하향평준화되어있어소득분배구조가역설적으로균등

배분상태에머물러있었으나, 1960년대에경제개발을시작하고1 9 7 0년대를거치면서경제

가양적으로팽창하는과정에서소득분배격차가급격히확대되었던것으로추측된다.

1 9 8 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서

산업구조의다양화가이루어졌으며, 이로인해산업간격차가축소되기시작하였다. 아울러

그동안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던노동소득의분배격차도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다시말

해성장 초기에일부계층에집중되었던분배체계가, 1980년대에접어들면서부터점차경제

발전의안정화가 이루어지기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중반의 3저 호황기에이르러 그동안

이룩한성장의결실이중·저소득층으로까지널리확산되면서점차균등화되기시작한것으

인구학적특성 변화가 도시가구의
소득분배에미치는 영향 분석:

이혼과노령화문제를중심으로

成 明 宰 연구위원( s u n g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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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이에따라경제개발시작이래1 9 7 0년대까지확대일로를걷던소득분배격차는

1 9 8 0년대부터축소되는모습을보였다.

그런데 1 9 9 0년대중반부터는우리나라의소득분배 격차가 다시확대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추정된다. 임시적이었기는하였지만1 9 9 7년말의외환위기와1 9 9 8년의뒤이은경제

위기에이르러소득분배구조가확대되는모습을보였으며, 이로인해빈곤문제에대한관심

이 그 어느때보다높아졌다. 주요선진국에서는이미지난1 9 8 0년대부터다시소득분배격

차가확대되는추세를 보이고있는데 우리나라도최근들어선진경제로발돋움하려는과정

에즈음하여그러한단계의초입에접어든것으로보인다.

최근에는사회의식구조가급격히서구화되면서이혼이급증하고있다. 또한의술및 의료

서비스가눈부시게발전하고삶의질이크게향상되면서평균수명이크게연장되는등 인구

의 노령화가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사회적 현상의 변화역시소득분배구조를보다

불균등한방향으로변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언급한다면, 최근의분배격차확대에는이혼급증과노령화가크게

영향을미치고있으며이런추세는앞으로도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 있다.

본연구에서는최근국민적인관심을모으고있는소득분배의변화추이와소득분배구조의

결정요인에대해살펴보고향후의변화추이를전망해보면서간략히시사점을찾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

1. 소득의변화추이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가구당 평균명목총소득은 1 9 8 2년 4 0 3만 7천원에서 2 0 0 0년에는

2 , 9 4 2만 6천원으로연평균(기하평균) 11 . 6 %씩 증가하였다. 가구유형별로는근로자가구의

소득증가율이 1 2 . 9 %이고 자영업자가구는 11 . 3 %로 근로자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자영업자

경제개발시작이래1 9 7 0년대까지확대일로를걷던소득분배격차는 1 9 8 0년대부터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1 9 9 0년대중반부터는 소득분배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특히1 9 9 7년말의외환위기와1 9 9 8년의뒤이은경제위기에이르러소득분배구조가극도로확대

되었고, 이로인해빈곤문제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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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보다다소더 높게나타났다. 경제위기가발생한1 9 9 8년에는명목소득이1 9 9 7년에비

해 12.1% 감소하였다. 따라서1 9 8 2년부터 경제위기직전인 1 9 9 7년까지의 기간에는연평

균소득증가율이1 3 . 4 %에 이르러소득증가율이상당히높았음을알수 있다.

명목소득을소비자물가지수로할인하면실질소득을구할수 있다. 명목소득이증가한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가구의 실질소득도1 9 8 2년 이래 2 0 0 0년까지 연평균 6 . 6 %씩 증가하였다.

다만1 9 9 0년대후반에는경제위기를맞이하면서도시가구의실질소득이하락하였다. 명목소

득의경우에는경제위기당시인1 9 9 8년에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실질소득은이

보다1년빠른1 9 9 7년에이미 3.1% 감소하였으며1 9 9 8년에는1 8 . 2 %의감소율을기록하였

[그림 1] 소득계층별총소득
(단위: 천원)

[그림 2] 소득계층별실질총소득( 1 9 9 5년
가격기준)                 (단위: 천원)

[그림 3] 주요분위별 소득점유비추이
(단위: %)

[그림4] 지니계수및소비지출집중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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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외형적으로는1 9 9 8년에우리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지만

가계소득측면에서실질적인경제위기는이미1 9 9 7년부터시작되었다고보아도무방하다.

1 9 8 2 ~ 2 0 0 0년 기간을전반기( 1 9 8 2 ~ 1 9 9 1 )와 후반기( 1 9 9 1 ~ 2 0 0 0 )의 두 기간으로나누

어보면, 명목소득의경우전반기보다후반기의소득증가가더 크다. 반면실질소득의경우

에는전반기가후반기보다더 크다. 이러한차이는소득계층별소득분포를보더라도거의모

든계층에서마찬가지로나타나고있다( [그림1 ]과[그림2] 참조) .

2. 지니계수의변화추이

지니계수는소득분배상태를나타내주는지표로서1에 가까울수록소득분배가불균등해짐

을시사하며, 반대로0에가까울수록소득분포가균등해짐을시사한다.

먼저우리나라 도시가구를대상으로 총소득 기준지니계수를산출해본 결과1 9 8 2년에는

0 . 2 8 7로 추정되었으며, 1988년에는0.269, 1993년에는0 . 2 3 7로 추정되는 등 1 9 9 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3~1995년기간 동안에는지

니계수가별다른진폭없이비슷한수준을 보이다가1 9 9 5년 이후상승추세로반전되었다.

1 9 9 6년에는 지니계수가 0 . 2 4 3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도시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1 9 9 7 ~ 1 9 9 8년에는 외환·금융위기와그에뒤이은 경제위기로인해일반국민들의소득격

차가급속히확대되었다. 이때지니계수도급상승( 1 9 9 8년 0 . 3 0 9 )하였다. 다행히1 9 9 9년에

는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지니계수도

0 . 2 6 6으로낮아졌다. 그러나2 0 0 0년에는0 . 2 7 7로 다시높아졌다.

1 9 9 9년에는 지니계수가하락하였지만그것만으로소득분배격차가 근본적으로축소되었

다고보기는어렵다. 1998년에는극단적으로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함에따라일시적으로

지니계수가초과상승( o v e r s h o o t i n g )한 것으로볼 수 있다. 그러한측면에서볼 때 1 9 9 9년에

는 지니계수의급상승에따른거품이 걷힘에 따라지니계수가반사적으로하락하여본래의

추세선으로되돌아간것으로해석할수 있다. 즉, 일종의기술적반락의성격을지닌다고할

1 9 9 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도시가구의 실질소득이 하락하였다. 외형적으로는

1 9 9 8년에우리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지만가계소득측면에서실질적인

경제위기는이미1 9 9 7년부터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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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1 9 9 8년을예외적인해로상정하고논외로 한다면1 9 9 5년 이래2 0 0 0년까

지지니계수는상승추세로전환된것으로해석할수 있다.

3. 소득분배격차의 요인분석

가. 일반적인결정요인

OECD 국가의경우에는사회이전소득을합산하기이전, 그리고세금을 공제하기이전단

계의 소득, 즉 시장소득단계에서의소득불평등도가 우리보다 상당히 높다. 이러한 특징은

OECD 국가의경우대부분실업률이우리나라보다높기때문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

다. 즉, 상당수선진국에서는실업자의비율이높기때문에저소득층의시장소득점유비중이

상대적으로낮을뿐만아니라, 이와반대로고액연봉자의비율이상당히높아우리나라와큰

차이를보이기때문이다.

최근선진국에서는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경제패러다임이변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보인다. 1980년대초부터상당수의선진국에서계층별소득분배격차가확대되는추

세를보이고있다. Kuznets의1 9 5 5년도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경제가성장하면서일

정 수준에 이를때까지 소득분배격차는 확대추세를 보이며, 그 수준을 초과하여 성장하는

경우에는다시분배격차가축소되는모습을보인다고한다. 따라서그의학설은‘역U자가

설’로 불린다. 선진국에서는산업혁명이후경제발전을거듭하면서초기에는분배격차가크

게 확대되었으나성숙기에접어들면서격차가축소되는모습을 보였던 것이당시까지의일

반적인경제현상이었다.

그런데Deininger and Squire(1996, 1998)의연구를비롯하여최신연구에의하면최근

선진국에서는다시소득분배격차가확대되는추세를보인다고한다. 이는최근선진국을중

심으로경제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다시분배격차가확대되는추세로반전된것을시사해주

는것으로추정된다.

선진국보다경제발전단계가다소늦은우리나라의경우에는1 9 9 0년대중반 이후부터그

러한단계에 진입한것으로추정된다. 다만1 9 9 7 ~ 1 9 9 8년의경제위기로인해그러한추세

가가속화되었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추측된다
1 )

.

선진국은우리나라에비해시장소득단계에서의소득불평등도가큰 것이한 가지특징이라

1) 다소의논리적비약이있기는하지만, 마치1 7 ~ 1 8세기의서구사회에서자본주의가태동하면서경제체제가크게변화하였던
것과유사한양상이최근전개되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추측을가능하게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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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앞에서언급한바 있다. 여기에한 가지를덧붙인다면시장소득에사회이전소득을합산하

고 소득세등의직접세를차감한가처분소득단계에서는선진국의소득불평등도가크게축소

된다는것이다.

선진국에서소득재분배효과가높게나타나는것은사회이전지출과소득세비중이대체로

각각GDP 대비최소10% 수준이상으로높기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1 9 9 7년 현재각

각 3.6%, 1.9%로선진국에비해훨씬낮다는차이를 보인다. 그런데최근에는우리나라에

서도국민연금수혜자및 수혜금액총액이급격히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시행으로소득재분배효과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향후우리나라의경우에도

노령화가진전되고그에따라국민연금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확충되면선진국수준

못지않은높은소득재분배효과를거둘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의소득세비중은선진국에비해크게낮지만세수1단위당소득재분배효과는선

진국에비해결코뒤떨어지지않는다. 이는우리나라소득분배구조의두드러진특징가운데

하나라고할 수 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소득세는비록세수측면에서의점유비는낮지

만소득재분배기능은충실히수행하고있다고할 수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선진국에 비해 소득분배구조가 상당히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때문에소득세또는사회보장기여금의비중을확대하더라도소득불평등지수가하락할

것으로기대하는데 있어서는일정한한계가있다. 따라서그에따른소득재분배효과는상

대적으로낮게나타날수밖에없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만약우리나라의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소득불평등도가선진국처럼높았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수준의소득재분배정책만으로도훨씬더 높은수준의소득재분배효과를거둘수 있을

것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도지수(지니계수포함)가선진국보다낮은것은실업률외에도이

혼율, 노인인구비, 문맹률등이선진국보다상당히낮은점을들 수 있다. 그밖에기술·지

식 습득의 양극화, 사회보장제도의확충도, 성과주의임금체계등에입각한 연봉제, 기술의

비대칭적발전, 개방화·세계화등도소득격차확대에기여하는요인으로추정된다.

선진국은우리나라에비해시장소득단계에서의소득불평등도가큰 것이한 가지특징이다. 여기

에 한 가지를덧붙인다면시장소득에사회이전소득을합산하고소득세 등의직접세를차감한가

처분소득단계에서는선진국의소득불평등도가크게축소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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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학적특성의변화: 이혼율상승과인구의노령화

최근우리나라에서는이혼율과노인인구비의상승, 복지제도의확충, 연봉제확산, IT 산

업 발전등에따라소득계층간소득획득능력의 격차가 확대되면서점차소득분배 격차가

선진국형으로확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된다.

먼저이혼율추이를살펴보면1 9 8 0년대초인구1천명당0 . 5 ~ 0 . 6건에불과하였으나1 9 9 0

년에는 1건, 1998년에는2 . 6건으로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다. 선진국의이혼율은미국의

4 . 3건을제외하고는대체로우리나라와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6 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보더라도 1 9 8 0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3 . 9 %를 차지하였는데

1 9 9 0년에는5.3%, 1998년6 . 3 %로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는증가율이더욱높아져2 0 0 0년

에는7 . 3 %에 이르고있다. 주요선진국에서는6 5세 이상노인의인구비가약 11~17% 정

<표1> 노인인구비, 이혼율, 혼인상태의국제비교

(단위: %, 건수/천명[이혼율] )

캐나다 1 2 . 3 1 9 9 8 2 . 6 1 9 9 5 3 8 . 6 6 1 . 5 1 9 9 0

미국 1 2 . 3 1 9 9 8 4 . 3 1 9 9 6 4 4 . 1 5 6 . 0 1 9 9 0

영국 1 5 . 8 1 9 9 8 2 . 9 1 9 9 5 4 2 . 4 5 7 . 5 1 9 8 9

호주 1 1 . 8 1 9 9 8 2 . 9 1 9 9 6 4 1 . 6 5 8 . 5 1 9 9 0

뉴질랜드 1 1 . 6 1 9 9 8 2 . 8 1 9 9 6 . . . .

일본 1 6 . 0 1 9 9 8 1 . 8 1 9 9 7 . . . .

한국 6 . 3 1 9 9 8 2 . 6 1 9 9 8 3 9 . 3 6 0 . 7 1 9 9 5

벨기에 1 6 . 2 1 9 9 8 3 . 5 1 9 9 5 . . . .

덴마크 1 4 . 7 1 9 9 8 2 . 4 1 9 9 6 . . . .

핀란드 1 4 . 5 1 9 9 8 2 . 7 1 9 9 7 . . . .

프랑스 1 5 . 5 1 9 9 8 1 . 9 1 9 9 6 4 3 . 4 5 6 . 5 1 9 8 9

독일 1 5 . 7 1 9 9 8 2 . 1 1 9 9 6 . . . .

이탈리아 1 7 . 0 1 9 9 8 0 . 5 1 9 9 6 . . . .

네덜란드 1 3 . 5 1 9 9 8 2 . 2 1 9 9 7 4 2 . 9 5 7 . 1 1 9 8 9

노르웨이 1 1 . 6 1 9 9 8 2 . 3 1 9 9 6 4 7 . 5 5 2 . 4 1 9 9 0

스웨덴 1 7 . 2 1 9 9 8 2 . 4 1 9 9 6 4 1 . 4 5 8 . 6 1 9 8 8

6 5세이상 이혼율 혼인상태비율
인구비 연도 연도 독신 배우자 연도

주: ‘. .’는자료를이용할수없음을의미
자료: OECD, OECD in Figures, 1 9 9 9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0, 2 0 0 1 .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2000.

, 『국제통계연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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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이혼율의국제비교

(단위: 건수/천명)

캐나다 2 . 5 1 2 . 8 6 2 . 7 5 2 . 9 4 2 . 7 2 . 6
미 국 5 . 1 9 5 . 0 3 4 . 9 6 4 . 7 4 . 6 4 . 3
호 주 2 . 6 2 2 . 9 2 . 7 6 2 . 5 2 . 7 2 . 9

뉴질랜드 1 . 8 6 3 . 8 9 2 . 8 3 2 . 6 9 2 . 6 2 . 8
일 본 1 . 2 2 1 . 3 8 1 . 4 9 1 . 2 7 1 . 5 1 . 8
벨기에 1 . 4 7 1 . 6 2 1 . 8 6 2 . 0 4 2 . 1 3 . 5
덴마크 2 . 6 3 2 . 8 6 2 . 8 1 2 . 6 7 2 . 5 2 . 4
핀란드 1 . 9 9 2 . 0 1 1 . 9 7 2 . 6 3 2 . 4 2 . 7
프랑스 1 . 5 9 1 . 7 2 1 . 8 9 1 . 8 6 1 . 9 1 . 9
독 일 2 . 6 7 2 . 9 9 3 . 0 8 1 . 7 1 . 9 2 . 1

이탈리아 0 . 2 1 0 . 2 6 0 . 2 9 0 . 4 8 0 . 4 0 . 5
네덜란드 1 . 6 2 . 1 6 2 . 3 5 1 . 9 2 . 4 2 . 2
노르웨이 1 . 6 2 1 . 7 4 1 . 9 2 2 . 4 2 . 5 2 . 3
스웨덴 2 . 4 1 2 . 4 9 2 . 3 3 2 . 2 6 2 . 5 2 . 4
영 국 3 . 0 1 2 . 9 4 2 . 8 9 2 . 8 8 3 . 0 2 . 9
한 국 0 . 5 5 0 . 5 6 - 0 . 9 7 1 . 5 2 . 6

1 9 7 81 9 7 91 9 8 01 9 8 2 1 9 8 31 9 8 41 9 8 5 1 9 9 0 1 9 9 11 9 9 2 1 9 9 31 9 9 41 9 9 51 9 9 6 1 9 9 71 9 9 8

자료: UN, Demographic Yearbook,각연도.

<표3> 65세이상인구비율의국제비교

(단위: %)

캐나다 9 . 5 9 . 9 1 0 . 4 1 1 . 5 1 1 . 8 1 2 . 3
미 국 1 1 . 3 1 1 . 5 1 1 . 9 1 2 . 5 1 2 . 7 1 2 . 3
호 주 9 . 6 9 . 9 1 0 . 3 1 1 . 2 1 1 . 7 1 1 . 8

뉴질랜드 9 . 7 1 0 . 0 1 0 . 3 1 1 . 1 1 1 . 6 1 1 . 6
일 본 9 . 0 9 . 2 1 0 . 2 1 1 . 9 1 3 . 4 1 6 . 0
벨기에 1 4 . 4 1 4 . 1 1 3 . 8 1 4 . 9 . . 1 6 . 2
덴마크 1 4 . 4 1 4 . 7 1 5 . 1 1 5 . 6 1 5 . 5 1 4 . 7
핀란드 1 2 . 0 1 2 . 2 1 2 . 5 1 3 . 4 1 3 . 8 1 4 . 5
프랑스 1 3 . 9 1 3 . 3 1 2 . 9 1 4 . 0 1 4 . 6 1 5 . 5
독 일 1 5 . 5 1 5 . 0 1 4 . 8 1 5 . 3 1 5 . 0 . . 1 5 . 7

이탈리아 1 2 . 9 1 3 . 1 1 2 . 9 1 4 . 6 1 4 . 6 1 7 . 0
네덜란드 1 1 . 5 1 1 . 7 1 2 . 1 1 2 . 8 1 3 . 0 1 3 . 5
노르웨이 1 4 . 8 1 5 . 1 1 5 . 7 1 6 . 3 1 6 . 1 1 1 . 6
스웨덴 1 6 . 3 1 6 . 6 1 7 . 2 1 7 . 8 1 7 . 6 1 7 . 2
영 국 1 4 . 9 1 5 . 0 1 5 . 1 1 5 . 7 1 5 . 8 1 5 . 8
한 국 3 . 9 - 4 . 3 5 . 0 - 6 . 3

1 9 8 0 1 9 8 2 1 9 8 5 1 9 9 0 1 9 9 3 1 9 9 8

주: 1995년및2 0 0 0년도한국의6 5세이상노인인구비는각각5 . 9 %와7 . 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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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출생률의국제비교

(단위: 명/천명)

캐나다 1 5 1 5 1 5 1 4 1 5 1 2
미 국 1 6 1 6 1 6 1 7 1 6 1 4
호 주 1 5 1 6 1 5 1 5 1 5 1 3

뉴질랜드 1 6 1 6 1 6 1 6 1 7 1 5
일 본 1 4 1 3 1 3 1 1 1 0 1 0
벨기에 1 3 1 2 1 2 1 3 1 2 1 1
덴마크 1 1 1 0 1 0 1 1 1 2 1 3
핀란드 1 3 1 4 1 3 1 3 1 3 1 1
프랑스 1 5 1 4 1 4 1 3 1 3 1 3
독 일 1 1 1 0 1 0 1 1 1 0 1 0

이탈리아 1 1 1 1 1 0 1 0 1 0 9
네덜란드 1 3 1 2 1 2 1 2 1 3 1 2
노르웨이 1 2 1 2 1 2 1 3 1 4 1 3
스웨덴 1 2 1 1 1 1 1 5 1 4 1 0
영 국 1 3 1 3 1 3 1 3 1 3 1 2
한 국 2 2 2 3 2 1 1 6 1 6 1 4

1 9 8 0 1 9 8 2 1 9 8 5 1 9 9 0 1 9 9 3 1 9 9 8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각연도.

<표5> 사망률의국제비교

(단위: 명/천명)

캐나다 7 7 7 7 8 7
미 국 9 9 9 9 9 9
호 주 8 8 7 7 7 7

뉴질랜드 8 8 8 8 8 7
일 본 6 7 6 7 8 7
벨기에 1 2 1 2 1 1 1 1 1 1 1 0
덴마크 1 1 1 1 1 1 1 2 1 2 1 1
핀란드 9 9 9 1 0 1 0 1 0
프랑스 1 1 1 1 1 0 1 0 1 0 9
독 일 1 2 1 2 1 1 1 1 1 1 1 0

이탈리아 1 0 1 1 9 9 1 0 1 0
네덜란드 8 8 8 9 9 9
노르웨이 1 0 1 0 1 0 1 0 1 1 1 0
스웨덴 1 1 1 1 1 1 1 2 1 1 1 1
영 국 1 2 1 2 1 2 1 1 1 1 1 1
한 국 7 7 6 6 6 6

1 9 8 0 1 9 8 2 1 9 8 5 1 9 9 0 1 9 9 3 1 9 9 8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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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우리나라의약두 배수준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노인인구의 비중은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출생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사망률및 출생률의하락은

노인인구비의상승을더욱가속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Ⅲ.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이혼이나 사별 등에 의해 여성가구주가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노령화로 인해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면소득분배의격차는 확대된다고할 수 있다. 왜냐하면이들가구의 상당

부분이저소득층에속하기때문에이들가구의비중이상승할수록그만큼상대적인소득격

차가확대될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본절에서는모의실험을통해이혼이나 사별등에의한

여성가구주가구
2 )

및 노령화에따른노인가구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예상되는소득분배구

조의변화추이를분석해봄으로써이들요인이소득분배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

1. 여성가구주가구비율의 변동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변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의이혼율은최근 급속한 상승추세를보이고 있다. 이혼율

의 상승은곧 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이혼이증가하면서여성가구주가

구의비중도 점차높아지고있다
3 )

. 여성가구주가구의비중이 증가하는 요인은 1 9 8 0년대의

경우상당부분이 배우자(남편)의사망에 의한것이었는데, 최근에는우리나라 중년남자들

의 사망률이하락하면서그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있는반면이혼율 상승이 주 요인으로

이혼이나 사별등에의해여성가구주가구의비중이 상승하고노령화로 인해 노인가구의비중이

증가한다면소득분배의격차는확대된다. 이들가구의상당부분이저소득층에속하기때문에이

들가구의비중이상승할수록그만큼상대적인소득격차가확대되기때문이다.

2) 여성가구주가구의대부분은이혼이나사별등에의한것으로추정된다.
3) 다만여성가구주가구의비중은이혼율의증가추세보다완만하게상승하고있다. 이는여성가구주가구는이혼등에의해새로

이발생하는 여성가구주가구의수를합산하고, 결혼·재혼등을통해여성가구주가구에서제외되는 가구를 합산하는과정을
거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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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상하고있다. 이에따라1 9 9 0년대에접어들면서부터는여성가구주가구의비중증가요

인중 대부분을이혼이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도시가계조사자료를분석한 결과 1 9 8 0년에는 여성가구주가구가 전체 가구의 1 4 . 7 %였

는데, 1990년에는15.7%, 2000년에는1 8 . 5 %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가구의 비중은 1 9 8 0년 77.8%, 1990년82.3%, 2000년에

는 8 3 . 5 %로 역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를부양하는 편모 또는 편

부가구의 비중도 1 9 8 0년에는 1 0 . 1 %였는데 이후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여 1 9 9 5년에는

8 . 6 %로 낮아졌으나 2 0 0 0년에는 9 . 3 %로 다시 크게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를겪으면서 자녀를 가진기혼가정의 이혼이 크게 증가한 것과관련이 깊은것으

로 추정된다.

2 0 0 0년도의도시가계조사자료를토대로모의실험을수행한결과, 여성가구주가구의비율

이 1%p 상승할때마다지니계수는0 . 0 0 0 4지니p 정도씩상승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도시

가계조사자료를분석해본결과지난6년간( 1 9 9 5 ~ 2 0 0 0년) 여성가구주가구의비율이대체

로 13~14% 수준에서17~18% 수준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만약2 0 0 0년에여성가

구주가구의비율이1 9 9 5년 수준과비슷한1 3 %였다고가정하면2 0 0 0년의지니계수는가상

적으로0.27470 수준에머물렀을것으로추정된다. 반면에만약2 0 0 0년 현재여성가구주가

구의비율이1 8 %였다면 그때의지니계수는0.27694 수준이었을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표6> 성별세대주 구성추이

(단위: 천명, %)

전국 7 , 9 6 9 9 , 5 7 1 1 1 , 3 5 5 1 2 , 9 5 8 1 4 , 3 1 2

남자 6 , 8 0 1 ( 8 5 . 3 ) 8 , 0 7 0 ( 8 4 . 3 ) 9 , 5 6 8 ( 8 4 . 3 ) 1 0 , 8 1 1 ( 8 3 . 4 ) 1 1 , 6 5 9 ( 8 1 . 5 )

여자 1 , 1 6 9 ( 1 4 . 7 ) 1 , 5 0 1 ( 1 5 . 7 ) 1 , 7 8 7 ( 1 5 . 7 ) 2 , 1 4 7 ( 1 6 . 6 ) 2 , 6 5 3 ( 1 8 . 5 )

시부 4 , 6 7 0 6 , 3 3 1 8 , 4 6 2 1 0 , 0 3 2 1 1 , 2 3 0

남자 3 , 9 4 5 ( 8 4 . 5 ) 5 , 2 9 3 ( 8 3 . 6 ) 7 , 1 6 6 ( 8 4 . 7 ) 8 , 4 4 2 ( 8 4 . 2 ) 9 , 2 0 9 ( 8 2 . 0 )

여자 7 2 5 ( 1 5 . 5 ) 1 , 0 3 7 ( 1 6 . 4 ) 1 , 2 9 7 ( 1 5 . 3 ) 1 , 5 9 0 ( 1 5 . 8 ) 2 , 0 2 0 ( 1 8 . 0 )

읍면부 3 , 2 9 9 3 , 2 4 1 2 , 8 9 2 2 , 9 2 6 3 , 0 8 2

남자 2 , 8 5 5 ( 8 6 . 5 ) 2 , 7 7 7 ( 8 5 . 7 ) 2 , 4 0 2 ( 8 3 . 1 ) 2 , 3 6 9 ( 8 1 . 0 ) 2 , 4 4 9 ( 7 9 . 5 )

여자 4 4 4 ( 1 3 . 5 ) 4 6 4 ( 1 4 . 3 ) 4 9 0 ( 1 6 . 9 ) 5 5 7 ( 1 9 . 0 ) 6 3 3 2 0 . 5 )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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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년간여성가구주가구의비율이13% 수준에서18% 수준으로상승함에따라지니계

수는0 . 0 0 2 2 4지니p만큼상승한것으로추정된다. 이는1 9 9 5 ~ 2 0 0 0년 동안의지니계수변

화폭0 . 0 3 9 1 5지니p의5 . 7 %에 해당된다.

1 9 9 5 ~ 2 0 0 0년 기간은경제적으로매우커다란변화가있었고그에따라소득분배격차도

확대되었다. 그러나만약여타의경제적또는비경제적요인에아무런변화가없었다고하더

라도1 9 9 5 ~ 2 0 0 0년 사이에 이혼등의요인에 의해여성가구주가구의비중이 상승함에따

라 지니계수는자연발생적으로5.7% 정도상승하였을것으로추정될정도로이혼이소득분

배에미친영향이 상당히 크다. 즉, 흔히간과하기쉬운요인이면서도주위에서흔히볼 수

있는이혼의 증가가 소득분배격차확대에 상당히 크게기여하여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는최근의소득분배격차확대가 단순히경제위기와같은경제적요인에의해서만초

래되는것이아님을시사해주는매우중요한발견이라고할수 있다.

여성가구주가구의비중이증가하는요인은1 9 8 0년대의경우상당부분이배우자의사망에의한

것이었는데, 최근에는우리나라 중년남자들의사망률이 하락하면서 그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반면이혼율상승이주요인으로급부상하고있다.

[그림 5] 미성년자부양여성가구주가구
비율조정에따른지니계수 변화
의 모의실험결과

[그림 6] 6 5세 이상노인가구비변화에 따
른 지니계수변화의 모의실험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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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화진전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가. 노인가구의변화추이

우리나라의6 5세 이상노인인구의비중은 1 9 8 0년 3.9%, 1990년5.0%, 1995년5 . 9 % ,

2 0 0 0년 7 . 3 %로 급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최근들어그러한추세가가속화되고있

다. 최근우리나라의출생률과사망률은이미선진국수준에도달하여평균수명이크게연장

된상태이다. 향후상당기간동안노령화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노령화가진전됨에따라노인가구의비중도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일반적

<표7> 연령별인구구성변화추이

(단위: 명, %)

1 5세미만
1 2 , 6 5 5 , 7 7 5 1 2 , 0 9 4 , 8 9 0 1 1 , 1 3 4 , 2 1 5 1 0 , 2 3 5 , 5 0 4 9 , 6 3 8 , 7 5 6

( 3 3 . 8 ) ( 2 9 . 9 ) ( 2 5 . 7 ) ( 2 3 . 0 ) ( 2 1 . 0 )

2 0세미만
1 6 , 8 9 5 , 5 0 4 1 6 , 4 1 1 , 1 5 4 1 5 , 5 8 3 , 2 1 1 1 4 , 0 9 8 , 9 9 5 1 3 , 3 3 0 , 3 4 0

( 4 5 . 2 ) ( 4 0 . 6 ) ( 3 5 . 9 ) ( 3 1 . 6 ) ( 2 9 . 0 )

1 5 ~ 5 9
2 2 , 4 8 2 , 8 6 3 2 5 , 5 6 7 , 9 1 7 2 8 , 9 3 6 , 7 5 9 3 0 , 1 8 2 , 5 1 0 3 1 , 1 8 4 , 0 1 0

( 6 0 . 1 ) ( 6 3 . 3 ) ( 6 6 . 7 ) ( 6 7 . 7 ) ( 6 7 . 8 )

1 5 ~ 6 4
2 3 , 3 0 4 , 9 2 0 2 6 , 5 7 4 , 7 9 3 3 0 , 0 9 3 , 8 1 8 3 1 , 6 7 7 , 5 9 2 3 2 , 9 7 2 , 8 5 9

( 6 2 . 3 ) ( 6 5 . 7 ) ( 6 9 . 4 ) ( 7 1 . 1 ) ( 7 1 . 7 )

1 5 ~ 6 9
2 3 , 9 2 5 , 2 0 3 2 7 , 2 9 7 , 6 1 0 3 0 , 9 9 4 , 1 3 2 3 2 , 7 2 1 , 5 7 1 3 4 , 3 4 8 , 9 8 1

( 6 4 . 0 ) ( 6 7 . 5 ) ( 7 1 . 4 ) ( 7 3 . 4 ) ( 7 4 . 7 )

2 0 ~ 5 9
1 8 , 2 4 3 , 1 3 4 2 1 , 2 5 1 , 6 5 3 2 4 , 4 8 7 , 7 6 3 2 6 , 3 1 9 , 0 1 9 2 7 , 4 9 2 , 4 2 6

( 4 8 . 8 ) ( 5 2 . 6 ) ( 5 6 . 4 ) ( 5 9 . 1 ) ( 5 9 . 8 )

2 0 ~ 6 4
1 9 , 0 6 5 , 1 9 1 2 2 , 2 5 8 , 5 2 9 2 5 , 6 4 4 , 8 2 2 2 7 , 8 1 4 , 1 0 1 2 9 , 2 8 1 , 2 7 5

( 5 1 . 0 ) ( 5 5 . 1 ) ( 5 9 . 1 ) ( 6 2 . 4 ) ( 6 3 . 7 )

2 0 ~ 6 9
1 9 , 6 8 5 , 4 7 4 2 2 , 9 8 1 , 3 4 6 2 6 , 5 4 5 , 1 3 6 2 8 , 8 5 8 , 0 8 0 3 0 , 6 5 7 , 3 9 7

( 5 2 . 6 ) ( 5 6 . 9 ) ( 6 1 . 2 ) ( 6 4 . 8 ) ( 6 6 . 7 )

6 0세이상
2 , 2 6 8 , 1 7 1 2 , 7 5 6 , 4 2 5 3 , 3 1 9 , 2 9 8 4 , 1 3 5 , 2 8 7 5 , 1 6 0 , 6 5 5

( 6 . 1 ) ( 6 . 8 ) ( 7 . 7 ) ( 9 . 3 ) ( 1 1 . 2 )

6 5세이상
1 , 4 4 6 , 1 1 4 1 , 7 4 9 , 5 4 9 2 , 1 6 2 , 2 3 9 2 , 6 4 0 , 2 0 5 3 , 3 7 1 , 8 0 6

( 3 . 9 ) ( 4 . 3 ) ( 5 . 0 ) ( 5 . 9 ) ( 7 . 3 )

7 0세이상
8 2 5 , 8 3 1 1 , 0 2 6 , 7 3 2 1 , 2 6 1 , 9 2 5 1 , 5 9 6 , 2 2 6 1 , 9 9 5 , 6 8 4

( 2 . 2 ) ( 2 . 5 ) ( 2 . 9 ) ( 3 . 6 ) ( 4 . 3 )

연령미상
6 4 2 0 1 0 2 4 0 9 1 , 8 6 8

( 0 . 0 ) ( 0 . 0 0 1 ) ( 0 . 0 0 0 2 ) ( 0 . 0 0 0 9 ) ( 0 . 0 0 4 )

계
3 7 , 4 0 6 , 8 1 5 4 0 , 4 1 9 , 6 5 2 4 3 , 3 9 0 , 3 7 4 4 4 , 5 5 3 , 7 1 0 4 5 , 9 8 5 , 2 8 9

( 1 0 0 . 0 ) ( 1 0 0 . 0 ) ( 1 0 0 . 0 ) ( 1 0 0 . 0 ) ( 1 0 0 . 0 )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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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인가구는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가구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있다는특징을갖는다. 따라서노인인구의증가는저소득층의비중상승및 소득분

배격차의확대를의미한다.

다만최근에는국민연금의수혜자비율이크게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향후에는수혜

자의증가율이매우높을것으로전망되므로, 국민연금수혜에따른노인가구의소득증가로

인해전체적인총소득 또는가처분소득의불평등도는상대적으로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수혜범위가확대되더라도사회이전소득을합산하기 이전단계인시장

소득단계에서의소득분배격차는계속확대될것이다. 다만사회이전소득의증가에따라정

부의재분배정책에의한소득재분배효과는크게증대될것임에유의할필요가있다.

나. 모의실험결과

도시가구원시자료를분석하여모의실험을수행한 결과, 가구구성원중 6 0세 이상노인이

포함된가구의비율이1%p 상승할때마다평균적으로지니계수는0 . 0 0 0 4 6 2 4지니p 상승하

는 것으로나타났다. 노인가구의범위를6 5세 이상또는7 0세 이상인경우로조정하고위와

동일한방법으로모의실험을수행해본결과노인가구의비율이1%p 상승할때마다지니계

수는각각0 . 0 0 0 5 4 4 1지니p와0 . 0 0 0 6 0 5 3지니p씩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로부터노인가구에서의노인연령이상승할수록가구비율1단위당지니계수의상승폭이

점점더 커지는것을볼 수 있다. 이는고령자일수록그만큼소득획득이더 어려워지므로저

소득층의비율이같은규모만큼증가하더라도연령이증가할수록단위당 빈곤의 강도가더

커지기때문에상대적인소득격차가더 커진다는것을시사해준다. 따라서노인가구의증가

와 함께노인층의연령이 상승할수록소득분배격차의 확대를나타내는지니계수의변량은

더커진다고할수 있다.

통계청이조사한『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의6 0세 이상인구의비중은1 9 8 0

년 6.1%, 1985년6.8%, 1990년7.7%, 1995년9.3%, 2000년에는11 . 2 %에 이르는 등

매우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 보이고있다. 앞서말한바와같이노령화가진전될수록소득

향후노령화가진전되면서노인인구가현재의2배수준으로증가함에따라예상되는소득분배격

차의확대효과가경제위기로인해초래된실업률상승에따른격차확대효과보다훨씬더 클 수

있다. 따라서향후에는노령화의급속한진전이소득분배격차확대에가장큰 영향을미치는변

수가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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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소득분배격차는확대된다.

2 0 0 0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기준으로할 때, 60세이상인구의비중은8.5%, 60세이상

노인이최소1인이상있는가구의비중은2 2 . 9 %이다. 모의실험을수행한결과, 60세이상

노인인구의비중이 현재보다2배수준(약17%, 가구비환산시약 4 7 % )에 이르게 되면지

니계수는2 0 0 0년도지니계수를기준으로할 때 0 . 2 7 6 5 8에서0 . 2 8 7 4 9로 0 . 0 1 0 9 1지니p 상

승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이는최근6년간( 1 9 9 5 ~ 2 0 0 0년) 지니계수가0 . 0 3 9 1 5지니p 상

승하였던것에비추어 볼 때 전체의2 2 . 9 %에 이를정도로노령화에따른소득분배의격차

확대효과가크다는것을시사한다. 이는다른사회·경제적요인이변하지않는다고하더라

도현재 진행중에있는노령화로인해노인인구의비중이현재보다두 배 수준으로증가하게

되면자연스럽게최근6년간지니계수가확대되었던것의약 1 / 4만큼소득분배격차를추가

적으로확대시킬수있음을의미한다.

이는최근6년간경제위기를통해크게증가된실업으로인해초래된소득격차의확대효

과가약 14.5% 정도로추정된다고할 때 향후노령화가진전되면서노인인구가현재의2배

수준으로증가함에따라예상되는소득분배격차의확대효과가경제위기로인해초래된실

업률상승에따른격차확대효과보다훨씬더 클 수 있음을시사해준다. 따라서향후에는노

령화의급속한진전이소득분배격차확대에가장큰 영향을미치는변수가될 수 있다는점

을유추할수 있다.

지난6년간실제로노령화가진전됨에따라노인의범위를6 0세, 65세, 또는7 0세 이상으

로 할 때, 각각의 가구비중(인구비중)의 변화가 2 3 %→2 8 % ( 8 . 5 %→10.4%), 15%→

1 8 % ( 5 . 1 %→6.4%), 10%→1 2 % ( 3 . 1 %→3 . 7 %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노

령화의 진전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량을 추정해보면 각각 0.00231(0.00231),

0.00167(0.00222), 0.00124(0.00124)지니p로추정되었다. 이는지난 6년간 지니계수의

변화폭( 0 . 0 3 9 1 5지니p )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5.90%(5.90%), 4.27%(5.67%),

3 . 1 7 % ( 3 . 1 7 % )에해당된다.

3. 종합

지난 6년간( 1 9 9 5 ~ 2 0 0 0년)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구 기준)는 0 . 2 3 7 4 3에서

0 . 2 7 6 5 8로 0 . 0 3 9 1 5지니p 상승한것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

과, 여성가구주가구의비율상승에의한증가분은0 . 0 0 2 2 4지니p, 60세이상노인가구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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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구비중) 상승에의한증가분이0 . 0 0 2 3 1지니p인것으로추정되었다. 이두 가지요인을

합산하면총변화효과는0 . 0 0 4 5 5지니p로지니계수변화량의11 . 6 2 %에 해당된다. 여성가구

주가구와노인가구중에서서로중복되는경우도일부있기때문에이를감안하더라도순효

과는1 0 ~ 11% 내외정도로상당히높은수준으로추정된다.

최근에는경제위기로인해지니계수가상승한측면이있었지만향후에는경제여건, 즉경

기변동이나정부의경제정책의성패에 관계없이이혼이나노령화등 인구학적특성이변화

함에따라소득분배가크게영향을 받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이러한요인과아울러당분

간 우리경제는선진국으로도약하는과정에서소득계층별소득분배격차가다소확대되는

추세를지속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망된다. 이는비단우리나라에만국한된현상은아니

며 이미지난1 9 8 0년대이래주요선진국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에유의할필

요가있다.

앞서말한바와같이최근소득분배격차가확대추세를보이고있는것은단순히경제위기

와 같은경제적요인에의해서만초래되는것이아니다. 이혼급증및 급속한인구의노령화

현상등과같이우리주변에서쉽게관찰할 수 있으면서도흔히간과해버리는사회현상및

의식구조의변화역시소득분배구조를불균등하게만드는중요한요인이라고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그 가운데대표적인두 가지만을분석하였을뿐이며, 사회적·개인적가치관의변

화, 교육, 가구구성의형태, 출생률, 결혼연령등과같은변수들역시소득분배변화에크게

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요인이다.

Ⅳ. 시사점

소득재분배정책의확대, 경기호전및 그에따른실업률하락이가시화되더라도이혼율상

승, 급격한노령화, 첨단기술산업의비약적발전, 산업간비대칭적구조개편등에따라소득

분배격차는 당분간 지속적으로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향후에는실업과 같은경제적

요인보다도인구학적특성변화(특히노령화)에따라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상

이혼율상승, 노령화의진전에따른소득분배격차의확대는비단우리나라만의고유한현상은아

니며이미선진국에서도유사한 상황을경험하였으며현재에도진행중이다. 물론이러한 요인에

의해초래되는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반드시 바람직하다고할 수는없지만, 추세적으로볼 때

어느정도의범위내에서는격차확대를불가피하게용인해야할필요성도있는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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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높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인구학적특성변화에 의해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바람직하다거나또는그렇

지 못하다는결론을내리는것은용이하지않다. 비록결과적으로나타나는소득분배구조의

변화가동일하다고하더라도, 이러한요인에의한소득분배구조의변화는, 인위적인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성장률등과 같은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초래되는 분배구조의 변화와는

판이하게다르다. 왜냐하면소득분배격차가단기간내에급격히확대되어정책적으로이를

축소할필요가있다고할 때 그에적합한최적정책조합은서로다르기때문이다. 일례로다

른경제적 여건에는아무런변화가없는반면급격한인구의노령화진전으로인해소득분배

격차가확대되었다고할 때 직접적으로소득분배격차를축소하기위해서는노인인구에대

한 복지지출확대또는노인들에대한노동공급여건조성등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

고 이를무시하고소득세의누진도강화또는실업자들에대한재교육등을통해분배격차

축소를도모한다면이는소기의성과를거둘수없을 것이다.

그러므로소득분배구조가변화하였다고하더라도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는 적

정 수준의소득분배구조를달성하기위한올바른 정책수단의개발이사실상 매우어려워진

다고할 수 있다.

이혼율상승, 노령화의진전에따른소득분배격차의확대는비단우리나라만의고유한현

상은아니며이미선진국에서도유사한상황을경험하였으며현재에도진행중이다. 물론이

러한요인에 의해초래되는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할 수는없지만,

추세적으로볼 때 어느정도의범위내에서는격차확대를불가피하게용인해야할 필요성도

있는것으로판단된다. 만약이와같은추세적변화를무시한채 지니계수하락을 목적으로

재정지출을무리하게확대한다면성과보다는오히려재정압박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

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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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가계, 정말 어려워졌는가

일본경제가좀처럼수렁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

다. 1989년 1 2월에 주식시장에서거품이 빠진 것

을 계기로1 2년째장기불황에서빠져나오지못하

고 있다. 최근 투자은행인 CSFB(Credit Suisse

First Boston)의한 조사보고는지난1 2년간일본

이 경험한 불황이 미국의 1 9 3 0년대( 1 9 2 9 ~ 4 1년)

불황보다심각한수준일수 있다고주장하였다. 이

조사는산업생산, 실질주가, 기업수익면에서보면

이 같은경향이두드러진다고주장한다. 미국의경

우 산업생산이주식거품붕괴 후 3년만에 절반수

준으로떨어졌지만1 9 3 7년에1 9 2 9년 수준을회복

하고이후 잠시어려워졌다가 다시가파른 성장세

를 보인데 비해일본의경우1 2년이지난2 0 0 1년

에도1 9 8 9년 수준을 10% 정도밑돌고 있다는 것

이다
1 )

.

분명히 각종 경제지표로 보면 일본경제는 지난

1 2년 사이에상황이상당히악화되었다고볼 수 있

다. 문제는일반가계의 실제삶이이 기간중 어떠

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

전반의 후생을 나타내주는 대표적 지표인 소비지

출이나소비수준지수가1 9 9 3년 이후하강
2 )

하는모

습을 나타내므로 이들 지표의 후퇴만큼 나빠졌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1 9 9 5년과

1 9 9 9년 이후 3년간 디플레이션이 진행되어 소비

자물가가낮아졌고1 9 9 1년 이후줄곧지가가하락

하여왔으며가처분소득역시1 9 9 8년 이후부터감

소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고려하면 실

제 가계후생이지난1 9 9 3년 이후낮아져왔을것

이라고말하기어려워질지모른다. 

집값이 거품기에 비해 지역에 따라 30% 내지

40% 정도낮아져주택구입이용이해지고좀더넓

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면서 주택수요, 특히

분양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 전체 주택건설수요

의 하락세를저지하고있다. 주로3 0대, 40대계층

인 분양맨션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의 신규구

입자들은 이번 불황기에 주거서비스가 크게 개선

되어자신들의후생수준이과거보다낮아지기보다

기 고

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裵 埈 晧 / 한신대국제학부교수

1) “Checking the slumpometer,”The Economist, 2 0 0 2 . 2 . 2 8 .
2) 1 9 9 5년과 1 9 9 6년에 두 지표가 0.0%, 1.0%로소비수준지수

가 2 0 0 0년에 0 . 5 %의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조는 마이
너스다(근로자세대기준). 총무성.



재정포럼 5 5

오히려 높아졌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물론 기왕에

주택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국민 다수는

‘역자산효과’에 의해, 또 과거 대출받은 주택론이

디플레이션기에커다란부담으로작용하면서소비

지출 감소를 강요받아 후생수준이 과거보다 낮아

졌을가능성이높다. 지금5 0대, 60대이상인이들

중 다수가이같은부류에속할것이다.

이처럼가계를, 그것도세대단위로구분하여이번

장기불황이 각 세대의 후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분석하여이를전체적인경제지표의하

락과 연관지어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이들이궁금하게생각하는“왜일

본인들은위기에둔감한가”, “일본인들은자신들이

처한실상을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는 게 아닐

까”라는질문에대한답을 찾기위해서는국민일반

이 피부로 실감할 수 없는 경제지표보다세대단위

의 가계후생분석을통해그 이유를찾아야할지모

른다. 실제로일본인다수가이번불황기의생활에

대해“글쎄, 주가·지가가떨어지고이래저래노후

가 불안하게 느껴져 소비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다소늘리곤있지만주변의삶이그렇게나빠진게

없는데왜 그렇게호들갑을떠느냐”라고느끼고있

다면 더더욱 이 같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 사안을 문제 제기 수준에서 접어두

고장래의분석과제로남겨둔다.

통상적인 경제지표로 포착한 일본경제는 1 9 9 5

년, 1996년에다소호전되는것 같았지만결국일

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이후 다시 악화일로를 걷

고 있다. 경기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던 1 9 9 6년

1월출범한하시모토정권이집권한2년반동안개

혁의 기치를 내걸고 일본 재생전략을 펼쳤지만 결

과적으로 구조개혁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

했다. 이후 등장한 오부치, 모리 정권은 경기부양

에 우선순위를둘 수밖에없었고2 0 0 1년에출범한

고이즈미 정권 역시 기본노선으로 구조개혁을 내

세우고 일련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

적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이처럼 일본의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

고 있는 이유는 개혁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느

정도파악할 수 있다. 일본이개혁에 착수한 1 9 9 6

년 이후의 경과를 우리의 1 9 9 3년 이후의 Y S개혁,

D J개혁과 비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또 꾸

준하게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단기에 집중적으로

바꾸지못한점이우리와구별된다. 대표적인것이

금융시스템개혁이다. 거품 붕괴나 기업의 부실경

영으로 다량의 부실채권을 떠안은 금융기관의 클

린화 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다른개혁에까지악영향을미치고있다. 물론인플

레이션하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한 한국에 비해 일

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으로 부실채권이 추가 발생

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

은 있다. 양국이금융개혁에착수한지 3, 4년이경

과하면서 공적자금을 단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한국에서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동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

일본경제가 1 9 8 9년 1 2월에주식시장에서거품이

빠진것을계기로1 2년째장기불황에서빠져나오

지 못하고있다. 일본정부는그동안개혁을추진해

왔지만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했다.

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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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기에악영향을주는것은물론다른개혁에까

지파급효과가미치고있다. 

사실 금융개혁과 경제구조개혁에서한국보다 다

소 처졌다
3 )

는 점을제외하면일본측의 구조개혁은

한국보다여러가지면에서못할게 없다. 하시모토

정권에서 행정개혁,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교육개혁의6

대 과제를 일정표를 짜가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이들개혁은고이즈미정권에서도기본적

으로그기본노선이유지되고있다. 

아무튼 개혁의 경과가 어찌되었든 경제 전반의

조짐은우리보다시원치않다. 우리경제의성과가

더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개혁을 잘한 덕분일

까, 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것일까? 이같은문제

의식을 가지고 일본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을조명해보자.

본고에서는 이하 제2절에서 일본경제의 최근 동

향을경제지표를들어설명하고일본에서진행된개

혁과 한국에서진행된개혁을소개한후 이를비교

하며, 제3절에서일본경제가어려워진이유를여덟

가지로나누어살펴보고, 제4절에서일본정부의정

책적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를그리고 제5절에서

문제 해결을위해정치가, 관료, 기업인, 소비자등

경제주체들의발상과자세가어떻게달라져야할것

인지를살펴보고마지막으로제6절에서일본경제의

재생전략을전망해보는순으로정리한다. 

Ⅱ. 일본경제의 최근 동향

우리가 일본경제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본의 불황이 현재 이상으로 심각해지면 우리경

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먼저 우려되는 것은 엔저 현상의 가

속과우리상품의수출경쟁력약화이다
4 )

. 한연구
5 )

는 1 9 9 0년대 중반 이후의 엔저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엔저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것이라면

서 비교적 영향을 크게받는품목으로 기계, 섬유,

철강등을예상하고자동차, 전자, 화학등은영향

이 작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불

황이한층심각해지면과거에보였던것 이상의가

파른엔저현상을보일수 있고이때일본의수출기

업들이과거에보였던가격전가와다른양상을보

일 수 있다는점이다.

다음으로일본의내수시장이축소되면서국내기

업의 일본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001년도

기준으로 일본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시장의

1 0 %를 조금넘으며 금액으로약 1 6 0억달러 규모

다. 수출상품의특성으로 볼 때 크게 줄어들 가능

성은높지않지만 공산품과일부농산물을중심으

로 수출물량이상당수준줄어들가능성이크다.

기 고

3) 2 0 0 2년 2월 8일자『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설에서“일본경제
특히금융부문이 회생하기위해서는 1 9 9 7년 외환위기이후한
국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클린화했던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 한국의성과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참고해
야할귀감”이라고지적하고있다. 또불룸버그통신은2 0 0 2년
2월4일자기사에서“한국에서외국인투자가크게늘면서기업
부문의경영효율성증가와수익성증대, 부채비율감소등가시
적성과가나타나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

4) 한국무역협회는2개월사이에진행된엔저(7.5% 하락)가수출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2 0억 2천만달러로추정하고 있다. 대일
수입감소분을감안하더라도1 4억2천만달러가량의수지악화
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원/엔환율은2 0 0 1년 1 1월
9일 1 0 0엔당1천7 3 . 3 0원(매매기준율기준)이던것이2 0 0 2년
1월1 2일 9 9 2 . 6 6원의원고세를보이고있다. 

5) 오영균, 「엔저영향 크지 않다」, 『주간경제』, 665호, LG경제연
구원, 2002년3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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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국내 금융기관에 대여해준 자금과 주식

시장과채권시장, 대금업시장등에서운용되고있

는 일본계 자본의 일부가 철수하면서 금융시장에

자금공급 부족 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일본인 관

광객이 줄어들어 국내 관광업계에 커다란 마이너

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본에 불법취업중인

1 0만명이상의한국인 근로자들이대거국내에 돌

아와 국내취업시장의인력공급 과잉을 가져올 우

려 또한없지않다. 또이러한 것보다 더욱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리더인 일본의 침몰이 이

지역 국가전반의 신용도를 낮춰우리나라의신용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이른바

‘위기전염효과’가그것이다
6 )

.

물론 일본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와일본의주력수출상품이경합하고있기때문

에일본기업들이어려운처지에빠져매출이줄어들

면서 우리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 0년간일본은늘 우리보다한 수 높은경쟁상대로

서 학습과 도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끝없는 향상심(向上心)을부여해 왔

다. 이같은존재를상실한다음에도우리기업과기

업인들에게과거와같은향상심을기대할수있을지

속단할수 없다. 즉일본의위기와침몰은일시적으

로 우리에게반사이익을가져다줄 수는 있어도장

기적으로는우리기업의기술혁신과시장확대노력

의 유인(誘因)을약화시켜우리기업의성장에마이

너스영향을미치는측면이더클지모른다.

이 같은 시각에서 이하에서는 최근의 일본경제

동향을 정리하고 지난 6년여 동안 추진된 일본의

개혁조치를 소개하고 우리의 개혁조치와 간략히

비교해본다.

1. 주요지표로본 일본경제 현황

여기서 관심을 두는 지표는 성장률, 실업률, 물

가, 이자율, 엔환율, 주가, 지가등 11개주요경제

변수이다. 

① 성장률은명목성장률이1998, 2000, 2001년

의 3년간 마이너스를 보이고 실질성장률은

1 9 9 8년과2 0 0 1년에마이너스로나타난다. 

② 실업률은 5 . 8 % ( 2 0 0 2년 3월 기준)까지 올라

가 1 9 5 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 0 0 1년도의 고졸예정자 취직내정률은 3 7 %

로 사상 최악( 1 9 8 7년 조사 이후)의 수준이며

이에 비해 대졸예정자의 취직내정률은 6 5 %

로 나타나다소개선되고있다. 

③ 물가는1 9 9 8년 이후4년 연속하락하는디플

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상품물가지수는

1 9 9 0년 이후계속하락하고 있으며 서비스물

가지수가 2 0 0 0년에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이

는 1 9 7 1년 총무성에서관련통계를집계한이

일본의 불황이 현재이상으로 심각해지면 엔저현

상의가속과우리상품의수출경쟁력약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리더인 일본의 침몰이 이 지역

국가전반의신용도를낮춰우리나라의신용평가에

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

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6) 정반석, 「일불황심화되면우리도잃는게많아져」, 『주간조선』,
2 0 0 2년3월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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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처음있는일이다. 하락세가두드러진서비

스는 외식 -1.2%, 공공요금 -0.4%, 주택임

대료-0.2% 등이다. 일본정부는그동안디플

레이션을 부정해오다가 2 0 0 1년 3월 1 6일에

현 상황이‘물가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디플

레이션상태임을공식적으로인정한바있다.

④ 이자율은 콜금리, 즉 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

가 제로수준을보여사상유례가없는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즉, 1999년2월부터 2 0 0 0년

8월까지 그리고 2 0 0 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제로금리가계속되고있다.

1 9 9 9년 2월일본은행의하야미총재가“콜금

리(금융기관간 초단기 자금거래시 적용하는

금리)가 제로가 되어도 좋다”는 이른바‘제로

금리선언’을 함으로써세계적으로유례가없

는 제로금리 국가가 되었다. 이후 한달 후 콜

금리가 0.03% 수준까지떨어져 수수료(콜시

장을이용하는금융기관이중개업자인단자회

사에내는수수료)를제외하고실질적으로제

로금리 상태가 되었다. 2000년8월에 제로금

리정책을 포기하였다가 2 0 0 1년 3월 다시 제

로금리로복귀한바있다.

⑤엔환율은 1달러 1 3 0엔대까지 엔화가치가 하

락하여 3년만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경제가 회복되지않을경우1달러 1 5 0엔까지

도 고려하고있는것으로 판단되는데최근다

시 엔화가 1 2 0엔대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당

분간1 3 0엔을경계로오르내릴것으로전망되

고있다.

⑥주가는2 0 0 1년9월 1 7일닛케이평균주가가한

때9 5 0 0엔 이하로하락하여1 9 8 3년1 2월 이후

1 8년만의저가에달하였고2 0 0 2년 2월5일다

시 9 4 7 6엔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상승하여

2 0 0 2년3월8일기준11 , 8 8 6엔을보이고있다.

기 고

<그림 1> 시장금리(단기, 장기연% )

<그림 2> 엔달러환율

<그림3> 주가와기업도산건수

(단위: 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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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가는1 9 9 0년의거품경제붕괴후1 9 9 2년부

터 시작한지가하락이1 0년간지속되고있다.

1 0년간의 하락폭은 상업지 58.5%, 주택지

3 2 . 5 %에 달하고있다. 한편도쿄중심부등 대

도시 일부지역은 상승하는 등 땅값의 양극화

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일본의땅값은1 9 7 5년

에 하락한뒤 1 9 8 0년대후반의거품절정기를

포함하여 1 9 9 1년까지 상승했지만 1 9 9 2년부

터 1 0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품 절정

기에는“일본을팔면미국3 ~ 4개 산다”는 말

이 있을정도의 고지가였지만거품붕괴후 부

동산을 담보로 잡은 은행들이 거액 부실채권

에서헤어나지못하면서금융중개기능이제기

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⑧ 도산건수는2 0 0 1년에 1만 9 , 1 6 4건을기록하

여 부채총액이1 6조 5 , 1 9 6억엔에달함으로써

1 9 8 4년의2만8 4 1건 이후1 7년만의 높은기

록(도쿄쇼코(商工)리서치)을보였다. 경기 위

축과 일본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중소 건설

업과 제조업의 한계기업들이 많이 쓰러졌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는 같은 해 1 0월 한달에

5 9 4개사가 쓰러져 전체 도산기업 1 , 8 4 3건의

30% 이상을차지하기도하였다. 10월에도산

한 기업의 종업원만도1만 9 , 5 0 0여명에 달하

여 이 가운데 상당수가실업자로내몰릴전망

이다. 2002년3월 초, 공공공사를 위주로 사

업해온 준대형건설업체 사토(佐藤)공업이 도

산하였는데 부채총액이 5 , 5 0 0억엔에 달하고

있다.

⑨ 민간소비지출은유력바로미터인백화점매출

액이5년째계속하여감소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 1 9 5 0년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백화점 매출액 이상으로 감소하는 것이 수퍼

마켓등 할인점매출이다. 소매업전체의매출

액도1992, 1993, 1997, 1999, 2000, 2001

년에마이너스를보이고있다. 이로인해최근

수년간 초대형 할인점 다이에가 경영난에 빠

져 일본정부와 일본 금융당국의 큰 골칫거리

로 등장하였다. 다이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

지 못하는것이금융당국의한계라는말이나

돌 정도로파급효과가큰 것으로 알려지고있

는데, 2002년2월 다이에는대규모 구조조정

정책을발표하는감량경영에나서면서금융당

국의지원을받은바있다.

거품절정기에는“일본을팔면미국3 ~ 4개 산다”

는 말이있을정도의고지가였지만거품붕괴후 부

동산을 담보로 잡은 은행들이 거액 부실채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금융중개기능이제기능을발휘

하지못하고있다.

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그림4> 소비지출, 백화점, 수퍼매출증감률

(단위: 전년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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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투자지출은 주택착공호수, 민간건설수주액,

기계수주액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투자도

2 0 0 0년을제외하면 1 9 9 7년 이후기조적으로

마이너스추세를보이고있다. 

⑪ 금융중개기능이 약해졌다. 대형 도시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5% 전후수준으로, 국제결제

은행(BIS) 기준인8 %를 채우지 못해 신용평

가등급이 D급, E급이 대부분이다. 지난 5년

간 신규대출이 계속 줄어드는 등 금융기관의

본래적 기능인 금융중개기능이 약화하고 있

다. 최대1 5 1조엔으로추정되는부실채권으로

인해결산에서다수은행이 적자를내고있으

며 법정자본금까지깨가면서부실채권상각에

나서는 은행도 출현하고있다. 2002년4월1

일 예저금 부분보장제( PAYOFF 허용)가 도

입되어 원리금보장이 폐지될 예정인바, 금융

기관의신용도에따라금융상품이대이동함으

로써 도산하는 금융기관이 속출하는 등 적지

않은혼란이예상되고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누락된 1인당 G D P, 수출 수입

과 경상수지 내역, 외환보유액, 노동생산성, 통화

공급, 광공업 생산·출하·재고·가동률, 민간건

설수주액, 기계수주액등에 대해서는 <표 1 >을 참

조하기바란다.

2. 일본의개혁추진현황과 한일 비교
7 )

1 9 9 6년 1월 출범한 하시모토 정권과 이후 오부

치 정권의5년여기간중추진된일본의개혁작업은

한국의 YS, DJ 정권의9년간에 행해진 개혁과 비

교할때 금융개혁, 경제구조개혁등을제외하면오

히려내실있게추진되었다고할수 있다.

첫째, 행정개혁에서는규제완화, 관민역할분담

에 의한 특수법인개혁, 지방분권, 중앙정부 성청

재편 등의 내용을 추진한 일본측이 공기업 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 인력조정을 중심사업으로 추

진한한국측보다앞섰다고말할수 있다.

둘째, 경제구조개혁은빅딜등 기업구조조정, 규

제 완화, 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한국측이강하게

기 고

<그림6> 신설주택 내역별 비중
(단위: %)

7) 이하의한일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비교는 국제기관
의평가등을원용하되기본적으로필자직관에의한개략적수
준의것이므로장차엄밀한 툴에의해검증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수있다. 

<그림 5> 주택착공건수: 내역별
(단위: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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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1 9 9 4 1 . 0 3 8 , 5 1 4 4 0 4 , 9 7 6 0 . 7 2 8 1 , 0 4 3 4 . 8 1 2 4 , 2 8 4 1 , 2 2 8 9 9 . 8 3 1 0 2 . 2 0 △1.7( 1.0) △0.7( 0.7) 2 . 9 2 . 5

1 9 9 5 1 . 6 4 2 , 2 3 6 4 1 5 , 3 0 9 2 . 6 3 1 5 , 4 8 8 1 2 . 3 9 4 , 8 1 7 1 , 8 2 8 1 0 2 . 9 0 9 4 . 0 0 △0.8( 0.7) △0 . 1 (△0 . 4 ) 3 . 2 4 . 4

1 9 9 6 3 . 5 3 7 , 4 1 5 4 4 7 , 3 1 3 7 . 7 3 7 9 , 9 3 4 2 0 . 4 7 1 , 5 7 9 2 , 1 7 9 1 1 6 . 0 0 1 0 8 . 7 2 △1.6( 0.5) 0.1( 0.6) 3 . 4 3 . 2

1 9 9 7 1 . 8 3 4 , 2 9 8 5 0 9 , 3 8 0 1 3 . 9 4 0 9 , 5 6 2 7 . 8 1 1 4 , 3 6 3 2 , 2 0 8 1 2 9 . 9 4 1 2 1 . 0 5 0.6( 0.7) 1.8( 1.8) 3 . 4 4 . 8

1 9 9 8 △1 . 1 3 1 , 2 5 5 5 0 6 , 4 5 0 △0 . 6 3 6 6 , 5 3 6 △1 0 . 5 1 5 1 , 6 9 6 2 , 1 5 9 1 1 5 . 2 0 1 3 0 . 8 7 △1 . 5 (△2 . 2 ) 0.6( 0.6) 4 . 1 △4 . 1

1 9 9 9 0 . 7 3 5 , 6 7 2 4 7 5 , 4 7 6 △6 . 1 3 5 2 , 6 8 0 △3 . 8 1 2 1 , 7 3 8 2 , 8 8 1 1 0 2 . 0 4 1 1 3 . 8 7 △1 . 5 (△0 . 6 ) △0 . 3 (△1 . 1 ) 4 . 7 3 . 0

2 0 0 0 2 . 4 3 7 , 6 2 5 5 1 6 , 5 4 2 8 . 6 4 0 9 , 3 8 4 1 6 . 1 1 2 5 , 7 6 3 3 , 6 1 6 1 1 4 . 8 7 1 0 7 . 7 0 0 . 1 (△0 . 1 ) △0 . 7 (△0 . 2 ) 4 . 7 6 . 2

2 0 0 1 - - 4 9 0 , 1 1 6 △5 . 1 4 2 4 , 0 0 0 3 . 6 - 4 , 0 2 0 1 3 1 . 5 0 1 2 1 . 4 7 △0 . 9 (△1 . 4 ) - - -

2 0 0 1 . 6 △4 . 8 - 4 1 , 3 8 6 △7 . 8 3 3 , 7 9 7 2 . 6 7 , 6 8 5 3 , 6 2 7 1 2 4 . 2 0 1 2 2 . 1 0 △0 . 7 △0 . 8 4 . 9 △6 . 9

(△0 . 4 )

7 4 0 , 3 6 2 △6 . 4 3 6 , 1 7 8 9 . 2 7 , 8 9 5 3 , 6 7 7 1 2 4 . 7 7 1 2 4 . 5 9 △0 . 9 △0 . 8 5 . 0 △5 . 9

8 △2 . 2 - 3 8 , 5 0 7 △8 . 4 3 5 , 1 8 6 △2 . 2 7 , 2 2 3 3 , 7 2 2 1 1 8 . 9 2 1 2 1 . 4 9 △1 . 0 △0 . 7 5 . 0 △8 . 5

9 (△0 . 5 ) 4 1 , 6 3 0 △1 1 . 0 3 1 , 1 8 9 △7 . 9 5 , 8 9 4 3 , 9 7 0 1 1 9 . 2 0 1 1 8 . 4 9 △1 . 1 △0 . 8 5 . 3 △9 . 4

1 0 4 0 , 7 3 6 △9 . 0 3 6 , 1 3 1 △4 . 6 8 , 6 5 1 4 , 0 5 7 1 2 1 . 8 0 1 2 1 . 4 0 △1 . 1 △0 . 8 5 . 4 △7 . 3

1 1 - 3 8 , 9 0 2 △9 . 2 3 3 , 9 6 8 △7 . 9 1 1 , 2 5 3 4 , 0 3 9 1 2 3 . 9 5 1 2 2 . 3 3 △1 . 4 △1 . 0 5 . 5 -

1 2 3 9 , 6 4 8 △1 4 . 4 3 2 , 9 7 6 △1 3 . 5 - 4 , 0 2 0 1 3 1 . 5 0 1 2 7 . 3 0 △1 . 4 - - -

<표1> 일본의주요경제지표( 2 0 0 1년말기준)

G D P1 ) 1인당 무역 경상 대외준비2 ) 대미달러3 ) 물가4 ) 실업 노동6 )

연월
성장률 G D P 수출( F O B ) 수입( C I F ) 수지 (기말) 환율(￥/ U $ ) 생산자 소비자 률5 ) 생산성

전기대비
美달러 억엔

전년동기
억엔

전년동기
억엔 억달러 기말 평균 전년동기대비( % ) %

전년동기
年率( % ) 대비( % ) 대비( % ) 대비( % )

1 9 9 4 2 . 1 1 . 7 5 3 . 0 0 0 4 . 9 0 0 . 9 0 . 9 △4 . 6 △0 . 4 △2 . 5 5 . 7 △5 . 7 4 . 1 1 9 , 7 2 3
1 9 9 5 3 . 2 0 . 5 0 1 . 6 2 5 2 . 6 0 3 . 3 2 . 7 5 . 5 2 . 8 △2 . 1 △6 . 4 △2 . 8 6 . 7 1 9 , 8 6 8
1 9 9 6 3 . 3 0 . 5 0 1 . 6 2 5 2 . 5 0 2 . 3 2 . 7 △0 . 3 0 . 9 1 . 3 1 1 . 8 9 . 1 1 2 . 2 1 9 , 3 6 1
1 9 9 7 3 . 1 0 . 5 0 1 . 6 2 5 2 . 3 0 3 . 6 4 . 3 6 . 0 3 . 4 △0 . 8 △1 5 . 6 △4 . 0 △0 . 8 1 5 , 2 5 9
1 9 9 8 4 . 0 0 . 5 0 1 . 5 0 0 2 . 2 0 △7 . 1 △6 . 8 △7 . 3 △8 . 3 △4 . 7 △1 3 . 6 △1 1 . 0 △1 6 . 1 1 3 , 8 4 2
1 9 9 9 3 . 6 0 . 5 0 1 . 3 7 5 2 . 2 0 0 . 8 1 . 3 △6 . 6 △0 . 7 △3 . 1 1 . 4 △6 . 9 △7 . 1 1 8 , 9 3 4
2 0 0 0 2 . 1 0 . 5 0 1 . 5 0 0 2 . 1 0 5 . 9 6 . 1 2 . 3 4 . 6 △2 . 5 1 . 3 5 . 4 1 9 . 0 1 3 , 7 8 6
2 0 0 1 2 . 8 0 . 1 0 1 . 3 7 5 1 . 8 5 - - - - - - - - 1 0 , 5 4 3
2 0 0 1 . 6 2 . 9 0 . 2 5 1 . 3 7 5 1 . 6 0 △8 . 7 △8 . 6 5 . 2 △8 . 1 2 . 0 △1 0 . 5 △1 0 . 7 △9 . 5 1 2 , 9 6 9

7 3 . 0 0 . 2 5 1 . 3 7 5 1 . 5 5 △8 . 7 △8 . 0 3 . 8 △6 . 7 △1 . 7 1 . 4 2 2 . 4 △5 . 1 1 1 , 8 6 1
8 3 . 0 0 . 2 5 1 . 3 7 5 1 . 6 5 △1 1 . 7 △1 1 . 3 4 . 0 △9 . 0 △0 . 7 1 . 1 0 . 5 △1 3 . 4 1 0 , 7 1 4
9 3 . 3 0 . 1 0 1 . 3 7 5 1 . 6 5 △1 2 . 7 △1 2 . 1 3 . 3 △1 0 . 1 2 . 8 △2 . 9 △8 . 5 △1 1 . 8 9 , 7 7 5

1 0 3 . 0 0 . 1 0 1 . 3 7 5 1 . 7 0 △1 1 . 8 △1 1 . 5 0 . 8 △9 . 9 △2 . 3 △3 . 3 5 . 8 △2 6 . 6 1 0 , 3 6 6
1 1 3 . 2 0 . 1 0 1 . 3 7 5 1 . 6 5 △1 3 . 0 △1 2 . 5 △0 . 5 △1 0 . 4 2 . 5 △1 . 2 △5 . 3 △1 3 . 6 1 0 , 6 9 7
1 2 3 . 4 0 . 1 0 1 . 3 7 5 1 . 8 5 - - - - - - - - 1 0 , 5 4 3

주: 최근수치는잠정치가포함되어있으므로추후수정될수있음.
1) ( ) 안은전년동기대비2) 재무성발표외환보유액3) 동경현지종장시세기준4) ( )안은1 2월의전년동월대비, 도매물가는국내상품기준5) 계
절변동조정후6) 제조업7) M2＋C D＝현금통화＋요구불예금＋준통화＋양도성예금기준, 평잔기준8) 선박및전력용기계를제외한민간기준9 )
닛케이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통화7 ) 금리(기말, 연% ) 광공업 주요관련지표

연월
M 2 + C D

공정 단기프라임 장기프라임 생산
생산자 생산자 제조업 전국백화점 주택착공 민간건설 기계 주가

전년동기
할인율 레이트 레이트

출하 재고 가동률 매출액 호수 수주액 수주액8 ) 지수9 )

대비( % ) 전년동기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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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였는데시행착오도적지않았지만결과적으

로 신규산업 창조, 매력 있는 사업환경 창조를 내

걸고 미온적인 개혁작업에 멈춘 일본측보다 성과

측면에서앞섰다고말할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구조개혁은제시된개혁안이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일본측이

시혜적 혜택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성이 낮은새로

운 정책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커다

란 부담을안겨주고또다른개혁을필요로하는방

향을제시한우리측보다앞섰다고할 수있다. 

넷째, 재정구조개혁은공적자금투입과중앙정부

재정적자확대로 관심이 고조되어 재정건전화특별

법 제정논의가이루어졌지만입법까지가지못했던

한국보다조기에집중논의하여‘재정구조개혁특별

법’을 제정까지한 일본이앞섰다고말할수 있다.

이 개혁은 하시모토 정권이 가장 비중있게추진하

였는데 제정 법을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우여곡절을겪은 바 있다. 경제여건이계속 악화되

어가는 상황에서 재정 출동을 사실상 묶는동법의

시행에반대목소리가높았기때문이다. 이때의재

정구조개혁시도는일본개혁사에서오랫동안커다

란 정책실패사례의하나로회자될지도모른다. 폐

기이후일본의재정구조는더욱악화되고있다.

다섯째, 금융시스템 개혁은 공적자금을 정부의

판단하에단기에 집중적으로투입하여부실채권을

처리한 한국측 개혁이 은행측의 의사를 존중하면

서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측보다효

과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론 국영화와

민간매각, 금융기관 통폐합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의 면에서 일본측이 앞선 면이 없지 않지만

1 9 9 0년대 후반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실채권이계속적으로발생하여금융기관의재무

구조악화, 금융중개기능이제 기능을발휘하지못

하면서 국제금융계에서 일본형 금융개혁에 대해

의문시하는목소리가높은것이사실이다. 

부실금융기관정리외에은행, 보험, 증권, 투신

등의 업무간 벽을 허무는 작업, 금융지주회사 설

립, 계열기업간주식의상호보유해소등이양국에

서 공히과제로제기되었는데은행에이어각 금융

산업분야의구조조정에착수한일본측이한 발 앞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일본과

달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허용여부 등이추가적

인 논의과제로등장하였다.

여섯째, 이 밖에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이 추가

논의된 주제였는데 여기서도 일본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개혁안을내놓고국민차원의폭넓은논의

를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개혁은 일본

에서는 개혁의제에 들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는 최대개혁과제의하나였는데노동계 반발이 거

세 거의성과를거두지못했다.

위에서 보았듯이 개혁작업에의 도전과 그 간의

경과를 보면 일본측의 개혁작업 성과가 우리보다

결코뒤지지않거나오히려앞선측면이적지않다

는 것을알 수 있다. 그런데지금보다시피우리경

제는 회복기조에 들어섰는 데 반해 일본경제는 아

직도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 이 같은 차이를 어

떻게설명할수 있을까.

분명한것은개혁조치를단행했다고하여단기적

으로 경제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구조조정은경제주체의체질을 강화하여중장기적

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적이므로 구조조정과 경기의 호전을 곧바로 연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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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시켜해석하는것은무리다. 즉일본의경제성과

가 한국보다 나쁘게 나타나는 것은 ① 경제규모,

인구구조, 취업구조, 산업구조등에서양국은차이

를 보이고있고② 일본의경우내각책임제로권력

이 분산되어 의사결정에시간이 걸리고 그나마 여

당의 정치지도자들의 보수성향이 강해 혁신적인

정책실행을주저하는경향이있으며③ 일본의국

민성이 낙천적이기보다는비관적인유형에가까워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

습을보이고④ 중소기업은물론여유가있는대기

업의경영자들도사상유례없는장기디플레이션과

불황 속에서 리스크를 수반하는 사업에 착수하기

를 꺼리고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1 9 9 6년 이후

6대개혁으로논의를좁혀일정표까지짜가면서계

획적으로개혁을추진해온일본측이Y S의 1 0대 개

혁, DJ의4대개혁으로이어진우리측보다실질적

인 개혁작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작업이 소기의

효과를내지못하고있는것은일본의불황이예상

외로장기화되고여기에 디플레이션까지겹치면서

개혁보다당장의 경기부양이중점과제로대두되었

기 때문이다.

결국이후오부치, 모리내각의주된관심은경기

부양이었는데 이것마저 시원치 않자 고이즈미 정

권이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다시‘구조개혁의

단행을 통한불황 돌파’라는정면승부에나섰는데

전망은 불투명하다. 때마침 세계경제가 불황이고

디플레이션이4년씩계속되는가운데 집권자민당

정치가들의 제몫찾기 버릇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한마리외로운늑대’로 불려왔

던 고이즈미수상, 그리고그 주변의개혁추진그룹

도 정치력있는인사들로구성되어있지못하기때

문에실효성 있는개혁작업을추진하지 못하고 있

는것이 현실이다.

Ⅲ. 일본경제, 왜어려워졌는가?

일본경제가어려워진이유를사유별로정리해보

면다음과같다. 

첫째, 관주도경제체제를민간주도시장중시체

제로제때전환하지못했기때문이다. 아오야마대

학의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시스템위기론이 대표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일본경제가“전시동

원체제에 뿌리를 둔 관 주도의 이른바‘1 9 4 0년 체

제’를 개혁하지못한결과어떤대증요법도통하지

않는 중증 환자가 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O E C D보고서는“일본의역경은 구조적문제의 해

결에실패한때문”이라고결론짓고있으며글렌허

버드(Glenn Hubbard) 미대통령경제자문위원장

은“일본의문제점은개혁추진속도가너무느리다

1 9 9 6년 이후계획적으로개혁을추진해온 일본측

이우리측보다실질적인개혁작업을내실있게추진

해왔다고평가할수 있을것같다. 하지만개혁작업

이소기의효과를내지못하고있는것은일본의불

황이예상외로장기화되고여기에디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개혁보다당장의 경기부양이중점과제로

대두되었기때문이다.

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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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권력이 분권화

되어구조적으로수상의 리더십이 약하게 되어있

고, 이를 틈타 중앙정부 관료와 국회의원(族의원)

의 자기식구 챙기기(nawabari mamori)가 유독

강하기때문이다.

둘째, 구조개혁 대신 경기부양책을 택한 정부와

재계의판단착오, 즉정책실패때문이다. 구조개혁

이라는‘외과 수술’대신경기부양이라는‘영양제 투

여’로 대응한 잘못짚은 정책처방이일본경제를수

렁으로 몰아 넣었다. 종합건설업, 유통업등과 같

이 국제경쟁력이약한 업종에서 퇴출해야 할 기업

을 재정 투입과 금융지원 조치로 연명시키는등의

정책실패를거듭한것이다. 

셋째, 세계적으로유례가 없는고령화 사회가 닥

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후보장제도 결함에

따른불안이가중되면서정부당국이국민들의불안

을 해소할만한정책대응을하지못하자저축이적

정수준이상으로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장수화 현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연금보험제도와의료보험제도등 사회보험의

제도적 결함이 솔직하게 알려지면서 국민 다수가

자신들의 노후를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게 여기며

저축을늘리고있다. 과감한개혁에나서노년층의

복지급부를줄이고청장년층의보험료부담을늘려

나갈 경우표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집권연립세

력, 이들의소극적인자세가정책대응을불충분하

게 만들고그 결과 일본인들의노후불안에따른저

축증대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인들의철저

한 준비의식과 정책당국의 불충분한 대응이 필요

이상의절약과자산축적을가져오고있다.

넷째, 지진등 자연재해가많은일본에서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가 1 9 7 0년 대지진주기에 들어

와 있기때문에 국민들이 재해시에 대비하여 저축

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1월의 고베

대지진은 수만명의 주택을 일시에 잿더미로 바꾸

어 놓았고고속도로, 항만등 도시기반기설은물론

많은 주택과 건물 등에 심각한 재산피해를안겨주

었다. 당시 수천만엔에서 수억원대의 장기 주택론

( l o a n )을 안고있던이들은론 부담만남긴채 주거

용 재산이모조리사라지는체험을하였으며, 정부

에서도재해물건에대해거의보상해주지않았다.

일본의 지진보험상품도 미비하여 지진 이후 최고

보상액2천만엔정도의보험이개발되었을뿐이다.

불황하에 이같은 정황을 목격한 국민들이 좀더 허

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행동

일지도모른다.

다섯째, 1989년 1 2월의 주식거품 붕괴는 물론

이후에도주가, 지가등 자산가격하락으로기업수

지가악화하고금융기관의부실채권이증대되면서

금융중개기능이 약해져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업

종의 대기업에 대해자금을 제때 공급하지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품붕괴에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토지와 주식을 담보로 잡고 빌

려준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상당 부분이 부실채권

화되었다. 금융기관들이당국의 지도 등으로 국제

결제은행이 제시하는 기준의 자기자본비율 등 재

무구조를건전화하는과정에서금융기관이대출채

권 회수에 중점을 두어 신규대출이 5년간 계속 감

소하는 등 금융중개기능이약화된 것이다. 거품붕

괴 이후에도디플레이션과주가, 지가의추가하락

으로 한 차례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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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실채권이 줄어들지않고 계속 발생하면서 금

융기관의경영을압박, 금융중개기능의회복을방

해하고있다.

여섯째, 1980년대까지 시현된‘과속성장’의 후

유증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세계경제가 국제

화·자유화·무국경화현상을 보이면서끝없이 확

대되어 나갈때 일본경제가 잠재성장력이상의 성

장을 시현하면서, 지가와주가가 적정수준 이상으

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같은 높은 가치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경

쟁적으로 투자에 나섰는데 경기가 기울면서 일본

적 고용관행으로해고를제 때에하지못해과잉차

입, 과잉투자, 과잉고용의이른바‘3과 경제’에 빠

지고말았다. 

일곱째, IT·B T·신소재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

업 진출에 뒤져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

기 때문이다. 이들신산업 진출에서미국, EU, 한

국 등에비해상대적으로뒤졌는데이들산업은속

성상‘winner takes all’적 특성을지녀뒤늦게진

출한 일본업체의 경우, 수익 창출이 쉽지 않았다.

즉 이 기간중일본기업들은I T·B T·신소재등 신

산업 육성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반면 부가가치

창출력이 뒤지고 후발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된

반도체, 전자, 조선, 철강등 분야의투자에치중하

여 유력기업들이 아직도 한국, 대만, 중국의 기업

과 경쟁하는 등 산업구조조정이상대적으로더딘

모습을보이고있다. 자동차를제외한제조업의많

은 부문에서 일본의 경쟁우위가빠른 속도로 약해

지고있다. 

여덟째,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품이 일본 안에서

비싸게거래되는‘내외가격차’현상이지금도존재

하는등 국내산업보호조치가아직도남아있고복

잡한유통구조또한쉽게바뀌지않고있기때문이

다. 이는 상품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거래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상품가격이높아

지는것을 의미하며 일본의 유통구조가그만큼 비

생산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필요없는 곳을틀어 막아놓고 통과하는 사람들에

게‘통과세’를 물리는것이다. 그결과소비자들의

후생이 낮아지고 대신 이곳에서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취업인구로 포착되어 실업률

이 낮게나오는일본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다. 이

렇게하여나온일본의실업률을미국, EU의그것

과직접 비교하는것은의미가없을것이다.

농업과 법률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과 업종에 대

해서도 내국인 보호조치가아직 강하게 남아 있고

외국인의일본 노동시장 진출에 대한장벽이 두터

우며, 복잡한 유통구조와 미흡한 민영화·시장화

로 여러부문에서 내외가격차가 상존하여 진작퇴

출되었어야 할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OECD 내다른선진국에비해농업과서비스업에

일본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관 주도 경제체제를

민간주도시장중시체제로제때전환하지못했고,

구조개혁대신경기부양책을택한 판단착오, 고령

화사회와자연재해에대비한 저축의증대, 금융중

개기능이 약해져 기업에 자금을 제때공급하지 못

하였고,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진출에 뒤져 부가가

치와일자리창출에실패했기때문등이다.

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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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장개방이미흡하고 공공부문 개혁 역시미

흡하여 효율보다 형평이, 민간활력보다관치가 중

시되는 부문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결과 신규고

용, 신규투자등의수요창출이방해받고있다. 

Ⅳ. 정책 대응상의 문제점

2 0 0 1년 3월,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본경제가 디

플레이션에 빠져있다는 것을 인정해 오지 않다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작금의 현상은 디플

레이션”이라고뒤늦게시인하기에이르렀다. 이같

은 시인 이후본격적인 디플레이션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동안 성과를 거둘 만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은것은거의없었다.

1 9 9 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의 정책대응을 간

략히정리해보자. 

첫째, 일본은행이주도하는금융완화정책을들수

있다. 그동안 제로금리와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한

엔화 공급으로인플레이션을유도해 왔다. 이를위

해 무담보 콜자금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다시

인하하여2 0 0 1년3월부터실시중이며, 필요시정부

및 공공기업채권외에사기업의채권및 주식도일

정조건을만족하면매입하여시중에자금을공급하

는공개시장조작도시행중이다. 또중앙은행의재할

인이자율(공정할인율)과지급준비율을인하하였다.

둘째, 재무성에 의한 엔저 유도를 고려할 수 있

다. 2001년1 2월 이후엔저가진행중인데엔 약세

가 단기적으로수출 증대와 물가하락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엔 약세가당국의통제범위를벗어나‘폭주’하면외

화자금 이탈과 주가 폭락을 초래하여 금융시스템

이 붕괴될우려도없지않기때문이다. 

셋째, 내각부와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

성, 농림수산성등에 의해 추진되는 재정확대정책

을 들 수 있다. 정부부채가 6 6 0조엔( 2 0 0 1년,

G D P의 130% 수준, 선진국중 최악)에달해재정

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여 논의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지난 1 0

년간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에 11 0조엔을 썼지만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났을 뿐 경기회복에 실패하

였다. 명목GDP 총액은5 0 0조엔으로줄어들어7

년전 규모가 됐고, 주가도 1 7년전 수준으로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채의 차환과 신규 발행 등으로 연간 6 9조엔의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국

가신용등급(무디스기준)이 최우량에서지금은 대

만·슬로베니아보다낮은 수준이 되고 말았다. 고

이즈미 정권은 국채발행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

는 등 재정의방만한운영에족쇄를채우려는노력

을 기울이고 있지만 또다른 루트를 통해 정부부채

가 다시늘어나는등 재정의규율있는운용이위협

에 처해앞으로도한동안 국가신용등급이더욱 낮

아질가능성도없지않다.

넷째, 재무성과 금융청에 의한 공적자금 투입이

다. 1998년 이후 정부의 조치로 대부분의 도시은

행에 공적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후 기업의 경영

악화와 디플레이션에 따른 추가적인 부실채권 발

생으로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하고 있는 도시은행

에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중이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정부의 간

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을 즐거워

하지 않아지금까지 정부가 준비해 놓은공적자금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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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절반도사용하지않았다. 공적자금조성액자체

도 우리나라에비하면상대적으로적은규모이다. 

일본 주요 은행들의 순수 자기자본 비율이 5 %

안팎에 불과해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제결제은행

(BIS) 요구기준( 8 % )에 근접토록 할 필요가 있다.

2 0 0 2년 4월부터예금부분보장제가시행될예정인

바, 신용리스크에민감해진 개인예금이 대거 이동

하여 금융시스템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

기 때문에 재무성과 금융청에서는 은행의 건실화

작업에신경을곤두세우고있다. 2002년3월현재

공식적으로는야나기사와금융담당장관이공적자

금을투입할만큼은행들의사정이악화한것은아

니라는판단을내리고있다. 

Ⅴ. 경제주체의 발상과 자세 - 정치가, 관

료, 기업인, 소비자

여기서는 경제주체를정치가와관료, 기업인, 소

비자로 구분하여 일본경제를 되살려 내기위해 이

들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발상과 자세의

전환, 행동양식의변화등에대하여그동안일본에

서 논의된 내용을 필자의 시점에서 해석하여기술

한다. 

1. 정치가, 관료

첫째, 고이즈미 구조개혁의속도를 높여야 한다.

공공부문부터바꿔보려는고이즈미 개혁은 방향은

맞는데 스피드가 문제이다. 일본 경제사회를 역사

적으로 되돌아 보면다수 의사가 상의하며 진행하

는 장기간수술(개혁)은그 효과가 낮은 반면소수

의사 주도의 단기간 수술(개혁)은 효과가 높았다.

그런데 고이즈미 개혁에는 자문의사(정치 기득권

층)가생각보다많고집도의의손놀림도너무더디

다.

둘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부처별·지역별나눠먹기식재정지

출 배분을 시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문제는자의적인 재정지출

배분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정치가, 관료의 의식구

조와 관행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 진행중인 일본도로공단, 일본도시정비공단

등 특수법인(공기업) 개혁을예정대로추진하고추

가적인개혁에착수해야한다. 

셋째, 시정촌통폐합을가속하여예산낭비를 없

애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분권

체제를확립해야한다. 예산의효율적인활용외에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도 시정촌 통합은 서둘러야

하며중앙정부가틀어잡고 있는 막대한 권한을 조

속히 지방에 이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야한다. 

넷째, 국민들이막연히 가지고 있는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 의료보험제도를

2 0 0 1년 3월, 일본정부는“물가가 지속적으로 하

락하는 작금의 현상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뒤늦게

시인하기에이르렀다. 이같은시인이후본격적인

디플레이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동안성과를

거둘만한뾰족한대책을내놓은것은거의없었다.

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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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보완해가야한다. 연금제도는민간개인연

금을 활성화하고 기왕에 도입한 기업연금인 일본

판 4 0 1 K가 확산될수 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또 의료보험에서는 보충보험으로서

의 민간 의료보험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고고령

자 부담을 늘려서 비용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이들

계층의무절제한의료소비를막아야할 것이다. 도

입후예상 외로활용도가 저조한 개호보험을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개호보험 형태로

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다섯째, 1400조엔의 개인금융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소

비자 대상으로“노후에 대한 필요 이상의 대비는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것을적극 홍보하

고, 소비자들이 노후에 대한 필요 이상의 대비를

하지않아도되도록관련제도를정비한다. ‘1 0 0살

까지살아버릴지모르는’장수리스크와‘일체의거

동이불가능한 노인이 되어버릴지도모르는’질병

질환리스크 등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제도를 마련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여섯째, 동아시아국가와의 연계, 협력체계를구

축하고 나아가 시장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한국·대만과의자유무역투자협정, 무비자협

정을체결하고, 고급노동력시장을개방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시장통합을 목표로 하는 y - b e l t (한

국-일본-대만 경제공동체)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

야 할 것이다. 동남아국가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특히 인적교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

세제등관련 제도를정비해야한다. 

2. 기업인

첫째, 수익성없는사업에서과감히손을떼야할

것이다. 히다치, NEC, 도시바, 미쓰비시등 반도

체 생산을고집하는대기업이아직까지남아한국,

대만, 중국의기업들과경쟁하고자하는것은문제

이다. 소니, 후지쓰, 산요, 샤프등 일부업체를 제

외한 전자관련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하

고 있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깊이새겨봐야한

다. 아울러시장개방으로경쟁력을갖추지못할산

업과 업종의 기업들은 퇴출을 준비하고 신규 산업

과 신규업종으로의진출을꾀해야할 것이다.

농업 및 관련 산업, 유통업, 금융서비스, 법률서

비스등의일부서비스업에서이 같은현상이나타

날 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일본식 기업지배구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서구식 기업지배구조의 장점을 과감히 도입

하고 사외이사, 주총, 소액주주제도, 대표소송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고용

관행의 변화도 받아들여 신축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노사가 일본식 고용관행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대처하는자세가필요하다. 

셋째, 유능한인력의기업외국외유출을막을수

있는보상체계를도입해야할 것이다. 나카무라슈

지와같은유능한인력이일본을등지고미국에가

서 연구개발, 교육에 종사하는 것은 기업 아니 국

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다. 유능한아시아 지역

의 인력을 끌어들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적법, 출

입국 관리 및 체류자격 제도 등을 정비하여 이민

내지취업목적의장기체류를허용해야한다. 사내

벤처제도를적극 활성화하여신규사업과 진출 인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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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내부에서육성해낼 수있어야할 것이다.

벤처캐피털제도가활성화되어있지못한일본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내 벤처제도를 적극 활성화시

킬 필요가있다. 이또한인재유출을막는길의하

나가될 것이다.

넷째, 디플레이션하의‘축소악순환’고리를깨트

릴 초기의충격을기업이제시해야한다. 물가하락

→기업수지 악화→실업증가→소득감소→소비

침체→생산감소, 기업수지악화→추가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최초의 역할을

기업이담당해야한다는것이다. 가령기업들이생

존전략을 가격인하 등의 가격전략이 아닌 품질향

상에 기초한 품질전략과신제품 개발을 전면에 내

세운신상품전략등을통한고가품전략으로전환

하는것이한가지대안이될 수 있을것이다. 

3. 소비자

첫째, 1,400조엔의개인금융자산을활용하고 또

가능하면생전에이를적극사용할수 있도록노력

해야한다. “노후에대한필요이상의 대비는개인

이나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사망 후 상속보다 생전증여를 늘려 친족 및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해 놓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병간호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저

렴하게지원받을수 있도록한다. 또공적, 사적부

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기관(종교단체, 사회복

지단체 등)에의 접근을 확보해 놓음으로써유사시

이들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필요 이

상의 자산 축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것이다.

둘째, 노후불안해소를위해민간연금보험,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적절히 구입하여 공적·사적간

노후소득보장재원의균형을꾀해야한다. 민간개

인연금, 일본판401K, 민간개호보험등의상품을

적절히 구입하여 스스로 자신의 노후소득 보장준

비해야할것이다. 

Ⅵ. 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일본경제의장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본적으로비관적인 시각에

서 접근하여“일본은이미쇠퇴기에접어들었으며

특단의대책이없으면2 1세기중반에는2류국으로

전락할수밖에없다”고 주장하는이들이있다(오마

에 겐이찌, 노구치 유키오 아오야마대 교수, 리차

드 쿠 노무라증권수석연구원, 존마킨미기업연구

소AEI 전임연구원) .

이에비해“제조업중심의일본경제가아직도강

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데도이같은 점을 경시하

고 주가, 지가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거품경제기의

후유증이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

하여일본경제의장래를 비관적으로보는 것이문

제”라고 반론하는이들이 있다(사카키바라에이스

케 게이오대 교수, 사카이야 다이치 전경제기획청

장관, 가라쓰하지메도카이대교수).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공공부

문부터바꿔보려는고이즈미개혁은방향은맞는데

스피드가문제이다. 

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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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이 1 0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관론으로 기우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대다수 소비자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에서커다란 궁핍함을 느끼지 않고살아가고 있으

며, 일본의장래에대해낙관하지도않지만그렇다

고그렇게비관적으로보지도않고있다. 

신이지켜줄것이라고믿는것일까. 신이많은일

본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대다수 일본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수호신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 모른다. 나라가어려운 국면에 처했을때 늘 영

웅이 나타나 나라와 백성을 살려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일본인들, 그들은머릿속에서 일본

경제가 혼란을 거듭하면서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본의 총체적인 국력이 쇠퇴해져가는 모

습을생각하기힘들지모른다. 누군가가나타나일

본의힘이되어줄동맹국을찾아내일본이다시일

어나포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이들이 다수일

지도 모르겠다. 이대로쓰러질 일본경제와 일본국

을 상상하는 이들은 극소수 인텔리로한정될지 모

른다.

필자도다수의일본국민들과마찬가지로일본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기보다는 기대를 섞어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본인들은내재

적인변화를 보이는 데는한계점을 드러내 보이다

가도외부의 충격과 자극에 대해서는뛰어난 적응

력을선보이는특이한능력을갖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의 정치가, 관료, 기업인, 소비자로 대표되는

경제주체들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들의 발상과 자세를 조금만 바꾼다면 일본경제

는 2 1세기초반, 또한차례의르네상스기를맞이할

지 모른다. 물론이를위해서는전제조건으로일본

의 소수핵심리더들이먼저발상과자세를바꿔일

거에 그간의 법제도와 관행의 흐름을 바꿔놓는 개

혁에나서지않으면안된다. 

이처럼 앞에서 선각자가 방향을 틀고 깃발을 흔

들 때 뒤따르는일본인다수가발상과자세를부분

적으로나마바꿀수 있다면일본은2 1세기후반이

후에도 아시아에서중국과 더불어2대경제강국으

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인들이 영어배우기에 좀더 적극 나서고 아시아인

을 경시하는편견을 버리고 자국의 고급노동력 시

장을 아시아인들에게 개방하여 다수의 엘리트 외

국인을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자세를 보인다면,

일본은 2 0세기후반의 미국을능가하는세계의 연

구개발기지가되면서일본경제도강한잠재성장력

을 되찾을수 있을것이다.

이미 개발기를 거친 일본은 자연 여건이 좋은데

다 도회지도오염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앞으

로 아시아의 고급기술인력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

라로 주목받을 수 있다. 기온이 온난하고 맑은 강

과 풍부한수자원을지니고있으며, 도회지도맑은

공기와짙은녹음으로둘러싸여있다. 겨울에도그

렇게춥지않지만눈까지많이내려아시아의어느

국가보다멋진사계절의맛을손쉽게만끽할수 있

다. IT붐기에미국의 덴버와 샌프란시스코인근에

우수 개발인력들이 몰려들어 살았듯이 2 0 2 0년을

전후한 무렵, 야마나시, 군마, 나가노, 니가타, 도

야마에 아시아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어 살고

자 할지 모른다.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

들 지역을 개발하여 아시아의 부호들과 고급인력

들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레저활동을 즐기고 산업

활동에종사할수 있도록여건을만들어주면중국,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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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남아시아에서적지않은이들이옮겨올것

이다. 부호들의자본과인적네트워크, 고급인력들

의 기술, 아이디어, 도전정신을일본의 자본가, 두

뇌들의그것과경합시킬때, 여기서발생하는시너

지효과로 인해 2 1세기 일본의 과학기술과 상품개

발력은 2 0세기후반의 미국에버금가는세계최고

수준으로발돋움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소니, 패너소닉, 내쇼날, 렉

서스(도요타), 어코드(혼다), 신닛데츠, 후지필름,

도레이, 세븐일레븐, NTT도코모, 닌텐도등과 같

은 2 0세기의 최고급브랜드를 2 1세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시세이도, 다이쇼, 노무라, 미즈

호, 미쓰이스미토모, 아사히생명, 데이코쿠데이터

뱅크, 니프티등의브랜드를2 1세기의 최고급브랜

드로탈바꿈시킬수있을지모른다.

이상에서전개한2 1세기의낙관적인일본경제모

습은자칫하면상상속의모습으로그칠지모른다.

평등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일본 정

치지도자와엘리트관료들이경제를둘러싸고있는

법제도와 관행을 효율과 실력 중시 방향으로 틀고

국민다수가이에동조해주지않으면일장춘몽으로

끝나고말 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선각자에해당

하는소수핵심리더의강한개혁마인드와추진력이

일본변신의절대요건임은말할것도없다. 지금논

의되고 있는 고이즈미개혁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되지 못하거나 시늉만의 개혁으로 그치고 만다면

일본경제는회생하기보다서서히 악화되는 고사의

길에접어들것이다. 나아가인구의고령화가진전

되는상황에서출생률은낮은수준( 1 . 3 6명)을보이

는데고급노동력시장마저개방하지않는다면일본

경제가 주저앉아 2류경제국가로 전락하는 속도는

한층빨라질것이다.

2 0 0 2년의일본은지금역사의기로에놓여있다.

스스로를대폭 바꿔 경제강국으로남아있을 것인

지, 현상유지에집착하여2류국가로전락할것인지

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전원국

가, 치안안정국으로평가받아아시아의부호와자

본을 끌어들이고, 아시아의 고급두뇌까지 유치하

여 세계최고수준의금융거래센터와연구개발기지

를 보유하는국가로부상할것인지, 중국과한국에

이같은지위를넘겨주고양국의눈치를살피는2류

국가로전락할것인지, 그선택은전적으로일본인

에게 달려 있다. 정치가와 엘리트관료로 대표되는

소수 핵심리더들이 결단을 내려 용기있는 정책비

전을제시하고, 기업인을포함한다수의국민이이

들의결단을 평가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정책에 협조하여 개혁작업에 동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간의이해가엇갈리는사안에대한정

치가와 관료의 정치적·정책적결단, 그리고 이에

대한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행태 변화가 일본재생

의필요조건일것이다. 

경제주체들이발상과자세를조금만바꾼다면일본

경제는2 1세기초반, 또한차례의르네상스기를맞

이할지 모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소수 핵심리더들이먼저 발상과 자세를 바

꿔 일거에 그간의 법제도와 관행의 흐름을 바꿔놓

는개혁에나서지않으면안된다. 

일본경제, 재생전략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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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언 산 책

“단기적으로 보면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오히려 정치를 결정하고 있다”

- 새뮤얼슨(Samuelson, Paul Anthony)* 

* 새뮤얼슨은 1 9 1 5년 5월 1 5일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출생하여 시카고·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메사추세스공과대학교

수로 활동했다. 미국계량경제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케네디대통령의 경제브레인으로서 활동하였다. 1970년노벨 경

제학상을 받았다. 그의 이론적 입장은 거시적인 케인즈 이론과 미시적 이론을 종합하는 신고전파 이론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분석의 기초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 9 4 7 )는 그의 저서 가운데 유일하게 광범위한 분야

를 다룬 연구서로서, 다른저서에서 전개된 논리의 기초가 되었다. 그는이 저서에서‘최적행위의 보편성’을 경제이

론의 핵심으로 보았다. 후생경제학에서는사회적 후생함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소비이론에 대해서는 무차별 곡선에

입각한 소비자 선택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현시선호이론(顯示選好理論)을제시하였다. 경기순환론에서는1 9 3 9년의

논문에서 가속도원리와 승수이론(乘數理論)을종합하여 경기순환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정차방정식(定差方程

式)을 사용하여 분명히 밝혔다. 저서에『선형계획과경제분석』(1958) 등이있다.



정책토론리포트
납세의식선진화와국세행정개선방향

*이 원고는2 0 0 2년 2월 2 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한국조세연구

원 주최 제3 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납세의식선진화와국세행정개선

방향」의주요내용및토론요약입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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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방향

全 承勳 / 한국조세연구원부원장

金 栽鎭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정책토론리포트

주요내용

□납세의식은국가와국민관계의기본이며상호

신뢰와공동체의식으로서, 공동체발전의토

대가되며선·후진국을구별하는척도가됨.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을5개 항목으로 구분

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은

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조세제도에 대한이해도(understanding) :

국민의약 6 3 . 5 %가 자기가내는세금에대

하여잘 모르고있는것으로나타남.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perception) : 국민

이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감이 실제 조세

부담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납세에 대한 순응도(willingness) : 세금을

기꺼이낸다는납세자가3 4 . 9 %에 불과하여

자발적납세순응도가아직까지낮은것으로

나타남.

○세무보고에있어서의정직성(honesty) : 세금

을정직하게신고하는것에대하여약8 0 . 6 %

가당연하다거나본받을만한행동으로평가

○납세기여에대한인정(credit of contribution)

: 고액납세자에대하여1 8 . 9 %만이열심히일

하여우리사회에크게기여한사람으로긍정

적으로평가

□우리 국민의납세의식을선진화하기위해서는

다음의3가지사항을중점적으로추진해야함.

○ 세부담의 공평성 및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

고하고, 공공재에대한 국민의 신용을 높이

며, 우리사회의투명성을제고해야함.

○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함.

○ 미래의납세자인청소년들에게납세의식강

화를위한체계적인교육을실시해야함.

1. 우리국민의 납세의식 수준

가. 조세제도에대한이해도

□“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납세자의 약

6 3 . 5 %가 자기가납부하고있는세금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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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잘모르고있는 것으로나타남.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이해

도가낮은것으로평가할수있음.

나. 조세부담에대한인식

□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는 주관적 조세부담감

이 실제조세부담률과얼마나차이가나는지

를 알아본 결과,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감이 실제의 조세부담률보다 높은

것으로나타남.

○“소득 중 몇 %를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라는질문에약 4 9 . 8 %의 응답

자가자신의소득의약 5 ~ 1 5 %를 세금으로

납부하고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특히, 저소득층이 실제보다 세부담을 과중

하게느끼는것으로나타남.

다. 납세에대한순응도

□“어떤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대하여“세금을기꺼이낸다”는 납세

자의비중이 34.9%, “어쩔 수 없이낸다”는

44.8%, “빼앗기는기분이다”는 2 0 . 3 %로 조

사됨.

○세금을 기꺼이 내는 납세자의 비중이 아직

낮은수준

○연령이높을수록, 소득수준과교육수준이낮

을수록납세순응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라. 세무신고에있어서정직성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

8 0 . 6 %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있어 세금을

정직하게신고하는것에대하여실제행동과

는 달리규범적으로생각한다는것을시사

○응답자의6 9 . 9 %가 세금을정직하게신고하

는 것에대하여“당연하다”고 여기며, “본받

을 만한행동”이라고응답한비율도1 0 . 7 %

에이름.

마. 납세기여에대한인정

□“고액의세금을납부하는사람에대하여어떻

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사회에기여

도가큰사람( 1 8 . 9 % )”으로긍정적으로평가하

는비중이“더많은세금을내야한다( 2 5 . 8 % )”

고부정적으로평가한비중보다낮음.

○고액납세자를사회에기여도가큰 사람으로

긍정적으로평가하는비중이1 8 . 9 %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부의 정당성에 대

한사회적인정도가낮음을의미

바. 납세의식에대한종합평가

□“우리국민의납세의식을어떻게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약 3 8 . 7 %가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이“낮은편이다”라고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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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이“낮은 편이다

( 3 8 . 7 % )”라는의견이“높은편이다( 1 4 . 4 % )”

보다높음.

○ 이는국민의 조세에 대한이해도, 조세부담

에 대한인식, 납세순응도, 세무보고시의정

직성, 납세 기여에 대한 인정 수준 등이 종

합적으로반영된결과임. 

2. 정책시사점

□ 납세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세부담의

적정성, 공평성 및 편의성」,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신용」,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정부, 기업, 납세자모두의일치된노력

이 있어야함.

○ 정부는조세제도를적정하고공평하게설계

하고, 국세행정을투명하고 납세자 편의위

주로집행해야 하고, 거두어들인세금을 납

세자들의 기호에 맞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사용해야하며,

○ 기업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창출해야 하

고, 기업회계의투명성을제고해야하며,

○ 국민들은성실하고정직하게납세의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를다해야함.

□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인식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행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국세행정 개혁을

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하고, 경제·조세

환경의변화에따라국세행정개혁의내용도

지속적으로변화해야함.

□ 조세에대한이해가납세의식제고의기본전

제가됨을인식하여전문적이고체계적인홍

보전략을 수립하여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함.

○조사 결과조세에 대한이해도가높은납세

자가 납세순응도도 높았고, 세무신고시 정

직성도높은것으로나타남.

□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초등학교부터 조세의

기능과 역할, 납세의무 등 세금관련 내용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필요가있음.

○의식조사 결과도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을

개선하기위해서는조세제도의개선과더불

어 의식교육이병행되어야함을시사

○조사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높

을수록, 젊을수록 납세의식이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남.

○특히 젊은 층의 납세순응도가 저조하고 성

실납세에 대한 의식이 부정적인 사실은 장

차 우리사회의 조세정의구현에 심각한 문

제가될 수있음.

정책토론리포트

※본 심포지엄 자료의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 w w w . k i p f . r e . k r )에서보실수있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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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식 고양위해 적정세율 부과해야

이번 연구에서 특히

관심있는 부분은‘고소

득, 고학력, 젊은 연령

층일수록 납세순응도가

낮다’는 설문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는 이유가 이들 계층의

납세자에 대해서 상대

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

용함으로써 세부담이 과중해지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 이렇듯적정수준을초과하는세부담은자

칫 탈세를 유발하여납세순응도를저하시킬뿐만

아니라세수를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과거 영국의 경우를 보면, 과중한세부담에 대한

납세회피로세수가 감소했을뿐만아니라사회적

으로우수한 인재유출및 기업의 해외이전등으

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다. 따라서본인은 경제

에 미치는부정적효과를줄이고무엇보다도납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세율의 부과가

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 

이 밖에납세자가세금납부를꺼리게되는원인

으로몇 가지를 지적하고싶다. 첫째,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둘째, 납세자가제기한불만해결을위

한 세정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점을 들 수 있

다. 이로인해납세자는조세행정조치에대해부

당함을 제기하더라도 세정당국의 정당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처음부터과세행정

의 대상이 되는 자체를 피하려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셋째, 이번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액

납세자에대한사회적인식이부당하다는점을다

른 하나의이유로지적할수 있다. 즉고액성실납

세자에대한사회의부정적인시각이바뀌지않고

사회적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은 납세

를 기피하고자할 것이다. 이의해결을위해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부여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함으로써 고액납세

자들이자부심을가질수 있게만들어야한다. 이

러한방안으로고액납세자가경미한의무를 이행

치 않은경우가산세등의부과를면제해줄 수 있

으며, 각지역마다고액납세자를선정하여공공기

관 이용시우대하는등의특혜를부여하는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넷째, 납세자들은‘정부가

효율적인 세금 운영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납세자의 인식은 파킨슨

법칙(제2법칙)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세금은

‘다 쓰고 보자’는 식의 정부의 낭비적인 운영 속

성에서 빚어지는 결과이다. 이로 인한 납세의식

저하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세금운영의낭

비를차단하기위한재정회계운영의개선뿐만아

니라세수 운영을 감시하는납세자단체의시민운

동 등을 통해 세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사전에

차단되어야하겠다. 

또한납세의식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경기불황

토론요약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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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의 시기에낮은수준의납세순응도를나타낸고소

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소득세 혹은 법인

세)을인하하거나, 최고세율이적용되는과세구간

을 높여세부담을줄여주는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아울러현시대는“많은세금을내고낮은

서비스를제공하는국가로부터적은세금을 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제공하는국가로의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이론을 의무론적 시각에

국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세정당국이의

무론에만치중한세정을지속하는경우사업자및

일반국민이납세지를변동하는것은물론납세의

식 또한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우리 세정당국은

세금에 관한 이론적 인식 전환을 통해 납세의식

고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세행정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할것으로생각한다. 

조세제도와사회보장제도 연계안돼 아쉬워

본 논문의 내용을 구

성하는 데 있어 보다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

졌어야 했다. 우선 이

론적인 측면에서 본 논

문의 연구자는 조세부

과 근거 학설로 유기주

의적 학설 중 의무설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어

느 한 학설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보다는 개인주

의적 학설 등 여러 학설의 좋은 요소를 취하여

현행 조세제도의 근간을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좋은 조세제도가 갖추어

야 할 특성으로‘형평성, 효율성, 유연성, 단순

성, 정치적 책임성’의 5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이 중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참고적으로 본 토론자는 Adam Smith가

언급한 공평성, 확실성, 편리성, 경제성의 4가

지 특성으로도 바람직한 조세제도 요건이 충분

히 설명된다고보는바이다. 

다음으로 납세자 의식에 대한설문조사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않은 점을지적하고 싶다. 먼

저, 연령 및 교육수준에따라 납세순응도를개별

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7], [그림

8] 참조). 물론이들요소가독립적으로납세순응

도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급속하게 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진

특성을 고려할 때, 연령별 교육수준 분포에 있어

강한상관관계가나타난다. 따라서단순하게연령

별, 교육수준별로납세의식에미치는효과를설명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한 교육수준과소득수준역시강한상관관계가있

기 때문에( [그림8], [그림9] 참조), 이들양자에

대한상관관계를반영한설문분석이 미흡했다는

아쉬움이있다. 마찬가지로연령별의식교육수준

과 교육수준별 의식교육 수준에 대한설문에 의

하면, 연령이높을수록의식교육의필요성이높은

데 비해교육수준이높을수록의식교육필요성은

낮게나타나고있다( [그림20], [그림21] 참조) .

윤건영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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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연령이높을수록평균적인교육수준이낮

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결국 동일한 납세자를

다른각도에서비추어본 것에불과할뿐이다. 그

리고이 경우현재연령이높은사람과달리연령

이 낮은사람에대해서는의식교육이필요하지않

다고 설문결과를 분석하는 경우,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30년후 즉, 현재의 교육수준이 높

고 젊은연령층이나이가들었을때는납세의식교

육이더 이상필요없는것으로도이해될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왜곡이 유발되지 않도록 보다

섬세한분석이시도되었어야했다고본다. 

둘째, 본논문의설문결과는납세의식의측면에

서 고소득, 높은교육수준, 젊은층의납세자가문

제의 대상으로 해석되기 쉬운데, 이들 계층의 납

세의식이비협조적인것은세제의누진성혹은불

공평성에대해보다민감하게생각하고있기때문

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보완될 연구내용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간

의 연계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사회보장제도가

빠르게 발전하고있는현실에서사회보장제도및

사회복지시행관련행정과연계된납세자의식관

련 설문조사실시가보다필요하지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있다.

정치발전 전제되어야 납세의식 향상가능

최근 시민운동의주요 과제는 정부의 재정운용

이 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감시하는것이다.

현재 정부 재정의 비효

율적인 운용에 대한 개

선을 위해 시민단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예

산감시(배정대상, 배정

비율 등)를 하고 있으

며, 이는국민의효용을

증대시키고 납세의식

또한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정부재정의근간인 조세제도

및 행정절차를만드는국회와정치권의기능이미

약하여예산운용에있어비효율성이초래되고있

는바, 납세의식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 정치발전

이전제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다음으로 성실납세자가많다는 것은높은 시민

의식수준을반영하는것인데, 아직까지우리나라

는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국세청 등에서 성실납세자에대한 다양한 인

센티브를제공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동시에이들을 사회적으로높이평가해주는여건

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세정 투명성이

이슈가되고있는현 시점에서불로소득을원천적

으로차단할수 있는시스템을조세제도와연계시

켜 개발함으로써납세의식수준을높이는것이요

구된다. 이러한세정의 투명성을 위해 그리고 각

시민이보다합리적인경제생활을영위할수 있도

록 조세관련소비자교육및 홍보기회를확대하게

되면납세의식을개선하는데 긍정적인영향을미

칠것이라생각한다.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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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정보 알리는 데 주력

납세의식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세정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서 매우 유익한 연구였

다고본다. 특히일반국

민과 납세자의 납세만

족도가 매우 다른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와도유사한결과이다. 이처럼일반국민의납

세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으로‘과거

의 경험과잘못된선입견’등을들 수 있다. 그리

고본 논문에서조세정보원의이용도에대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중매체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 비해정부가 제공하는정보의 활용은 극히미

미한수준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세정당국입장

에서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이정부가발행하는자료를불신하고있거나납세

자의오해로초래된다고볼 수 있다. 이러한불신

을 해결하고자최근세정당국이추진하는홍보의

방향은 과거처럼‘얼마나일을잘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식이아닌, 납세자라면꼭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절세’를 위한홍보책자는국민의좋은호응

을 얻고 있는데, 세정당국의입장에서 국민의 신

뢰를확보할수있는 홍보가이루어져야납세의식

향상에도일조를하게된다고생각한다.

아울러 납세의식제고를 위해다음의 2가지 측

면에 보다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사람들은세금에대해본원적으로회피하려

는 성향을보이는데, 이에대한응징에관해홍보

하고특히탈세예방을위한시스템을개발함으로

써 불성실한 납세태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탈세기회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국

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은 결코향상될 수 없기때

문이다. 다음으로재정지출측면에서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소지가많은데, 예로일부지방자치단

체장이 선심성 재정 운용을 하는 바람에 세금이

낭비되는경우를가정해보면, 국민은납세의무이

행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납세의식을

흐트러뜨리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따라서재정

지출의사결정자는반드시책임감을가지고세금

을 사용해야하며, 시민단체등은이에대한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방만한 재정지출이 이루어

지지않도록노력해야할 것이다. 

투자된 세수에 비해 교육부문의 혜택 적어

본 논문에서는세금의

적정성, 공평성, 공공재

에 대한 신용의 3가지

요인이 납세의식 수준

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는데, 납세의식수

준이 낮게 조사된 것은

정책토론리포트

이주석
국세청조사국장

최경환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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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측면에비추어문제가있기때문인것으

로 이해할수있다. 

우선적정성측면에서본 연구는우리나라조세

부담률은2 1 . 3 %이며주요국가들의부담률과비

교해볼 때 중간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의 경우, 국민연금·사교육비·의료비의

자기부담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고려

한 국민부담률( O E C D )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세부담은 OECD 국가중 2 ~ 3번째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두번째 공평성 측면에서는 특히자영

업자와근로자간세부담 형평성의문제가아직까

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

음으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보는‘공

공재에대한신용’측면에있어본 토론자는매우

회의적인데, 구체적으로 세수의 가장 많은 비중

( 2 5 % )이 지출되고 있는 교육부문 투자의 경우

국민이 느끼는 혜택은 투자된 세수에 비해 극히

적은 것으로 인식된다. 추가적으로‘징세행정에

대한신뢰성수준’에 관한내용이납세의식에영

향을미치는요인의하나로포함되었으면더욱바

람직했으리라생각한다. 

이 밖에도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세정당

국이관심을가져야할 몇 가지사안을지적해볼

수 있다. 우선, 세정의투명성이지속적으로유지

되지않는 한 탈세가능성은 상존하기때문에 불

성실납세자에대한응징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

다. 아울러 탈세의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고 복

지체제구축에이바지할수 있도록국민의소득체

계를파악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둘째, 국제

경쟁력차원에서적극적으로기업을유치하고개

개인의근로의욕을고취하기위해기업관련세제

및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세부담 경감을 통한납세순응도개선이

이루어질것이라기대할수 있기때문이다. 셋째,

공공부문개혁을통해납세자의세금이헛되게쓰

이고있다는인식을제거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성실납세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

해야한다. 

결론적으로세정당국이이와 같은관심 사안에

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조가이루어지게될때 납세의식은지금보다향

상될수있을 것이다. 



8 2 2 0 0 2년3월호

1. 연방세

○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 내국

법인(거주자)에대해서는미국내외의전체소

득이,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는 미국 내의

소득및 국외의특정소득만이과세대상이되

는 것이원칙

주) 과세구간 8개로 나누어 1 5 %에서 최고 3 5 %까

지 과세

○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은 국내외의 전체소득

이, 비거주외국인은미국내 소득만과세대상

이됨.

<연방개인소득세율>

1 )부부 합산

2 )부부 별산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본 원고는「Pricewaterhouse Coopers의법인세/소득세( 1 9 9 9 ~ 2 0 0 0 )편」을 참고하여 재경부 국제조세과에서

2 0 0 2년 1월에 발간한「주요 국가의 조세제도」의 내용이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최근 동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재정포럼』에서는 아시아권에 이어 북미·중남미·중동·오세아니

아, 유럽각국의 조세제도를 3 ~ 4회에걸쳐 연재하고있다.

0 2 1 , 5 2 5 - 1 5
2 1 , 5 2 5 52,025 3 , 2 2 8 . 7 5 2 8
5 2 , 0 2 5 7 9 , 7 2 5 1 1 , 7 6 8 . 7 5 3 1
7 9 , 7 2 5 1 4 1 , 5 7 5 2 0 , 2 1 6 . 2 5 3 6

1 4 1 , 5 7 5 - 4 2 , 6 4 4 . 2 5 3 9 . 6

(단위: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0 4 3 , 0 5 0 - 1 5
4 3 , 0 5 0 1 0 4 , 0 5 0 6 , 4 5 7 . 5 0 2 8

1 0 4 , 0 5 0 1 5 8 , 5 5 0 2 3 , 5 3 7 . 5 0 3 1
1 5 8 , 5 5 0 2 8 3 , 1 5 0 4 0 , 4 3 2 . 5 0 3 6
2 8 3 , 1 5 0 - 8 5 , 2 8 8 . 5 0 3 9 . 6

(단위: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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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신자

4 )세대주

<연방법인세율>

<원천징수세율>

1. 연방법인세

○ 원천징수세율

2. 연방 소득세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거주법인및 0 0 0
개인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2 5 2 5 2 5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3 0 3 0 3 0 3 0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
한국 1 5 1 0 1 2 1 5 / 1 0 / 1 0
기타조약체결국의 세율은당해조약에서규정하는 세율을준용

(단위: % )

배당
포트폴리오 실질지분 이 자 사용료

세율 3 5 . 6 4 4 . 6

(단위: %)

제조업및가공업 기 타

0 2 5 , 7 5 0 - 1 5
2 5 , 7 5 0 6 2 , 4 5 0 3 , 8 6 2 . 5 0 2 8
6 2 , 4 5 0 1 3 0 , 2 5 0 1 4 , 1 3 8 . 5 0 3 1

1 3 0 , 2 5 0 2 8 3 , 1 5 0 3 5 , 1 5 6 . 5 0 3 6
2 8 3 , 1 5 0 - 9 0 , 2 0 0 . 5 0 3 9 . 6

(단위: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0 3 4 , 5 5 0 - 1 5
3 4 , 5 5 0 8 9 , 1 5 0 5 , 1 8 2 . 5 0 2 8
8 9 , 1 5 0 1 4 4 , 4 0 0 2 0 , 4 7 0 . 5 0 3 1

1 4 4 , 4 0 0 2 8 3 , 1 5 0 3 7 , 5 9 8 . 0 0 3 6
2 8 3 , 1 5 0 - 8 7 , 5 4 8 . 0 0 3 9 . 6

(단위: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0 5 0 , 0 0 0 - 1 5
5 0 , 0 0 0 7 5 , 0 0 0 7 , 5 0 0 2 5
7 5 , 0 0 0 1 0 0 , 0 0 0 1 3 , 7 5 0 3 4

1 0 0 , 0 0 0 3 3 5 , 0 0 0 2 2 , 2 5 0 3 9
3 3 5 , 0 0 0 1 0 , 0 0 0 , 0 0 0 1 1 3 , 9 0 0 3 4

1 0 , 0 0 0 , 0 0 0 1 5 , 0 0 0 , 0 0 0 3 , 4 0 0 , 0 0 0 3 5
1 5 , 0 0 0 , 0 0 0 18,333,333 5 , 1 5 0 , 0 0 0 3 8
1 8 , 3 3 3 , 3 3 3 - 6 , 4 1 6 , 6 6 7 3 5

(단위: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캐나다

0 2 9 , 5 9 0 - 1 7
2 9 , 5 9 0 5 9 , 1 8 0 5 , 0 3 0 2 6
5 9 , 1 8 0 - 1 2 , 7 2 4 2 9

(단위: 캐나다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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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기본연방세금의일정비율로계산되는

연방부가세를 지불. 기본 연방세금의 처음 1

만 2 5 0 0달러에 대하여 3 %의 부가세가 붙고

그 이상의경우는5 %의 부가세부과. 주소득

세도여기에 부과.

○ Q u e b e c주는 자체의 세금제도를 가지고 있으

며 납세자에게별도의 주세금 보고서를 요구.

다른모든주는4 5 ~ 6 9 %에 달하는기본연방

세금의비율로계산된소득세를징수. 일부주

에서는 큰 액수의 주 세금에 대하여 비례세와

부가세를징수.

○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특정 종류의 세금공

제를신청하면축소가능. 모든개인은기본적

인 세금공제를받을수 있으며 부양가족이있

는 가장, 장애인, 65세이상노인은추가세금

공제가능.

3. 주 소득세

○ 주는지역내 기업들이얻은이익에대해소득

세를징수하며세율은주마다상이

○ 대부분의 주는 제조와 가공분야 소득에 대해

특별세율을적용하며모든주는중소기업체의

소득에대해세금을일부공제

4. 대기업세

○ 연방세인 대기업세(Large Corporations Ta x

: LCT)는과세자본이1천만달러가넘는캐나

다내 대기업에게징수. LCT세율은캐나다내

의 총 소유자본 중 0 . 2 2 5 %이며 일부 기업간

상호투자의경우공제가능.

○캐나다에 상주하는 조직이 없는 외국인 기업

들은과세대상에서제외

○기업이 부담하는4 %의 연방부가세는L C T를

줄이는데활용가능. 연방부가세가L C T부담

을초과할경우미래의 L C T를 상쇄할수 있도

록 차액이현재이후7년간연기될수 있고현

재의3년전으로당겨질수도있음.

5. Ontario주의최소 기업세

○O n t a r i o주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자산규모가

5 0 0만달러 이상이거나 수입이 1천만달러 이

상인 경우 최소기업세(Corporate Minimum

Tax : CMT) 적용

○CMT 세율은기업재무제표에나타난총 소득

의 4 %이며기업간상호투자의경우이중과세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복되는부분을 제

외. 기업이총 소득의4% 이상을주 소득세로

납부하였을때는C M T를 부담할필요가없음.

○C M T로 지불한세금은 다른일반소득세에서

1 0년간공제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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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자본세

○ 5개 주에서는 자기자본이나 유보이익과 같은

기업자본에대해세금을징수

○ British Columbia, Manitoba, Ontario주

는 0.3%, Saskatchewan주는 0 . 6 % ,

Q u e b e c주는 0 . 6 4 %를 납부. 세율 적용에는

자본의 최저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은

S a s k a t c h e w a n주의 경우 1천만달러이고 다

른 4개주는1 0 0만~ 2 0 0만달러.

○ 자본이득의3 / 4은 과세소득에포함. 자본손실

이 이득보다클 경우미래의 자본이득을상쇄

할 수 있도록 차액이 현재 이후로 연기될 수

있고현재의3년 전으로당겨질수도있음.

○ 개인거주자는 자본이득 5 0만달러에 대한 세

금을 평생동안 면제. 단, 이 자본이득이 캐나

다 중소기업이나 농업재산의 지분에서 올 경

우에한정.

○ 개인주거지에서취득한자본이득에대해서도

세금이면제되는데이 경우1가구당1개주거

지를가진경우에해당

1. 법인세: 크게1종소득세와추가소득세로분류

○ 칠레 소재 전 기업은 1종 소득세( 1 5 % )와 추

가 소득세( 3 5 % )를 납부해야 하나 외국인 투

자기업은다음3가지 방법중 택일가능(창업

초기에는②번째방법을많이사용)

① 칠레자국기업과동일방법으로납부

② 5천만달러이상 투자기업의경우 투자 후 1 0

년 또는 2 0년간 매년 법인세 납부시 적용할

세율을4 2 %로 고정

③ 투자후 1 0년간은칠레자국기업과동일한세

율로법인세납부. 단, 과거5년간배당수익의

송금이 투자원금의 4 0 %를 초과할 때는 배당

금 등송금액에대해4 0 %의추가세납부.

○ 합작투자의 경우 배당금 또는 배당수익에 대

해 39.5% 추가세를납부해야하며, 지사는본

사 송금액에대해3 9 . 5 %의 세금을납부

○ 원천징수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3 5 %의 세율

적용(법인 소득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

제 가능) .

- 지점의경우송금또는인출한금액에대하여

3 5 %의 부가세적용

- 외국인투자가의경우4 2 %의 세율적용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사용료에 대

해서는 3 5 %의 단일세율 및 3 0 %의 추가원

천징수를하는것이보통.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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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또는기타금융기관의대출금에대한

이자의 경우 4 %의 세율만을 적용(단, 그러한

신용은중앙은행에서승인받은것이어야함)

2. 개인소득세

○ 제2종소득세

세법상 내국인은 과거 2년 중 6개월 이상 칠

레에거주한사람으로규정. 모든내국인은국

내 및 국외에서지급 받은임금, 급여, 팁, 상

여금, 배당금등 일체의소득에대해서소득세

를 납부할의무

○ 소득세율: 최저5 %에서최고4 5 %

○ 외국인의 경우 최초 3년간은 칠레 내에서 취

득한소득에대해과세

○ 3년 경과 후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

해서도 종합과세. 단, 비거주자는 3 5 %의 소

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체류기간이 6개월 이

내인 과학자, 기술자, 문화인, 운동선수의경

우에는2 0 % .

○ 소득공제에는기초공제(10%), 부양가족공제

(가족당10%) 등

3. 로열티세

로열티송금시사용계약서상에명시된기술사용

료의 2 0 %를 부과. 단, 중앙은행이나 C O R F O에

의해부적격기술료지급으로판정될경우기술사

용료의8 0 %까지부과.

4. 부가가치세

수입업자, 제조업자, 도·소매업자의상품판매에

대해18% 부과

1. 법인세(이윤세)

과세대상이되는순 사업이윤에대한이윤세율

은 3 5 %임. 아르헨티나에거주하는법인은국내원

천소득과 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됨.

이들 법인은 해외 원천소득에대하여 해외에서 기

납부한세액에대하여세액공제를신청할수있음.

○원천징수세율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법인거주자 3 5 6
개인거주자 0 6

비거주법인및개인 15.05 또는3 5 21 또는 2 8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해 조약의 규

정에따라세율적용(체결국:오스트리아, 볼
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덴마크, 프랑
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단위: %)

수취자 이자 사용료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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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1. 법인세

○연방소득세율3 5 %

- 당해 과세연도에 재투자된 이윤의 경우

30%, 1999년 이전 기간 동안은 임시 세율

3 2 %

- 따라서, 5%와3 %의 세율차이는당해 배당

지급시납부

○조세감면은다음과같이적용함.

① 농업, 어업, 임업에만종사하는납세자의경우

5 0 %

② 상기 납세자가 자체 상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총수익 5 0 %의 원천이 되는 기타 상업 또는

산업활동에종사하는경우2 5 %

③ 출판업에만종사하는납세자의경우5 0 %

동 납세자가 기타 활동에도 관여하는 경우,

5 0 %의 경감세율은출판업으로부터발생한 소

득에대해서만적용.

○ 원천징수

① 법인으로서과세대상이되는 거주법인, 고정

사업장, 고정시설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② 거주법인이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

음과같이원천징수.

- 임금, 급여및기타보수( 0 ~ 4 0 % )

- 고용인이 아닌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임원에

대한수수료( 3 0 % )

- 기타전문용역수수료( 1 0 % )

- 부동산임대료( 1 0 % )

- 배당(5%) 

- 유가증권에대한이자( 2 . 4 % )

※배당의 지급원이 이전에 과세한 순 이익잉여금인

경우, 그로스-업( g r o s s - u p )된 분배금에 대하여

5 %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법인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이익잉여금이배당지급원이되는경우, 법

인세율 3 5 %를 당해 그로스-업된 배분액에 적용.

그러한 배당은 당해 개인이 요청하는경우를 제외

하고는동개인의 총소득에포함되지아니함. 

③ 비거주자의경우: 법인및 개인에대한지급시

대부분 원천징수 대상이 됨. 조세조약체결국

이 아닌경우법정원천징수세율은다음과 같

음.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0 1 0 , 0 0 0 - 6
1 0 , 0 0 0 2 0 , 0 0 0 6 0 0 1 0
2 0 , 0 0 0 3 0 , 0 0 0 1 , 6 0 0 1 4
3 0 , 0 0 0 60,000 2 , 0 0 0 1 8
6 0 , 0 0 0 9 0 , 0 0 0 8 , 4 0 0 2 3
9 0 , 0 0 0 1 2 0 , 0 0 0 1 5 , 3 0 0 2 8

1 2 0 , 0 0 0 2 0 0 , 0 0 0 2 3 , 7 0 0 3 3
2 0 0 , 0 0 0 - 5 0 , 1 0 0 3 5

(단위:페소화,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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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가 지급하는 보수(이사의 보수를 제외한

임금, 급여 또는 수수료)의 경우, 동 거주자가 멕

시코 내에 당해 용역과 관련한 고정사업장을 가

지지 아니하였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음. 단, 개인

의 경우 멕시코 내에 체류 기간이 어느 역년 동안

1 8 3일(통산기간)을 넘지않는 경우에 한함. 

2. 개인소득세

○ 1 9 9 9년부터최고세율이4 0 %로인상됨.

○내국법인이거주자(개인) 및비거주자(개인및

법인)에지급하는배당의경우원천징수5%. 

○ 개인거주자의 경우, 국적과는무관하게전세

계 소득에대하여과세대상. 비거주자(과세목

적상외국거주에 대한증명서를제출한 멕시

코 시민을포함)는멕시코에원천이있는소득

에대해서만과세.

1. 법인세

○2 5 %→1 5 %로 세율인하

○2 4만 R $ (레알화)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부과세 1 0 %를일괄 적용

○법인세의 산정은 연간 과세소득을 기초로 이

루어짐. 과세목적상당해법인의연말결산일

은1 2월 3 1일로함.

○원천징수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개인 및/또는 법적 실체)

에 대한 배당 지급시점이 1 9 9 6년 1월 1일 이후

인 경우원천징수대상이 되지아니함.

※1 9 9 5년 1 2월 3 1일 이전의 기간에 잉여금 및 이윤

으로부터분배한이윤/배당에대해서는당해과세

연도에따라25% 또는1 5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

※ 비거주 법인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지급금은

2 5 %의 원천징수세율적용.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0 9 3 , 8 7 0 0
9 3 , 8 7 0 7 5 6 , 1 7 1 1 5

7 5 6 , 1 7 1 - 3 0

(단위: 페소, %)

과세소득 세율
초과` 이하

브라질

0 . 0 0 4 , 0 9 6 . 2 4 - 3 . 0 0
4 , 0 9 6 . 2 5 3 4 , 7 6 7 . 1 2 1 2 2 . 8 9 1 0 . 0 0

3 4 , 7 6 7 . 1 3 6 1 , 1 0 0 . 1 0 3 , 1 8 9 . 9 8 1 7 . 0 0
6 1 , 1 0 0 . 1 1 7 1 , 0 2 6 . 4 7 7 , 6 6 6 . 5 8 2 5 . 0 0
7 1 , 0 2 6 . 4 8 8 5 , 0 3 7 . 9 0 1 0 , 1 4 8 . 1 7 3 2 . 0 0
8 5 , 0 3 7 . 9 1 1 7 1 , 5 0 9 . 2 3 1 4 , 6 3 1 . 8 2 3 3 . 0 0

1 7 1 , 5 0 9 . 2 4 5 0 0 , 0 0 0 . 0 0 4 3 , 1 6 7 . 3 6 3 4 . 0 0
5 0 0 , 0 0 0 . 0 1 1 , 5 0 0 , 0 0 0 . 0 0 1 5 4 , 8 5 4 . 2 2 3 5 . 0 0

1 , 5 0 0 , 0 0 0 . 0 1 2 , 0 0 8 , 0 0 0 . 0 0 5 0 4 , 8 5 4 . 2 2 3 7 . 5 0
2 , 0 0 8 , 0 0 0 . 0 1 - 6 9 2 , 3 5 4 . 2 2 4 0 . 0 0

(단위:페소,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비거주법인및 개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0 ( 1 ) 1 5 ( 1 ) 1 5 ( 1 )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당해조약이규정하는세율을준용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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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 브라질의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됨.

○ 비거주자의 경우 브라질 국내원천의 소득에

대해서만원천징수대상이됨.

○ 소득의 원천은 당해 소득의 지급자가 소재한

장소에의해서결정됨.

○ 면세: 월소득R$ 900 이하

○ 기본세율: 월소득R$ 900~R$ 1800은명목

소득의1 5 %

○ 특별부가세 : 월소득 R$ 1800 초과의 경우

1 0 %

○ 기초공제: 연소득R$ 2만7천까지2 0 %

3. 자본세 : 없음(단, 자본소득세는1 5 % )

4. 로열티세

○ 2 5 %에서1 5 %로인하( 1 9 9 6년 1월)

○ 중앙은행및 I N P I에 등록한외국인기업의경

우 로열티및 기술지원으로지불한금액에대

해 순판매수익의최대5 %를 과세대상소득에

서 공제가능

1. 개 요

○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제세, 소득세, 부가가

치세, 인지세를징수

○ 주정부가징수하는주세는가솔린, 담배, 주류

에 부과하는물품세부과

○ 하급지방자치정부가징수하는지방세는매출

세, 재산세

○ 시행령 1 7 4 4호(1991) 및 2 0 7 5호( 1 9 9 2 )는

1 9 9 2년 회계연도부터 물가연동 회계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모든 기업은 토지, 재고자산,

기타고정자산등 비화폐 자산의 믈가상승이

익을기업이익에가산하고물가상승과관련된

손실을기업이익에서차감

○ 1 9 9 3년부터 의제소득제도를채택. 이 제도는

전년도말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과세대상 소

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령

1 6 5 3호( 1 9 9 1 )가 정하는바에따라1 9 9 3년은

5%, 1994년도부터 4 %의 의제소득세 적용.

의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낸 납세자는 2년

내에의제소득과실제소득의차액을소득계산

시 차감할수있음.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콜롬비아



9 0 2 0 0 2년3월호

○ 1 9 9 5년 1 2월 세제개혁으로법인세율을3 0 %

에서3 5 %로 인상

2. 법인세

○ 세율은 기업의 형태, 내외국인기업의 구분없

이 모든 법인에 대해 3 5 %의 단일세율 적용.

그러나 1 9 9 5년부터 1 9 9 7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에대해7 . 5 %의 특별세가부과되고있

어 현재 실질 법인세율은 콘소시엄 참여자에

대해개별적으로과세

○ 석유 및 광업부문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특별

세 외에추가로일정비율의War Ta x를 부과.

War Ta x는 1 9 9 1년부터 시행되온 것으로 마

약 소탕을위한비용조달을위해부과

○ 원천징수

하기의지급금에대해서원천징수

①배당: 1996년이후원천징수세율7% 적용. 배

당지급법인이배당과관련하여과세당하지않

은 경우실효세율은39.55%. 배당이지급되거

나 또는수취자의 구좌에 대기된 상태에 있는

경우원천징수. 배당에대한송금세는없음.

② 기술용역-원천징수는다음과같음.

가. 1 9 9 8년 과세연도부터는비거주 또는 비거소

법인에 의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용역

및 기술원조는 3 5 %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배당에대한송금세는없음. )

나. 비거주또는비거소법인에의해해외에서이

루어진경우, 그러한용역은원천징수세율및

송금세의적용(10%). 하지만, 그러한용역이

법이 정한 국가개발계획( N D P )에 포함되는

프로젝트에해당하는경우, 일정요건을구비

하여예외인정가능

③사용료

1 9 9 8년부터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5%. 7%의 추가 송금세를 적용하여 실효세율은

3 9 . 5 5 %가 됨.

④대부에대한 이자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이콜롬비아의경제및사

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해외에서획득한이자에대해서는원천징수면제

⑤비거주개인에게지급하는보수

:원천징수세율3 5 % (송금세7 % )

○해외의 본사가 국내에서 영업활동하는 지점,

자회사, 기타 기업 등의 본사에 대한 채무는

본사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나, 원자재구입

을 위해본사로부터단기차입한 경우와 본사

로부터 단기차입한 금융기관의경우예외인

정. 그러나본사채무에대한처리는세법상의

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

자지급 등 실제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정상적

인소득차감 항목으로처리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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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과 관련, 해외거래처에지급된 금액에 대

해서는거래금액의5% 범위내에서소득공제

가 인정되며, 특히수출과 관련되고중앙은행

에 신고된 지급은 거래금액의 1 0 %까지 소득

공제인정

3. 소득세

※ P 5 0 , 2 0 0 , 0 0 0을 초과하는 금액은 3 5 %의 세율

적용.

4. 부가가치세

○ 지정된 기초식품, 의약품, 교양서적, 잡지와

팜플렛, 농산물을제외한모든상품에대해소

매가격기준으로16~60% 부과

○ 법 4 9호(1990) 및법 6호( 1 9 9 2 )에 의거, 과

세대상이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여 점차 확대

되고 있으며, 교육용 기자재, 오염 방지용 기

기등을 제외한모든수입품에도부과

5. 인지세

거래금액이 Ps 2500만이상이고 권리의무의 존

재, 수정, 소멸등의내용을 기술한 모든공·사문

서에대해거래금액의1 %

6. 개인소득세

세율은 국립통계국이 산정한 전년도 1 0월부터

금년도 1 0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결정. 1997년의경우세율은11 %에서부터연소득

Ps 4020만( 4만 2 0 0달러 상당) 이상의 소득자는

최고 3 5 %가 적용되는 누진과세이며, 연소득 P s

9 0 0만( 9천달러 상당) 미만인 소득자는 소득세제

면제

○ 내국인과상주외국인은상속, 증여등 일시적

소득을 포함한 국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

이 과세대상이되며, 비거주자의경우 국내소

득에대해서만과세

○ 증권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공제가허용되는것은허가된금융기관에

지급한 주택자금 이자, 세법상인정된 기부금

의 30%, 국립과학기술위원회가허가한 프로

젝트또는기업에대한기부금의1 0 0 %

1. 개 요

○ 이란 국적의 모든 합법적 조직체와 회사들

은 이란 내외 활동을 통해 번 돈에 대해 소

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회사와 개인들은

이란 내에서 활동하여 번 돈에 대해 소득세

를 납부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1 9 , 0 0 0 , 0 0 1 1 9 , 2 0 0 , 0 0 0 1 , 9 8 8 , 0 0 0
4 1 , 0 0 0 , 0 0 1 4 1 , 2 0 0 , 0 0 0 8 , 3 6 8 , 0 0 0
5 0 , 2 0 0 , 0 0 0 - 1 1 , 4 4 6 , 0 0 0

(단위: 페소)

과세소득
소득세액

초과` 이하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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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산업화와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

어지는 기술원조는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가짐.

2. 법인세

○ 이란에 등록된사업실체에 대한과세는당해

실체의 형태에 따라차등세율을적용. 실체의

형태는다음과같음.

①법인(공기업또는사기업): 합작주식회사, 유

한책임회사

② 파트너십

③ 외국법인의지점

○ 법인및파트너십에대한과세

:법인의과세대상순소득은다음과같음.

- 법인의과세대상소득은 1 0 %의 법인세 적용.

나머지 90% 잔액은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

세적용

가. 법인(합작주식회사)

1) 무기명 주식의 법인인 경우 법인세 산정은

1 3 1조에규정된세율을근거로이루어짐.

2) 등록주식의법인인 경우, 131조에규정된 세

율을 적용하되, 그러한 주식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과세 소득액에

기초

나. 파트너십

각 파트너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1 3 1조에 규

정된세율을적용

다. 이윤의 일부를 준비금으로서 예치하는 경우

그러한 준비금은 주주(또는 파트너)의 충당

금을 기초로 분리소득과세함. 그러한준비금

이 배분되는시점에서는추가로25% 과세

○주식 배당(보너스 주식)은 일반 준비금에 대

비하여발행되는경우이루어질수 있음. 그러

한 일반 준비금이 면세대상의 소득원천인 경

우소득세로부터또한면제대상

○배당을 수취한 개인은 총 배당을 소득으로서

신고하여야함. 동 배당에 대한원천징수세액

은 당해투자가의총 소득세에 대한선납세액

으로서간주

3. 소득세

○개인소득세율은1 2 %에서5 4 %

○급여 원천징수

- 누진세율을적용하여 급여 및 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0 1 , 0 0 0 , 0 0 0 - 1 2
1 , 0 0 0 , 0 0 0 2 , 5 0 0 , 0 0 0 1 2 0 , 0 0 0 1 8
2 , 5 0 0 , 0 0 0 4 , 0 0 0 , 0 0 0 3 9 0 , 0 0 0 2 5
4 , 0 0 0 , 0 0 0 9 , 0 0 0 , 0 0 0 7 6 5 , 0 0 0 3 5
9 , 0 0 0 , 0 0 0 2 5 , 0 0 0 , 0 0 0 2 , 5 1 5 , 0 0 0 4 0

2 5 , 0 0 0 , 0 0 0 5 0 , 0 0 0 , 0 0 0 8 , 9 1 5 , 0 0 0 4 5
5 0 , 0 0 0 , 0 0 0 1 0 0 , 0 0 0 , 0 0 0 2 0 , 1 6 5 , 0 0 0 5 0

1 0 0 , 0 0 0 , 0 0 0 3 0 0 , 0 0 0 , 0 0 0 4 5 , 1 6 5 , 0 0 0 5 2
3 0 0 , 0 0 0 , 0 0 0 - 1 4 9 , 1 6 5 , 0 0 0 54 

(단위:Rial,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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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4 , 8 0 0 , 0 0 0에대해서는세금면제.

- 다음의 표는 1 9 9 9년 3월 2 1일 시행된 세율

조정표임.

< 1 3 1조규정에따른급여세율>

1. 법인세

○ 합작투자시 제조업 및 농업분야의 경우 1 0년

까지면제. 이때면제기산시점은생산개시일

○ 사우디인과 GCC 국적인들은 종교세를 내지

만외국인은해당사항없음.

○ 외국인 투자법상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

인의경우그들이 취득하는순이익에대한배

당 분에 대해 조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순이익은 영업비용, 감가상각금액, 자본취득

분을뺀 액수

○ 법인세율

○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없음.

- 단, 특정한형태로서지급하는법인의경우수취

자의납세의무에대하여책임이있는 것으로간

주함. 그러한이윤은법인세의과세대상이됨.

2. 개인소득세

○ 사우디에취업하고있는모든외국인 및 자영

외국인 기술자의 모든 개인소득에 대하여는

조세부담을면제

○ 개인취업소득과 달리사우디내에서 기업활

동을통한개인소득및 자본투자에따른소득,

파트너로서 참여한 주식배당 소득 등에 대해

서는 소득세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세율은 아

래와같음.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 국가의조세제도

SR 100,000 이하 2 5
SR 100,000~SR400,000 이하 3 5
SR 500,000~SR1,000,000 이하 4 0
SR 1,000,000 이상 4 5

순이익 세율

0 4 , 8 0 0 , 0 0 0 - 0
4 , 8 0 0 , 0 0 0 5 , 8 0 0 , 0 0 0 - 2
5 , 8 0 0 , 0 0 0 7 , 3 0 0 , 0 0 0 1 2 0 , 0 0 0 1 8
7 , 3 0 0 , 0 0 0 8 , 8 0 0 , 0 0 0 3 9 0 , 0 0 0 2 5
8 , 8 0 0 , 0 0 0 1 3 , 8 0 0 , 0 0 0 7 6 5 , 0 0 0 3 5

1 3 , 8 0 0 , 0 0 0 2 4 , 0 0 0 , 0 0 0 2 , 5 1 5 , 0 0 0 4 0
2 4 , 0 0 0 , 0 0 0 2 9 , 8 0 0 , 0 0 0 6 , 5 9 5 , 0 0 0 4 0
2 9 , 8 0 0 , 0 0 0 5 4 , 8 0 0 , 0 0 0 8 , 9 1 5 , 0 0 0 4 5
5 4 , 8 0 0 , 0 0 0 1 0 4 , 8 0 0 , 0 0 0 2 0 , 1 6 5 , 0 0 0 5 0

1 0 4 , 8 0 0 , 0 0 0 3 0 4 , 8 0 0 , 0 0 0 4 5 , 1 6 5 , 0 0 0 5 2
3 0 4 , 8 0 0 , 0 0 0 - 1 4 9 , 1 6 5 , 0 0 0 5 4

(단위:Rial,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단위: %)

사우디아라비아

SR 6,000 미만 면제
SR 6,000~16,000 5
SR 16,001~36,000 1 0
SR 36,001~66,000 2 0
SR 66,001 이상 3 0

소득액 세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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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고정세율 3 6 %

로 징수. 주정부 도는 시정부 차원의 소득세

없음. 

○ 과세대상소득은거주기업인경우는전세계적

인 소득에서, 비거주기업은호주 내에서 발생

한 소득에서 각종 비용과 차감항목을 차감해

결정

○ 기업간 배당금에대한과세는 만일거주상장

기업이다른거주기업으로부터배당금을받은

경우는 전액세액공제를받지만, 비상장기업

이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금이조세전가배당

금이거나전적으로지분소유기업으로부터받

은 것이아닌한세액공제를받지못함.

○원천징수세율

2. 소득세

○연방정부가징수하는조세로소득범위별누진

세율적용

○소득세율: 0%에서최고4 7 %

○비거주자는호주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만

납세의무

○소득공제에는 배우자 및 자녀공제( 1 6세 미만

의 자녀를 두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의료비

공제(보험금차감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연간A$ 1천을초과하는경우, 초과액의2 0 %

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호주

거주법인또는
0 0 0

개인
비거주법인또는 개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3 0 1 0 3 0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당해조약이 규정하는세율을준용
한국 1 5 1 5 1 5 ( 4 )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

0 5 , 4 0 0 - 0
5 , 4 0 0 2 0 , 7 0 0 - 2 0

2 0 , 7 0 0 3 8 , 0 0 0 3 , 0 6 0 3 4
3 8 , 0 0 0 5 0 , 0 0 0 8 , 9 4 2 4 3
5 0 , 0 0 0 - 1 4 , 1 0 2 4 7

(단위: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0 2 0 , 7 0 0 - 2 9
2 0 , 7 0 0 3 8 , 0 0 0 6 , 0 0 3 3 4
3 8 , 0 0 0 5 0 , 0 0 0 1 1 , 6 8 5 4 3
5 0 , 0 0 0 - 1 7 , 0 4 5 4 7

(단위: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재정포럼 9 5

3. 로열티세

○ 비거주자에게지급되는로열티도1 9 9 3 / 1 9 9 4

회계연도부터는원천징수대상

○ 로열티 제공자는 피제공자로부터 원천징수하

여세액을세무당국에납부

○ 세율은조세협약체결국은10%, 기타나라들

은30%. 한국은총로열티의1 5 % .

4.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를도입하지않은몇 안 되는국가

중의하나. 대신 해당 상품에 대해 한 단계에

서만 부과되는 판매세 제도를 도입, 시행. 면

세되는상품도상당수있으며, 종류에따라대

략도매가격의1 2 ~ 3 2 %의 판매세율을지님.

5. 인지세

○ 각 주 및 특별지구는일정한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에대해서는인지세를부과

○ 세율의 폭은 각 증서나 거래의 종류에 따라

주, 특별지구마다각기다름.

6. 토지세

○ 각 주와특별지구는특정일현재(통상6월3 0

일이나 1 2월 3 1일)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토

지세를과세

○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있는주된거주지, 특정인이보유하는 1차 산

업용토지, 비영리조직의보유토지등

1. 법인세

○ 비거주 및 거주 법인 모두에 대해 3 3 %의 세

율 적용.

○ 원천징수

2. 소득세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뉴질랜드

거주법인 3 3 1 9 0
거주개인 3 3 1 9 0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3 0 1 5 1 5
아니한경우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당해조약이규정하는 세율을준용
한국 1 5 1 0 1 0

(단위: %)

수취자 배당 이자 사용료

0 3 4 , 2 0 0 - 2 1 . 5
3 4 , 2 0 0 - 7,353 3 3 . 0

(단위: 뉴질랜드달러, %)

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율

초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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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체제: B5변형/ 240페이지/ 값8 , 0 0 0원

저자: 최 광 한국외국어대경제학과 교수

발행: 한국조세연구원

휘청거리는일본경제를진단하고분석

일본은 불과 1 5 0년 전만 하여도 세계사에서 주목받지 못

하던 세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였다. 그러던

일본이1 8 6 8년 메이지(明治) 유신을단행한이래세계의주

목을받는경제대국으로성장·변모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세계는물론이고일본인자신들도일본의

어려움에대해걱정과우려를나타내고있다. 일본의어려움

을 두고 최근에 E c o n o m i s t지( 2월 1 6일자), Time지( 2월

1 8일자) 그리고F o r b e s지( 2월호) 등세계적 언론이 앞다투

어특집을실으면서진단과처방을제시하고있다. 

본저서는한국외국어대학교최광교수가일본국제교류기

금(Japan Foundation)의초청으로 일본에 체재하면서 연

구한바를일부정리한것이다. 재정학전공의경제학자로서

일본의 경제정책과재정정책을두고최근 정책의 내용과문

제점을종합적으로다루고있다. 

일본과 가장인접해 있는 이웃나라인우리에게 일본이갖

는 의미와 역사적 교훈은 참으로 중요하고 크다. 저자는본

저서에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음 두 가지는 주목을

요한다. 하나는 최근의 일본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비판적

평가에도불구하고일본은기본이 되어있는나라이고 아직

도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주장은

우리가일본에서배워야할 것은배우지않고배우지말아야

할것들만배웠다는 것이다. 

제1부에서는일본경제의성장과구조변화와1 9 9 0년대일

본정부의정책오류를 고찰하면서일본 경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진단이제시된다. 제2부와제3

부에서는국가의 파산이 논의될 정도로 심각한일본의 재정

을 두고 실상을 자세히 서술하면서일본에서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부채가 누증되고 있는지, 채무누증이 야기시

키는문제가무엇인지 등에대해서 정확한 논거로 진단·서

술하고있다. 

일본의경제정책과재정정책에대한전문학술적논의와더

불어 본 저서에는 일본이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와

어떤점에서같고어떤점에서다른가, 일본사회가 갖는강

점과약점은무엇인가, 일본과일본사회의특징은무엇인가,

새로운도약을하기위해일본은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가

등의문제가제4부에서논의되고있는데저자의독창적사고

의결과는 아니지만모두가한번쯤음미해보아야할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신 · 간 · 안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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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3월 9일(토) 오전정부 과천

청사집무실에서감사원의김병학(金秉學) 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1 회계연도총세입부와총세출부를

재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마감하였음.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소관별로 기록한 회계장부로서,

이를마감하는것은한 회계연도의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사무를완결함과동시에정부의세입및 세출실적

이확정되는것을의미함.

□마감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이1 0 2조 8 4억원, 세출이9 8조 6 , 6 8 5

억원, 다음연도이월액이9 , 3 2 5억원으로2조4 , 0 7 4억

원의순잉여금이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이6 6조 9 , 3 1 7억원, 세출이6 3조 7 0 2

억원, 다음연도이월액이 3조 6 , 9 3 0억원으로 1 , 6 8 5억

원의순잉여금이발생하였음.

□2 0 0 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의특징

○세입은 정부출자수입, 유가증권매각대 등의 세외수입

이 예산보다 2조 1 , 9 1 9억원 증가한 반면, 조세수입은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등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법인세, 관세, 증권거래세등의 감소로 예산보다

6 , 3 6 4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 세입은 예산보다 2

조 8 , 2 8 3억원(2.8%) 증가하였음.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 확대, 지방 및 교육재정지

원 확충 등에 따라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및 교

육비등의지출비중이2 0 0 0년에비해증가된반면, 경

제개발비·방위비·일반행정비는다소감소되었음.

○순잉여금은 법인세, 관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징수액

감소와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에 따른불용액의감소

등으로 2 0 0 0년( 4조 5 5 5억원)에 비해 1조 6 , 4 8 1억원

감소한 2조 4 , 0 7 4억원임(순세입증가 1조 7 , 2 9 5억원

+ 세출불용6 , 7 7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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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흐 름

2001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이자료는재정경제부국고국재정정보과에서2 0 0 2년3월8일에발표한

「2001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의주요내용입니다.



□정부는 총세입부·총세출부의 마감에 따라 곧이어

2 0 0 1회계연도결산작성을시작할계획이며, 이와병행

하여 지난해 재정운영결과를 분석·평가하여그 결과

를 앞으로의재정·경제정책및 예산편성등에 활용하

도록할계획임.

2 0 0 1회계연도세입세출개산결산 개요

1.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액은 1 6 8조 9 , 4 0 1억원, 세출액은1 6 1조 7 , 3 8 7억

원, 이월액은4조 6 , 2 5 5억원으로2조 5 , 7 5 9억원의 순

잉여금이발생

○순잉여금의규모는2 0 0 0년에비해상당폭감소

- 일반회계는2 0 0 0년대비1조 6 , 4 8 1억원이감소, 특별회

계는전년보다1조8 , 5 4 1억원감소

2. 세입

□일반회계

○국세수입이예산보다0 . 7 % ( 6 , 3 6 4억원) 증가되고세외

수입도 예산보다 16.3%(21,919) 증가되어 전체적으

로는예산보다2 . 8 % ( 2조8 , 2 8 3억원)가초과징수

- 국세의경우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등이증가

하였으나, 경기회복지연 등에 따라 법인이익, 수입, 증

권거래규모 등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법인세,

관세, 증권거래세등이감소하여예산보다는소폭증가

- 세외수입은 정부출자수입 증가, 한국통신, 담배인삼공

사, 송유관공사등의 정부보유주식매각호조등에 따라

예산보다큰폭으로증가함.

□특별회계

○총 2 2개 회계중 통신사업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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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 , 6 8 9 , 4 0 1 1 , 6 1 7 , 3 8 7 7 2 , 0 1 4 4 6 , 2 5 5 2 5 , 7 5 9

일반회계 1 , 0 2 0 , 0 8 4 9 8 6 , 6 8 5 3 3 , 3 9 9 9 , 3 2 5 2 4 , 0 7 4

특별회계 6 6 9 , 3 1 7 6 3 0 , 7 0 2 3 8 , 6 1 5 3 6 , 9 3 0 1 , 6 8 5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이월액 순잉여금
( A ) ( B ) ( C = A - B ) ( D ) ( C - D )

(단위: 억원)

일반회계 4 0 , 5 5 51 ) 2 4 , 0 7 42 ) △1 6 , 4 8 1

특별회계 2 0 , 2 2 6 1 , 6 8 53 ) △1 8 , 5 4 1

2 0 0 0 ( A ) 2 0 0 1 ( B ) 증감( B - A )

(단위: 억원)

주: 1) 2001년전액추경재원에사용

2) 향후재정·경제여건을감안하여사용계획을마련(금년도세입이입, 국가채무상환,

추경재원등의용도에사용가능)

3) 전액을관련법령에따라금년도세입에이입하거나관련기금에적립

` 계 9 9 1 , 8 0 1 1 , 0 2 0 , 0 8 4 2 8 , 2 8 3 2 . 8

국세수입 8 5 7 , 8 2 4 8 6 4 , 1 8 8 6 , 3 6 41 ) 0 . 7

세외수입 1 3 3 , 9 7 7 1 5 5 , 8 9 6 2 1 , 9 1 92 ) 1 6 . 3

예산( A ) 결산( B ) 증감( B - A ) %

(단위: 억원)

주: 1) 소득세15,415, 부가가치세19,913, 특소세5,955, 법인세△19,025, 관세△

8,086, 증권거래세△7,029 등

2) 유가증권매각대6,697, 정부출자수입816, 전년이월금10,822 등

계 6 6 0 , 6 6 0 6 6 9 , 3 1 7 8 , 6 5 7 1 . 3

기타특별회계 5 5 3 , 2 8 6 5 5 5 , 7 7 2 2 , 4 8 61 ) 0 . 4

기업특별회계 1 0 7 , 3 7 4 1 1 3 , 5 4 5 6 , 1 7 12 ) 5 . 7

예산( A ) 결산( B ) 증감( B - A ) %

(단위: 억원)

주: 1) 교통시설6,372, 지방교육양여금5,910, 자동차교통관리개선4,334, 농특세△

8,862 등

2) 통신사업8,069, 철도사업△526, 양곡관리△1,942 등



별회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등 1 3개 특별회

계에서 세입예산대비 초과 징수실적을 보여 특별회계

전체로는8 , 6 5 8억원이초과징수됨.

3. 세출

□일반회계의기능별지출내역

○세출예산현액 1 0 0조 2 , 7 8 9억원 대비 98.6% (98조

6 , 6 8 5억원) 지출

-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처우개선, 지역균형발전등을 위

한 교육 및 지방재정 지원확충으로교육비와 지방재정

교부금지출비중이전년보다각각3.6%p, 3.0%p 증가

하였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연금지원 등 복지분야

지출 확대에 따라 사회개발비 비중이 전년보다 1 . 7 % p

증가

□기타특별회계의기능별지출내역

○교육양여세 감소,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사회개발비

및 채무상환부분의지출비중이전년보다크게감소하

고, 지출액 또한 대폭감소하여 1 7개 기타특별회계전

체의지출규모가전년보다5 . 6 % ( 3조1 , 3 3 2억원) 감소

4. 불용및 이월

□불용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년의 경우 경기진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인역할로전년에비하여큰폭으로감소함.

- 전년과대비하여일반회계의경우는5 7 . 8 % ( 9 , 3 0 0억원)

감소, 특별회계는3 5 . 1 % ( 1조 1 1 , 1 8 1원) 감소하여전체

적으로는4 2 . 7 % ( 2조4 8 1억원) 감소

1 0 0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계 986,685 1 0 0 . 0 8 7 4 , 6 4 5 1 0 0 . 0 1 1 2 , 0 4 0

경제개발비 2 5 4 , 9 3 0 2 5 . 8 2 3 8 , 7 9 3 2 7 . 3 1 6 , 1 3 7 △1 . 5

방위비 1 6 1 , 7 1 3 1 6 . 4 1 5 4 , 7 9 2 1 7 . 7 6 , 9 2 1 △1 . 3

교육비 1 7 8 , 6 8 6 1 8 . 1 1 2 7 , 0 4 3 1 4 . 5 5 1 , 6 4 3 3 . 6

사회개발비 1 3 6 , 0 6 0 1 3 . 8 1 0 5 , 9 9 7 1 2 . 1 3 0 , 0 6 3 1 . 7

일반행정비 9 1 , 9 0 2 9 . 3 8 1 , 6 4 4 9 . 3 1 0 , 2 5 8 -

지방재정교부금 1 2 2 , 8 9 0 1 2 . 5 8 2 , 6 6 5 9 . 5 4 0 , 2 2 5 3 . 0

채무상환·기타 2 6 , 3 3 5 2 . 7 2 5 , 4 9 1 2 . 9 8 4 4 △0 . 2

재특회계지원 1 4 , 1 6 9 1 . 4 5 8 , 2 2 0 6 . 7 △4 4 , 0 5 1 △5 . 3

2 0 0 1년 2 0 0 0년 증감
( A ) 비중 ( B ) 비중 ( A - B ) % p

(단위: 억원)

계 5 2 7 , 8 5 7 1 0 0 . 0 5 5 9 , 1 8 9 1 0 0 . 0 2 4 , 5 2 6

경제개발비 2 5 5 , 7 4 6 4 8 . 5 2 4 4 , 9 8 3 4 3 . 8 1 0 , 7 6 3 4 . 7

방위비 1 2 , 8 5 7 2 . 4 1 2 , 1 8 3 2 . 2 6 7 4 0 . 2

사회개발비 6 1 , 6 5 2 1 1 . 7 1 0 4 , 5 5 2 1 8 . 7 △4 2 , 9 0 0 △7 . 0

일반행정비 7 , 6 4 9 1 . 5 5 , 7 4 8 1 . 0 1 , 9 0 1 0 . 5

지방재정교부금 4 2 , 9 6 9 8 . 1 3 9 , 8 0 9 7 . 1 3 , 1 6 0 1 . 0

채무상환·기타 1 4 6 , 9 8 4 2 7 . 8 1 5 1 , 9 1 4 2 7 . 2 △4 , 9 3 0 △0 . 6

2 0 0 1년 2 0 0 0년 증감
( A ) 비중 ( B ) 비중 ( A - B ) % p

(단위: 억원)

총계 2 7 , 4 5 1 4 7 , 9 3 2 △2 0 , 4 8 1 △4 2 . 7

일반회계 6 , 7 7 91 ) 1 6 , 0 7 9 △9 , 3 0 0 △5 7 . 8

특별회계 2 0 , 6 7 22 ) 3 1 , 8 5 3 △1 1 , 1 8 1 △3 5 . 1

2 0 0 1 ( A ) 2 0 0 0 B ) 증감( A - B ) %

(단위: 억원)

주: 1) 예비비잔액3,078, 경상이전비(보상금, 보조금, 출연금등) 1,160 등

2) 철도사업4,087, 에너지및자원사업3,367, 재정융자2,597, 국유재산1 , 8 7 2 ,

군인연금1,749 등



□이월

○일반회계의 이월액은매년감소 추세를보이고있으며,

적극적인예산집행노력에 따라전년대비로는1 3 . 8 %

감소

○특별회계의 경우이월액 규모는 세입징수 실적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세입이 부진한 농특세관리·지

방양여금관리·농어촌구조개선·철도사업·국유재산

관리특별회계등의재원없는 이월액 등으로 2 0 0 0년보

다이월규모가증가

재정포럼 1 0 1

총계 4 6 , 2 5 5 3 3 , 6 2 8 1 2 , 6 2 7 3 7 . 5

일반회계 9 , 3 2 51) 1 0 , 8 2 2 △1 , 4 9 7 △1 3 . 8

특별회계 3 6 , 9 3 02 ) 22,806 1 4 , 1 2 4 6 1 . 9

2 0 0 1 ( A ) 2 0 0 0 B ) 증감( A - B ) %

(단위: 억원)

주: 1) 국방부5,886, 건교부806, 문화관광부506, 노동부434 등

2) 농특세관리9,871, 지방양여금7,205, 농어촌구조개선5,737, 교통시설3 , 4 4 2 ,

철도사업3,491, 국유재산3,442 등



□1.8 안정조치 이후진정세를보이던 주택시장이봄 이

사철이 시작되는2월 들어가격상승폭이확대되는등

불안조짐을보임에 따라민주당과정부는 2 0 0 2년 3월

6일(화)에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주택시장 안정대책』

을확정·발표하였음. 

○오늘 협의에서민주당과정부는 최근의 주택가격 오름

세를방치할 경우저소득층의주거부담이증가하는등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해진다는 점에 우려를 같이

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가유지될 수 있도록 과열지역에대

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청약·전매제도 등

주택공급관련제도를개선하는등수요조절대책을강

구하여투기요인을차단하는한편,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에대한 금융지원을강

화하여서민층의전월세부담을완화하고, 

○2 0 0 6년 수도권주택보급률1 0 0 %를 달성할수 있도록

수도권에택지공급을확대하는등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시행

하기로하였음. 

□오늘발표된『주택시장안정대책』의주요골자를보면

○첫째, 수요조절대책으로서는

- 최근의아파트가격상승률과청약경쟁률등을 감안하여

과열현상이심각한서울지역에대해건교부장관이『투기

과열지구』로지정하기로하였으며, 

- 여타지역에대해서도과열이우려되는지역에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한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수있도록하였음. 

- 그리고상기투기과열지구에대해서는아래와같이안정

대책을강구하여특별관리하기로하였음. 

①선착순분양방식개선

•최근 주택공급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의분양및 지역조합원모집등의 과정에서업

체들이 선착순 분양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떳다방이 가세하는 등 과열현상 심화요인으로

작용함에따라

1 0 2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주택시장안정대책

※이자료는재정경제부국민생활국생활물가과와건설교통부주택도시국에서

2 0 0 2년3월6일에발표한「주택시장안정대책」의주요내용입니다.



•상기 사업들에 대해서는현행 사업체계를 유지하되, 입

주자모집방식에대해서는주택공급규칙에서별도로정

하는바에따르도록주택건설촉진법에근거규정을마련

하여선착순분양방식을지양토록하였으며, 

•법 개정 이전까지는 선착순 분양방식을 활용하는 업체

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여 업체들의 분양방

식개선을유도키로하였음.

②실수요자중심의청약제도개선

•3월 이후로 청약통장 신규 1순위자가 급증하여 청약경

쟁 과열현상이 심화되고떳다방 등 투기세력이기승을

부릴것으로우려됨에따라

•전용 2 5 . 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5 0 %를 만

3 5세 이상으로서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우선분양

하여실수요자위주로개선함으로써서민층의내집마련

기회를확대하기로하였음(나머지물량5 0 %와 여타분

양물량에대해서는현행유지) .

③떳다방지도·단속강화

•현재 건교부, 국세청등에서 과열현장을중심으로 떳다

방등불법행위에대해단속하고있으나, 

•앞으로는 관계기관간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떳다방

등 불법행위를알선하는브로커 명단을 입수(경찰청)하

고 이들을집중단속(건교부·서울시)함과아울러 세무

조사 및 자금 출처 확인 등에 대해서도 동시착수(국세

청)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키

로하였음.

④분양권전매제한

•외환위기이후주택수요자의자금부담을덜어주기위해

전매제한제도를폐지하였으나, 최근주택경기가회복되

는 과정에서떳다방 등 투기세력이가세하는 주요원인

이되고있다는지적이있음에따라

•앞으로중도금을2회이상납부한분양대상자에한해전

매를허용하여 전매요건을강화하고, 이를위반한 경우

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

도록벌칙규정을신설키로하였으며, 

•입법 이전까지는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세무신고의 성

실성여부등을조사하여전매차익에대해엄정히 과세

하기로하였음.

⑤분양권세무조사

•1.8 안정조치이후현재국세청에서분양권전매자에대

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으로 앞으로 떳다방의 분양권 전

매등에 대해서는자금출처확인조사등을통해 엄정대

처키로하였음.

⑥양도소득세기준시가상향조정

•작년말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대상으로그간매년7월1일1회고시하던양도

소득세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중

으로세부기준마련이완료되는대로고시할계획임. 

⑦재건축시기조정심의강화

•서울강남지역에서재건축사업이일시에집중되어주변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5개

저밀도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착수시기를분산토록유도하고있으나, 

•앞으로재건축이주택시장에미치는부작용을최소화하

재정포럼 1 0 3



기위해 서울지역에서3 0 0세대이상을재건축하는단지

의 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수립과연계하여착수시기를

조정하고

•1 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대해서는아파트지구개발기

본계획변경수립과연계하여착수시기를조정함으로써

재건축집중현상을완화하기로하였음.

○둘째, 전월세지원강화대책으로서는

- 현재지역별로전월세보증금이2 , 5 0 0만원~ 3 , 5 0 0만원이

하인 영세민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의 7 0 % ( 1 , 7 5 0만원

~ 2 , 4 5 0만원)까지지원하고있는영세민전세자금의경우

•지원대상을 보증금이 3 , 0 0 0만원~ 5 , 0 0 0만원까지인 영

세민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도를 2 , 1 0 0만원~ 3 , 5 0 0만원

까지로확대하기로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년에 작년보다 2 , 6 0 0억원 정도 늘어난 총

5천억원한도내에서지원키로하였음. 

- 연간소득 3 , 0 0 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 대해 6천

만원범위 내에서 보증금의7 0 %까지 지원해주는근로

자·서민전세자금의경우

•만6 5세 이상노인을부양하는세대에대해서는지원금

리를현행7 ~ 7 . 5 %에서5 ~ 5 . 5 %로 2%p 인하해지원

하여노인을부양하는근로자·서민의전월세부담을완

화하도록하였으며, 

※민주당에서당초정부안( 6 ~ 6 . 5 % )보다1 % p를추가인

하토록요구

•금년에작년보다3천억원늘어난총 1조원의자금을국

민주택기금에서지원키로하였음.

- 그리고현재전용2 5 . 7평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구

입할 경우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집값의 7 0 %까지 지원

하는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의경우현재는신축주택에

대해서만지원되고있으나, 

•수도권을제외한기타지역의경우에는서민층의내집마

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서까지 지원

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년중 5천억원을

지원토록하였음.

○셋째, 주택공급확충대책으로서는

- 재정이지원(사업비의3 0 % )되어임대료가저렴한국민

임대주택을당초계획대로금년에 5 2 , 5 0 0호, 내년에8

만호를차질없이건설하는한편, 

- 향후의택지부족문제를해소할수 있도록전국1 8개지

구·3 7 6만평의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 대해 금년 상

반기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주택

건설에착수할수있도록하였음. 

- 특히수도권의경우아직주택부족문제가해소되지못해

이사철마다주택가격이오르는 등 불안요인이상존하고

있으므로

•금년부터1 9 9 6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3 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1 9 9 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 0 0 %를

달성할수있도록매년 7 5 0만평씩총 3 , 7 5 0만평의택지

를공급하고, 

•이중 7 6 %인 총 2 , 8 5 0만평(매년 5 7 0만평)을 공공택지

로 공급하여 수도권의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

였으며, 이를위해금년 상반기중에수도권중장기택지

수급계획을수립하기로하였음.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을 계기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과떳다방 등 투기요인이크게완화되고금융

지원확대및 주택공급확충을통해서민주거안정기

반이강화될것으로기대하고,

1 0 4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조속한시일내에주택건설촉진법(의원입법추진)과주

택공급규칙등관련법령개정에착수하기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적기에 강구·시행

키로하였음.

당정협의안건

Ⅰ. 최근주택시장동향

□1.8 안정대책발표이후주택시장이안정조짐을보였으

나, 2월들어봄 이사철이시작되면서수도권에서가격

상승폭이확대되고있음.

○매매가격은 저금리에따른투자수요증가·전세수요의

매수세 전환·재건축집중등의 요인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

○전월세가격도강남지역재건축이착수되고금년이계약

갱신연도인짝수연도에해당되면서불안요인이증가

○주택수요가 서울지역외의 신도시 등 여타지역으로확

산되면서수도권지역의가격상승률이더높은상황

Ⅱ. 그간의추진대책

□작년말부터 강남지역을중심으로주택가격이상승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안정대책을 발표

( 1 . 8 )하고추진중

재정포럼 1 0 5

전 국 9 . 9 0 . 8 2 . 6 0 . 0 0 . 3 1 . 3 1 . 6 1 . 0 0 . 8 0 . 6 0 . 9 1 . 4 0 . 6

서 울 1 2 . 9 1 . 4 3 . 7 0 . 1 0 . 2 2 . 1 2 . 3 1 . 5 0 . 6 0 . 9 0 . 8 1 . 1 0 . 4

매매 강 남 1 7 . 5 2 . 1 5 . 4 0 . 2 0 . 2 2 . 3 3 . 1 1 . 8 0 . 7 1 . 0 0 . 7 1 . 0 0 . 5

강 북 7 . 7 0 . 4 1 . 7 0 . 0 0 . 0 1 . 8 0 . 4 0 . 9 0 . 4 0 . 6 1 . 0 1 . 4 0 . 0

수도권 1 3 . 9 1 . 0 3 . 5 0 . 0 0 . 3 1 . 5 1 . 8 1 . 1 0 . 8 0 . 8 1 . 0 1 . 4 0 . 7

신도시 - - - -0 . 3 0 . 3 0 . 8 1 . 5 0 . 6 1 . 1 0 . 0 1 . 7 0 . 6 1 . 5

전 국 1 6 . 4 0 . 3 2 . 1 0 . 0 0 . 3 1 . 3 1 . 2 1 . 0 0 . 6 0 . 6 0 . 6 1 . 1 0 . 5

서 울 1 8 . 7 - 0 . 1 2 . 1 0 . 2 0 . 1 1 . 2 1 . 8 1 . 0 0 . 3 1 . 0 0 . 6 1 . 0 0 . 4

전세 강 남 2 1 . 0 0 . 0 2 . 3 0 . 3 0 . 1 1 . 1 2 . 3 1 . 0 0 . 3 1 . 1 0 . 7 0 . 8 0 . 7

강 북 1 6 . 1 - 0 . 3 1 . 9 -0 . 1 0 . 2 1 . 6 0 . 7 1 . 0 0 . 4 0 . 6 0 . 6 1 . 6 - 0 . 3

수도권 2 0 . 0 0 . 0 2 . 5 0 . 0 0 . 3 1 . 0 1 . 4 1 . 0 0 . 6 0 . 7 0 . 7 1 . 0 0 . 6

신도시 - - - 0 . 1 0 . 7 0 . 9 2 . 5 0 . 7 1 . 3 0 . 0 1 . 5 1 . 0 1 . 5

구분 2 0 0 1연간 1 2월 1월 0 1 . 1 2 . 1 8 1 2 . 2 6 0 2 . 1 . 2 1 . 8 1 . 1 5 1 . 2 2 1 . 2 9 2 . 5 2 . 1 9 2 . 2 6

※최근주택가격증감률(국민은행조사) (전주·전월·전년도말대비, %)

주: *주간동향은주요도시의아파트단지간이조사결과

*월간동향은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등전체주택에대한조사결과



○주택공급확충

- 금년중 5 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재정이 지원( 3 0 % )

되는 국민임대주택을5 2 , 5 0 0호 건설(세부계획 확정 후

조기착공독려중)

-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3 7 6만평(수도권2 7 6만평)을활

용하여2 0 0 3 ~ 2 0 0 4년중1 0만호를건설( 2 . 1 5부터주민

공람착수)

○과열지역에대한수요조절

- 강남권분양권전매자1 , 0 4 7명중 6 1 4명에대해세무조

사에착수하고, 2차로수도권의4 , 4 1 5명에대해신고내

용을 분석중(국세청에 부동산거래동향전담반( 7 8개반

1 5 9명)을구성·운용중)

-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하기위해거래시세조사및전산화작업진행중

Ⅲ. 투기과열방지대책

1. 투기과열지구지정

□청약경쟁이 과열되거나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투기가

우려되는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지정하여특별관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동향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

안하여 서울지역에 대해 우선 지정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추후지정여부를결정

※서울시분양경쟁률: 17.2:1(2001.12)→

4 3 . 4 : 1 ( 2 0 0 2 . 1 )→4 4 . 1 : 1 ( 2 0 0 2 . 2 )

※2 0 0 2년1월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

○투기과열지구는건교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지정

- 우선서울지역에대해서는건교부장관이지정

※서울특별시장은 지구의 해제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교부장관은신청내용을검토하여조정여부결정

- 여타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열 정도를 감안하여

시·도지사가건교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

□조치계획: 주택공급규칙개정

1 0 6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월드컵과선거를앞두고저금리·재건축착수·청약

과열 등에 의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상승세가

지속될전망

◇투기과열지역을지정하여청약·전매제도등을개선

함으로써투기를차단하고시장과열현상을완화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전월세부담을완화하

고 수도권지역에대한주택및 택지공급을지속적으

로확충

전국 1 4 . 5 2 . 6 2 . 0 0 . 6 0 . 5 1 . 2 4 . 1

서울 1 9 . 3 3 . 8 1 . 8 0 . 2 0 . 2 2 . 2 6 . 5

수도권 1 9 . 2 3 . 8 2 . 4 0 . 4 0 . 3 1 . 6 5 . 6

구분 2 0 0 1 2 0 0 1 . 8 9 1 0 1 1 1 2 2 0 0 2 . 1

(단위: %)

주: 2002년1월서울아파트가격상승률이전국상승률의1 . 5배를초과



2. 투기과열지구내 안정대책

(1) 분양질서확립

①선착순분양제도개선

□업체들이 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 분양 및 지역주

택조합원모집등에 대해주로 선착순방식을 활용함에

따라분양경쟁이과열되는현상초래

○이로인해 여타아파트 청약경쟁도과열되고떳다방등

투기세력이기승을부리는악순환초래

□상기사업에대한입주자모집방식을 개선하여분양질서

를확립함으로써선착순분양으로인한과열요인을차단

○상기사업들에 대해서는현행사업체계를유지하되, 입

주자 모집방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바

에따르도록주택건설촉진법에근거를마련

- 일정기간청약접수후 추첨등 선착순분양이 아닌 입주

자모집방식을공급규칙에서규정

○법령개정 이전까지는업체에서선착순 분양방식을 지

양토록촉구하는등행정지도를강화

○지역조합이 선착순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조

합설립인가를불허

○계속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업체에 대해

서는정부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등불이익을부여

- 향후공공택지공급및국민주택기금지원대상에서배제

하는등불이익을부여하여선착순방식을지양토록유도

□조치계획

○입주자 모집방식개선 : 의원입법으로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입법 이전까지는행정지도 강화 : 관련협회 등을 통해

촉구

○선착순분양업체불이익부여

-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배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민주택기금지원대상에서배제: 국민주택기금관리및

운용규정개정

②실수요자중심의청약제도개선

□작년중반 이후주택경기 회복에따라 청약경쟁률과분

양률이 상승하고 있고, 3월 이후에는 신규 1순위자가

증가하여청약경쟁이심화될우려

○청약과열현상이 심화될경우떳다방등투기적 가수요

가증가하여실수요자피해가증가할우려

※1순위청약예·부금가입자수

재정포럼 1 0 7

전국 9 9 6 1 , 6 4 6 2 , 7 9 9 2 , 8 7 9

수도권 9 0 3 1 , 2 5 2 2 , 1 3 9 2 , 1 7 2

서울 5 7 8 8 0 4 1 , 3 5 2 1 , 3 7 9

구분 2 0 0 2년2월 3월 6월 7월

(단위: 천명)

주: 서울시동시분양경쟁률: 5.1:1 (2000.11) →44.1:1 (2002.2)



□중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

하여실수요자위주로청약제도를개선

○전용 2 5 . 7평이하주택에대해서는물량의5 0 %를만 3 5

세이상으로서5년이상무주택세대주에게우선분양

○나머지 5 0 %와전용 2 5 . 7평초과주택의경우에는 현행

대로공급

□조치계획

○주택공급규칙개정

③떳다방지도·단속강화

□떳다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분양질서가 문란해지고 있

으므로 현재 건교부·국세청 등에서 지도·단속을 실

시중

○건교부는 서울시·경기도·부동산중개업협회등과 합

동 단속반을 편성하여떳다방 등 중개업소의불법행위

를단속중(2002. 2. 8부터)

○국세청은특별관리팀을구성하여떳다방의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세금탈루여부를조사중(2002. 2. 25부터)

□앞으로 건교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등 관계부처

간에합동단속반을수시편성·운용하는등단속을강화

○떳다방관련브로커의명단을확보(경찰청)하여중개업

자의 불법행위를단속(건교부·서울시)하고, 자금원을

함께추적(국세청)하는등입체화된단속을시행

※단속대상불법행위

•청약통장매집·불법거래, 분양권가격조작, 가짜계약

조장, 무자격중개등불법중개행위

•제3자명의로청약통장가입·당첨·계약후 전매하거

나 통장가입자가당첨후 계약전에전매하는변칙거래

행위

○불법행위적발시에는관련법령의규정에따라엄정처벌

※청약통장 불법거래시에는 당첨무효·계약취소및 2년

이하의 징역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주택건설

촉진법제5 1조)

□조치계획: 합동단속반을편성·운용( 3월부터연중)

(2) 투기자금유입억제

④분양권전매제한

□외환위기 이후주택수요자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전

매제한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최근주택경기가회복되

면서단기차익을노린떳다방등투기행위가증가

※전매행위 제한(1999.2 폐지, 주촉법) : 입주자로선정

되면일정기간전매를금지(국민주택5년, 민영주택입

주가능일후6 0일)

○전매를 통한 단기차익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 매집 등

불법행위도증가하여거래질서문란초래

□전매행위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

여떳다방등투기적가수요를차단

1 0 8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전매를 허용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

※분양가가 2억원일 경우 계약금( 2 0 % )과 중도금 2회

(40%) 등총 1 . 2억원 납부 후에야 전매가 가능하도록

요건을강화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2년 이하의 징역 또

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벌칙규정을신설

○입법 이전까지는 국세청에서 분양권 전매자의 세무신

고 성실성여부를 조사하여차익에대해서는철저히과

세토록추진

□조치계획: 의원입법으로주택건설촉진법개정

⑤분양권전매세무조사

□현재 국세청에서투기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

트분양권전매자에대한2차세무조사에착수중

○부동산 시세정보와 비교하여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자료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세무신고의

성실성여부를분석중( 4 , 4 5 1건분석중)

○앞으로 떳다방 등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거래과정

수사, 금융거래 확인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엄정

대처

⑥양도소득세기준시가상향조정

□작년말부터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재건축 단지를 중

심으로 매년7월1일1회고시하던양도소득세기준시

가를수시조정

※현재 아파트 양도소득세와상속세, 증여세의과세기준

으로기준시가를활용하고있으며, 국세청에서건축비,

위치, 거래동향등을감안하여매년7월1일1회고시

○현재 대상단지선정기준, 동별·세대별시세조사기준,

조사내용의전산화방안등을수립중

재정포럼 1 0 9

전국 2 , 4 2 5 4 3 2 9 0 0 1 8 0 5 2 1 1 2 3 4 8 8 7 5 5 1 6 5 4

서울·경기 1 , 6 1 2 2 6 8 5 0 0 9 0 4 1 3 7 6 4 3 4 5 7 4 6 5 4 4

서울 1 , 6 2 5 2 3 1 5 0 0 9 0 3 2 5 5 8 3 8 2 4 4 4 1 8 3 8

(강남권) ( 3 1 5 ) ( 9 5 ) ( 2 7 ) ( 4 0 ) ( 8 4 ) ( 3 4 ) ( 9 4 ) ( 1 0 ) ( 1 1 0 ) ( 1 2 )

경기 1 8 7 3 7 - - 8 8 1 8 5 2 1 3 4 7 6

구분
계 조합설립중 조합설립 사업승인 준공

조합수 세대수 조합수 세대수 조합수 세대수 조합수 세대수 조합수 세대수

※ 2 0 0 2 . 1월재건축추진현황
(단위: 천세대)

주: * 5개저밀도단지( 5만세대)는2 , 7 2 0세대(청담도곡2,450, 화곡270) 사업승인

* 경기지역내조합설립중인단지는미파악



(3) 재건축요건강화

⑦시기조정심의강화

□전국재건축물량의6 2 %가서울·경기지역에서추진중

이며, 강남지역의경우서울시전체물량의4 1 %가집중

되어시행중

○강남지역에는5개저밀도단지5만세대 등 총 9 5천 세

대에대해추진중으로앞으로8 4천세대가철거등의사

업에착수할계획

○저금리에 따른 재건축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재건축이

일시에집중되면서재건축단지의아파트가격이오르고

있는실정

□5개 저밀도단지의 시기조정을 강화하고 저밀도단지외

의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도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분산

을유도

※청담·도곡단지 중 1차승인(2002. 1. 15)받은2 , 4 5 0

세대의 이주 동향및 주변주택가격영향등을서울시

에서 분석한 후 향후 시기조정 심의시 활용하여 여타

단지의재건축착수시기를조정

○5개 저밀도 단지 외에 3 0 0세대 이상의 기타 재건축단

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착수시

기를조정

- 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사업

추진여부를함께검토하여시기를조정

※현재 서울시내에서 3 0 0세대이상공동주택을건설하

기위해서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

구단위계획이수립되어야가능

○1 3개고밀도아파트지구에대해서는아파트지구개발기

본계획변경수립과연계하여착수시기를조정

※아파트지구는기본계획을변경해야재건축추진가능

□조치계획

○서울시에서 향후지구단위계획및 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수립시연계추진

1 1 0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개포동주공4단지1 5평 2 , 2 1 7 개포동평균1 , 5 1 5

대치동주공고층2 3평 2 , 3 9 1 대치동평균1 , 4 5 9

가락시영2차1 9평 1 , 8 1 6 가락동평균9 2 0

잠실주공1단지1 5평 2 , 2 5 0 잠실평균2 , 0 1 9

재건축아파트 평당시세 주변평당시세

※재건축대상아파트와주변시세비교
(단위: 만원)

자료: 부동산뱅크



Ⅳ. 서민전월세지원강화

□현행지원제도

○단칸방 수준에 거주하는 영세민과 연간소득이 일정수

준 이하인 근로자·서민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7 0 %까

지지원중

○작년 7월 1일부터 전용 2 5 . 7평 이하 신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경우7천만원범위내에서집값의7 0 %

까지지원중

•지원조건: 연 6%, 1년거치1 9년 분할상환, 금년말까

지한시시행

•작년지원실적: 10,311세대·3 , 1 9 5억원

□영세민전월세보증금지원확대

○지원대상을 확대( 2 , 5 0 0 ~ 3 , 5 0 0만원 ⇒ 3 , 0 0 0 ~ 5 , 0 0 0

만원)하고 지원한도도 인상( 1 , 7 5 0 ~ 2 , 4 5 0만원 이하

⇒ 2 , 1 0 0 ~ 3 , 5 0 0만원)

○이를위해금년에는작년보다 2 , 6 0 0억원늘어난총5천

억원한도내에서지원하여영세민의주거안정을도모

•작년지원실적: 24,645세대·2 , 4 4 2억원

□근로자·서민전월세보증금지원확대

○만 6 5세이상노인을부양하는세대에대해서는지원금

리를 1%p 인하(연 7~7.5% → 6 ~ 6 . 5 % )하여 노인

부양서민층의전월세부담을완화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만 6 5세 이

상노인(세대주및배우자직계존속)을부양하는세대주

•지원효과: 3천만원대출시연간이자3 0만원경감

○금년에는작년보다3천억원늘어난 총 1조원을지원하

여 근로자·서민층의 전월세부담을 완화(작년 지원실

적: 47,001세대·7 , 1 6 9억원)

□생애최초구입자금지원대상확대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기

존주택에까지확대

•지원조건: 연 6%, 1년거치1 9년 분할상환, 금년말까

지한시시행

•작년지원실적: 10,311세대·3 , 5 5 5억원

재정포럼 1 1 1

지원대상 ○지역별로보증금이2,500~ 3,500만원이하인영세민 ○연간소득이3천만원이하인근로자또는서민

(연간소득1 , 0 0 0 ~ 1 , 5 0 0만원수준)

지원한도 ○보증금의7 0 %까지(지역별로1 , 7 5 0 ~ 2 , 4 5 0만원까지) ○보증금의7 0 %까지( 6천만원한도)

지원조건 ○연3%, 최장6년까지지원 ○연7~7.5%, 최장6년까지지원

지원계층 영세민(보증금기준) 근로자·서민(연간소득기준)

※현행보증금지원제도개요



○이를위해 금년에는작년보다2천억원이늘어난총5천

억원의자금을지원

Ⅴ. 주택공급확충

□임대료가저렴한국민임대주택을금년에5 2 , 5 0 0호, 내

년에8만호를건설하여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도모

○금년에는6 3만평의택지를차질없이공급하여전국5 2

개지구에서5 2 , 5 0 0호(수도권3 3천호)를건설

○내년에는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등을활용하여1 4 7만

평의 택지를 공급하여 총 8만호를 건설 (수도권

5 5 , 2 0 0호)

○조치계획 :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

획·사업승인등을조속히완료하여계획달성추진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등 택지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1 8개 지구·3 7 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

제지역을금년상반기중택지지구로지정

○ 2 0 0 2년 2월 5일부터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여 주민

의견 수렴( 2월중순~ 3월초) 등이 진행중이며 상반기

중 택지지구로 지정 추진(수도권 1 1개 지구·2 7 6만

평, 기타지역7개지구·1 0 0만평)

※내년에 국민임대주택8만호건설에착수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간 단축이 필요하므로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적극적인협조필요

○조치계획 :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심의후택지지구로지정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지속적

으로확충하여수급불균형을해소하는것이필요

○이를 위해서는 관건인 택지부족문제를 해소하여야 하

며, 난개발 문제가 없는 공공택지를 꾸준히 확충하는

것이시급

⇒향후 5년( 2 0 0 2 ~ 2 0 0 6 )간의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 수급 불안심

리를완화

1 1 2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1 5 , 0 0 0 3 , 0 0 0 1 5 , 0 0 0 3 , 5 0 0 2 , 5 0 0 2 , 9 0 0 1 , 9 5 0 1 , 1 0 0 7 0 0 8 0 0 1 , 0 5 0 7 0 0 6 0 0 1 , 7 0 0 1 , 6 0 0 4 0 0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별계획
(단위: 호)

≪수도권중장기택지수급계획개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3 0만호의 주택을 건설

하여 1 9 9 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 0 0 %가 달성되도

록공공택지를공급

※금년 수도권 보급률 추정 : 91.6%, 작년에수도권

에 3 0 4천호건설



Ⅵ. 조치계획

재정포럼 1 1 3

○매년 3 0만호건설에소요되는택지7 5 0만평중 7 6 %

인5 7 0만평( 1 8만호건설분)을공공택지로공급추진

※나머지 1 8 0만평( 1 2만호건설분)은민간택지로공급

⇒향후 5년간(2002~2006) 소요되는 공공택지

3 , 7 5 0만평중공공택지 2 , 8 5 0만평을차질없이공급

토록추진

※금년상반기중『수도권중장기택지수급계획』을수립

○투기과열지구지정 –서울은건교부장관이, 여타지역은시·도지사가지정 주택공급규칙개정

○주택시장안정대책

①선착순분양제도개선 –주상복합·오피스텔·지역조합원모집방식개선 주촉법·주택공급규칙개정

–입법전까지행정지도강화 협조공문시달

–선착순분양업체불이익부여 지침개정

②청약제도개선 –무주택자우선공급 공급규칙개정

③떳다방단속강화 –건교부, 국세청, 서울시등관계기관합동단속추진 합동단속반편성및단속

④분양권전매제한 –중도금2회납부후허용 주촉법개정

⑤분양권전매세무조사 –
국세청추진중

⑥기준시가상향조정 –

⑦재건축시기조정강화 저밀도단지외에도착수조정 서울시추진중

○서민전월세지원강화 –전월세보증금및주택구입자금지원확대 지침및기금운용계획변경

○주택공급확충 –국민임대주택건설(금년5 2 , 5 0 0호, 내년8만호) 영향평가·사업승인조기완료추진

–GB 376만평택지지구지정 관계부처협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후지정

–수도권에2 0 0 6년까지공공택지2 , 8 5 0만평공급 수도권중장기택지수급계획수립

구 분 개 요 조치계획



Ⅰ. 주요내용

□기획예산처는 기금정책국신설과 기금관리기본법시행

령개정이마무리됨에따라기금운용의투명성과효율성

제고를위한기금제도개혁을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임.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국회통과(2001. 12. 21)

○기금정책국설치( 2 0 0 2 . 1 . 3 0 )

○제9차 국무회의에서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결(2002. 3. 5)

□그동안 기금은 기금관리주체인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

으로운용하여왔으나 기금관련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는예산과마찬가지로국회에서심의·의결을

받도록되었음.

○이에 따라 각종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의 사용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과 동일한 수준의 국회감시를

받게되었으며

○기금관리제도 변경에 맞추어 기금수도 6 2→5 5개로, 

2 0 0 4년에는5 2개로통합되도록입법화되었음.

Ⅱ. 체계적·합리적인기금관리시스템구축

□먼저기금운용의효율성·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

○주요 신규·계속사업에대한 사전심의제도, 대규모기

금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집행 소지를 원천

적으로차단하고

○분기별 기금집행계획을수립하여관리함으로써기금을

포함한전체재정의경기조절기능을대폭강화하며

○기금의 과목구조를개편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정립할

계획임.

□또한, 기금사업의 구조조정을통하여 기금의 지출소요

를감축하기위해

1 1 4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기금제도개혁 본격 추진

※이자료는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기금총괄과에서2 0 0 2년3월5일에발표한「기금제도개혁본격추진」의전문입니다.



○기금의설치목적에부합되는핵심사업에주력토록하고,

○예산과기금, 기금과기금간의중복지원을방지하며,

○민간부문과경합되는사업은최대한억제

□기금의 지출소요와기금의 주요조성재원이되고 있는

부담금 징수규모를연계관리하여 국민부담 증가를 최

대한억제할계획임.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통해 불합리

한부담금신설을억제

○기존 부담금운용실태를지속적으로점검·평가하여부

담금 부과요건 및 부담률의 합리적 조정 및 존치 필요

성이미흡한부담금은폐지

○부담금에관한 주요정책과부담금신설 심사등을 위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

□한편,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지출항목의1 0분의3 범위내의계획변경중

○기금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는 협의대상기준에 해당하

는 경우 이외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토

록할방침임.

※협의대상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금관리비등 통일적

기준이적용되어야할공통경비 등으로하고, 3월중구

체적기준을마련

Ⅲ. 향후추진일정

□기획예산처는금년3월말까지이와같이달라진기금제

도를 반영한「2 0 0 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을

마련하여관계부처에통보할계획임.

○기금관리주체는 동 지침에 따라 5월말까지「2 0 0 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작성하여기획예산처에제출

○기획예산처는동운용계획안에대한협의·조정을실시

개정기금관리기본법의주요골자

1. 기금운용계획및 결산에 대한국회의 통제강화

□종전제도및문제점

○종전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공공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 국회의 의결을 반영하도록노력하

여야한다고규정

○국회의 보고과정에서 체계적 심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특히, 기타기금은국회보고도면제

□개선방안

○금융성기금을 제외한모든 기금의기금운용계획및결

산에대해국회의심사를제도화

재정포럼 1 1 5



○국회 심사대상에금융성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및 결산

을포함하는것은부적절

- 금융성기금은 IMF 기준에따라서 재정활동(정부의비

금융공공부문)에포함되지않으므로재정활동에서제외

- 경제·사회여건변화를최대한 반영한 운용계획수립에

어려움

ⅰ) 운용계획을7개월앞당겨수립필요

(전년도1 2월→전년도5월말)

ⅱ) 운용계획변경시 협의·승인·심사등의절차를 거치

게되어있어여건변화에신속대응곤란

□개정기금관리기본법 : 제7조및제9조

<참고> 기금운용계획및 결산절차흐름도

□예산및기금운용계획절차흐름도

□결산및기금결산절차흐름도

1 1 6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종 전 개 정

○공공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상임

위에기금운용계획및결산을보고

하고국회의의결을가급적반영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및결산을국회법절차에따라

심사

○소관상임위예비검토→예결위심

사→본회의심사

결 산 기금결산(종전→개정)

결산보고서작성제출: 2월말

↓ ↓

↓ ↓

↓ ↓

↓ ↓

결산보고서작성제출: 2월말

결산안검토확정: 6월1 0일 결산안검토확정: 6월1 0일

감사원결산검사: 8월2 0일 감사원결산검사: 8월2 0일

국회제출: 9월2일

- 행정과목(세항·목)까지

국회제출: 9월2일

- 세부항목(세항) 단위까지

결산국회심사
결산상임위보고(회기중)

→결산국회심사

예 산 기금운용계획(종전→개정)

예산편성지침작성·시달: 3월말
↓ ↓

↓ ↓

↓ ↓

↓ ↓

↓ ↓

기금운용계획작성지침통보: 3월말

예산요구서접수: 5월말
기금운용계획안접수:

( 6월말→5월말)

예산안편성: 6~8월
기금운용계획협의:

( 7 ~ 8월→ 6 ~ 8월)

정부안확정: 9월중
국무회의심의및대통령승인:

9월말~ 1 0월초

예산안국회심의·의결: 12월2일
상임위보고(회기중) 

→국회심의·의결( 1 2월2일)

국회제출: 10월2일

- 정부예산안(항까지)

- 사항별설명서(세세항까지)

국회제출: 10월1 2일

- 주요항목(장·관·항) 단위까지



2. 기금의구분폐지

□종전제도및문제점

○종전 기금관리기본법은기금을 공공기금과기타기금으

로구분

- 종전법 제2조 제1호에중앙관서의장이관리주체인 기

금(우체국보험기금등 3개 기금제외)과 중앙관서의장

이관리주체가아닌기금중공공성이큰기금( 8개)을공

공기금으로규정( 4 3개)

- 공공기금이아닌기금을기타기금으로구분( 1 8개)

○기타기금으로 분류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절

차에서공공기금과차별화

- 공공기금과달리국회제출, 보고의무가없으며 행정부

내에서도기획예산처협의또는재경부제출불요

○기타기금에 대한 재정규율이 미약하여 재정운영의 투

명성및효율성저해우려

□개선방안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폐지하여 동일한 재정

규율을 적용(단, 시장상황에따라 탄력적 운영이 필요

한금융성기금은제외)

□개정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3. 기금운용계획자율변경범위축소

□종전제도및 문제점

○종전 기금제도는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을 주요항목

(장,관,항) 및세부항목(세항,목)으로구분하여 주요항

목지출금액의1/2 범위내에서자율변경토록규정

- 그러나예산제도는입법과목(장,관,항) 변경을위해서는

국회의의결을얻도록규정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

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은 국회의 심의·의

결을거치도록규정

○종전 기금제도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

액의1/2 범위내에서 자율변경허용시 재정규율 강화

의의의감소

□개선방안

○기금운용의 탄력성을보장하는범위 내에서기금운용계

획자율변경범위를축소(1/2 →3 / 1 0 )

재정포럼 1 1 7

종 전 개 정

○공공기금의정의(제2조의제1호)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주체가 되는

기금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주체가 아닌

기금 중공공성이큰 기금(별표1에

규정)

○삭제



□개정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4. 행정부의기금운용계획수립및 변경절차보완

□종전제도및문제점

○종래 공공기금기금운용계획은주무부처에서기획예산

처와협의를거친후수립하여야하나 기타기금은주무

부처의승인만으로기금운용계획을수립·변경가능

○종전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자율변경 범위라도 세

부지출 항목의 세항신설시 기획예산처와협의토록규

정하고있으나상위법의근거가불명확

○기금과 예산과의사업중복, 기금간의사업중복등을 방

지하기위해서는재정당국의종합적인심의조정이필수

□개선방안

○기금운용계획수립과정에서기획예산처와협의토록되

어 있는종전 제도를 기획예산처의협의·조정을거치

도록강화

-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 국회제출등의 업무담당 책

임을기획예산처장관으로변경

○기금운용계획 자율변경 범위 내 세부지출항목의 세항

신설은 기획예산처와협의토록 규정한 현행시행령 규

정의상위법근거조항마련

□개정기금관리기본법 : 운용계획수립(제5조제2항) ,

운용계획변경(제8조제2항)

5. 기금폐지및 통폐합

□종전제도 및문제점

○수요부처는재원확보의용이성 및집행의탄력성을감

안하여기금설치를선호

- 산업, 복지·노동, 문화등분야에서기금신설이지속적

으로확대되어기금의수가1 9 9 4년에는1 1 4개로확대

○그간 기금의 지속적인 설치로 칸막이식재정운용이심

화되는현상을방지하기위해기금정비를강력히추진

- 1 9 9 9년 1 2월 정부혁신 차원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개

정하여2 0 0 0년중 1 6개기금을폐지또는통폐합

○향후재정의통합운용을통한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

기금정비의지속추진이필요

1 1 8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종 전 개 정

○예산처협의→국무회의심의→대

통령승인→국회제출

○주요항목지출금액의1/2 범위 내

에서는 협의·심의·승인및 보고

불요

-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 국회제

출: 기금소관부처담당

○예산처협의·조정→국무회의심

의→대통령승인→국회제출

○주요항목지출금액의3/10 범위내

에서는국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변경

-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 국회제

출: 기획예산처장관담당

종 전 개 정

○주요항목지출금액의1/2 범위내에

서변경시행정부내부의협의·심

의·승인과국회보고불요

○주요항목지출금액의3/10 범위내

에서는국회의의결을얻지않고대

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변경하

여집행가능



□개선방안

○기금관리기본법에 통합, 폐지 대상기금의 유형을 규정

하는조항을신설하여기금정비지원

○존치필요성·목적달성도등을감안하여7개기금을 폐

지하고, 유사·중복되는6개의기금을3개로통폐합

□개정기금관리기본법: 제1 2조2 및부칙

<첨부 2> 개정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의주요골자

가. 기금관리기본법시행에필요한절차보완

①주요신규·계속사업의개요제출

○기금사업도예산과 같이주요계속사업의소요및 신규

사업규모를사전에파악하기위해관련근거조항신설

②총사업비등에대한협의

○기금사업 중 총사업비가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시행

하고자하는경우총사업비및 사업기간을정하여미리

협의토록근거조항신설

③예비타당성조사실시등

○기금사업 중 총사업비가 5 0 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예비타당성조사비, 설계비, 공사비의순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포함하여제출토록근거조항신설

재정포럼 1 1 9

종 전 개 정

○신설 ○폐지, 통합대상기금

ⅰ) 기금설치목적을달성

ⅱ) 기금설치목적달성불가능

ⅲ) 특별회계, 타기금과유사·중복

설치

○폐지대상: 국제교류기금, 법률구조

기금등7개

○통폐합: 6 →3개

종 전 개 정

○신설 ○사업개요의제출(제3조의2 )

- 주요신규및대규모 계속사업( 2월

말까지)

종 전 개 정

○신설 ○총사업비등에대한협의

(제3조의3 )

- 일정규모이상, 2년이상의사업등

종 전 개 정

○신설 ○기금의단계적투입(제4조의2 )

- 예비타당성조사비, 설계비및 공사

비등

○폐지 ○국제교류기금, 법률구조기금, 우체국보험기금, 국민투자기금,

( 7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염안정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통폐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6→3개)
○참전기념사업기금, 보훈기금→보훈기금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정비방안 기금형



④기금의분기별집행계획수립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기금의 월별수

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제출토

록근거조항신설

나. 기금관리기본법에서위임한사항및관련조문정리

①주요항목지출금액의3/10 범위안에서의변경협의

○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한변경

협의기준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시하기는곤란

- 기금정책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여 부처의 자

율성보장

②관련조문정리

○공공 및기타기금폐지로 기금일원화, 기금운용계획안

에대한국회확정등법변경에따른조문정리

○개정 전 시행령 제6조의 결산보고서 첨부서류를 개정

법제9조제6항에서규정함에따라시행령에는추가필

요한서류명시등

1 2 0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종 전 개 정

○신설 ○기금의집행계획(제4조의3 )

- 월별수입및지출계획서

- 분기별집행계획서

종 전 개 정

○세항신설: 협의

○신설

○좌동(제5조제1항)

○주요지출항목3/10 이내변경(제5

조제3항)

- 기금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기획

예산처장관이기준을정함



Ⅰ.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해말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

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하여입법예고하였음.

○동 개정안들은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중 공포되어 시

행될예정이며,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하여등록한참여연대, 경

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에 추

가하여

○이들단체에 대해기부금을지출하는 경우법인은 소득

금액의 5 % (개인은 10%)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또는

소득공제

※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

선·학술 등 공익성 비영리단체로서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소득세또는 법인세계산시 일정한도 내에서

손비로인정(소득공제)되는단체

□민법 제3 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 비영리법인에대

한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지정요건강화

○현재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를고시

- 주무관청의장이추천시공익성여부만을심사하여추천

○앞으로는 주무관청의 장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기

부금모집의목적·목표액·용도·모집기간등도함께

심사하여추천토록하고, 5년간한시적으로지정함으로

써지정기부금단체가기득권화하는것을방지

Ⅱ.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안

□지금까지리스회사가제공하는리스용역에대해서는금

융보험용역으로보아부가가치세를면제하고있으나

재정포럼 1 2 1

세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2 0 0 2년2월 1 4일에발표한「세법시행규칙개정주요내용」의전문입니다.



○리스사의「자동차리스용역」은현재부가가치세가과세

되는「자동차렌트용역」과유사하므로금년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과세로전환

Ⅲ.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안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무대행단체의범위확대

○대한상공회의소가국가기술자격법에의해서 위탁을받

아수행하고 있는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사등 국가기

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응시자의부담을줄여주고기술자격증취득 장려및지

식정보화인력양성지원

※상공회의소가 시행중인 국가기술자격검정 : 워드프로

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비서, 한글속기등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 0 0 3 ,대구)」,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2 0 0 2 ,부산)」가 수행

하는사업에대해부가가치세를면제하여국제경기대회

의원활한수행지원

□현재경운기·트랙터등 농업기계와김건조시설등 총

4 2종의농어업용기계및 시설에대해면세유를공급하

고있으나

○금년부터「새우 건조·자숙시설, 패류자숙시설, 양식

어업용양수기및 세척기」를면세유공급대상에추가하

여어민의영어비절감을지원

※자숙시설: 삶아서말리는시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개정안>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

가 및다른 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가액에현저히미달

(감정가액< 기준시가등×8 0 % )하는경우

○국세청장은 당해 법인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동 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일률적으로 1년간 과세

자료로사용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

○앞으로는 고의성, 부실감정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그 기간을 차등하여불이익을

줄수있도록보완함.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원

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하고 있으나 공매·

경매가액, 감정가액이있는경우에는이를시가로보고

있음.

1 2 2 2 0 0 2년3월호

정 책 흐 름



재정통계
• 지방세(Ⅱ)편

• 지방세(Ⅲ) 편:
지방세 세목별 부과및 징수
(2 0 0 0년1월1일부터시행된주행세와 2 0 0 1년1월1일부터

시행된지방교육세에대한통계는아직미집계. )

•국제조세비교: 총괄편



1 2 4 2 0 0 2년3월호

재정통계

1 9 6 6 2 , 7 3 2 , 7 1 6 2 , 5 5 0 , 8 3 9 - - 9 3 . 3

1 9 6 7 3 , 8 8 9 , 5 0 0 3 , 7 0 5 , 5 9 7 - - 9 5 . 2

1 9 6 8 5 , 5 2 2 , 2 3 7 5 , 1 8 3 , 9 1 3 - - 9 3 . 8

1 9 6 9 7 , 8 2 2 , 2 3 0 7 , 2 1 0 , 9 0 9 - - 9 2 . 1

1 9 7 0 1 2 , 0 4 4 , 9 7 7 1 1 , 0 5 6 , 7 4 7 5 , 3 2 9 9 8 2 , 9 0 2 9 1 . 7

1 9 7 1 1 3 , 7 1 8 , 1 0 8 1 2 , 7 2 3 , 7 1 9 5 , 6 4 6 9 8 8 , 7 4 3 9 2 . 8

1 9 7 2 1 2 , 9 5 3 , 6 8 7 1 1 , 7 8 2 , 6 1 5 1 4 , 1 8 3 1 , 1 5 6 , 8 8 9 9 0 . 9

1 9 7 3 2 1 , 2 8 5 , 9 1 9 1 9 , 8 6 6 , 9 0 3 1 6 , 8 4 9 1 , 4 0 2 , 1 6 7 9 3 . 3

1 9 7 4 3 2 , 5 8 3 , 6 6 5 3 0 , 4 5 1 , 3 4 9 7 , 5 3 2 2 , 1 2 4 , 7 8 0 9 3 . 4

1 9 7 5 4 4 , 6 8 8 , 3 5 8 4 1 , 8 2 0 , 0 4 7 7 , 1 3 7 2 , 8 6 1 , 1 7 4 9 3 . 5

1 9 7 6 6 1 , 9 8 9 , 2 6 6 5 8 , 3 9 9 , 1 2 8 4 2 , 9 7 3 3 , 5 4 7 , 1 6 5 9 2 . 6

1 9 7 7 7 9 , 0 7 5 , 7 0 1 7 5 , 4 6 2 , 8 3 3 1 6 , 2 8 0 3 , 5 9 6 , 5 8 8 9 5 . 4

1 9 7 8 1 2 0 , 3 3 6 , 2 1 1 1 1 4 , 5 5 4 , 8 8 4 1 4 , 0 0 0 5 , 7 6 7 , 3 2 7 9 6 . 0

1 9 7 9 1 4 0 , 2 0 7 , 7 0 8 1 3 5 , 0 3 6 , 8 6 8 2 0 , 0 9 8 5 , 1 5 0 , 7 4 2 9 6 . 3

1 9 8 0 1 7 9 , 4 9 1 , 3 3 9 1 6 2 , 9 5 1 , 6 5 9 2 7 , 7 7 4 1 6 , 5 1 1 , 9 0 6 9 0 . 8

1 9 8 1 1 8 9 , 0 1 9 , 0 4 7 1 7 9 , 7 6 8 , 9 0 2 1 1 0 , 9 2 5 9 , 1 3 9 , 2 2 0 9 5 . 1

1 9 8 2 2 2 4 , 5 9 1 , 7 9 2 2 1 5 , 5 0 8 , 0 7 8 8 1 , 6 8 0 9 , 0 0 2 , 0 3 4 9 6 . 0

1 9 8 3 3 2 1 , 6 0 0 , 4 6 1 3 0 7 , 7 6 7 , 4 7 1 5 4 , 5 1 9 1 3 , 7 7 8 , 4 7 1 9 5 . 7

1 9 8 4 3 5 2 , 6 0 5 , 6 0 5 3 3 7 , 5 2 6 , 0 7 9 5 5 , 7 3 0 1 5 , 0 2 3 , 7 9 6 9 5 . 7

1 9 8 5 3 7 1 , 9 0 6 , 6 1 8 3 5 6 , 3 2 1 , 7 9 4 8 2 , 9 1 3 1 5 , 5 0 1 , 9 1 1 9 5 . 8

1 9 8 6 3 9 2 , 5 6 3 , 9 3 9 3 7 1 , 1 8 4 , 7 0 5 3 8 , 9 7 9 2 1 , 3 4 0 , 2 5 5 9 4 . 6

1 9 8 7 4 7 1 , 6 1 5 , 4 1 0 4 5 2 , 6 5 2 , 1 1 0 1 9 0 , 6 6 5 1 8 , 7 7 2 , 6 3 5 9 6 . 0

1 9 8 8 6 8 2 , 6 0 9 , 5 2 9 6 6 1 , 4 9 4 , 4 7 6 2 3 8 , 5 0 4 2 0 , 8 7 6 , 5 4 9 9 6 . 9

1 9 8 9 8 1 4 , 2 3 0 , 2 5 2 7 8 7 , 2 1 5 , 4 4 9 3 1 , 6 7 8 2 6 , 9 8 3 , 1 2 5 9 6 . 7

1 9 9 0 1 , 2 0 3 , 1 4 5 , 9 8 3 1 , 1 6 4 , 9 2 6 , 6 8 5 3 3 3 , 6 2 6 3 7 , 8 8 5 , 6 7 2 9 6 . 8

1 9 9 1 1 , 5 9 8 , 7 2 1 , 2 9 3 1 , 5 2 5 , 7 2 8 , 6 8 9 6 7 , 6 0 5 7 2 , 9 2 4 , 9 9 9 9 5 . 4

1 9 9 2 1 , 8 3 5 , 9 2 0 , 9 4 1 1 , 7 3 2 , 5 9 2 , 4 6 9 1 , 5 7 5 , 1 9 8 1 0 1 , 7 5 3 , 2 7 4 9 4 . 4

1 9 9 3 2 , 1 5 5 , 0 8 4 , 5 9 7 2 , 0 4 2 , 9 6 1 , 7 3 1 8 1 6 , 9 5 7 1 1 1 , 3 0 5 , 9 0 9 9 4 . 8

1 9 9 4 2 , 4 8 9 , 6 6 1 , 6 0 6 2 , 3 4 4 , 6 4 4 , 2 3 2 6 5 0 , 3 1 5 1 4 4 , 3 6 7 , 0 5 9 9 4 . 2

1 9 9 5 2 , 8 8 7 , 7 0 8 , 6 4 0 2 , 6 9 1 , 0 2 1 , 6 4 7 8 9 3 , 8 6 4 1 9 5 , 7 9 3 , 1 2 9 9 3 . 2

1 9 9 6 3 , 2 3 5 , 9 8 7 , 0 6 1 3 , 0 4 1 , 2 4 0 , 5 9 8 5 , 6 4 0 , 5 3 4 1 8 9 , 1 0 5 , 9 2 9 9 4 . 0

1 9 9 7 3 , 5 8 9 , 9 1 6 , 5 2 1 3 , 3 1 9 , 4 8 3 , 6 8 8 2 , 5 8 4 , 2 1 4 2 6 7 , 8 4 8 , 6 1 9 9 2 . 5

1 9 9 8 2 , 7 6 9 , 1 8 4 , 3 6 3 2 , 4 7 9 , 8 2 9 , 1 3 5 4 , 2 2 8 , 6 3 5 2 8 5 , 1 2 6 , 5 9 3 8 9 . 6

1 9 9 9 3 , 2 4 9 , 6 5 2 , 6 1 7 3 , 0 6 5 , 4 1 0 , 7 0 9 4 , 3 2 0 , 5 5 1 1 7 9 , 9 2 1 , 3 5 7 9 4 . 3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 취득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1 2 5

재정통계

1 9 6 6 5 , 0 0 7 , 4 2 6 4 , 9 6 2 , 9 8 6 - - 9 9 . 1

1 9 6 7 3 , 3 8 3 , 7 8 1 3 , 3 5 0 , 2 0 8 - - 9 9 . 0

1 9 6 8 3 , 4 9 2 , 7 5 4 3 , 4 4 9 , 8 4 8 - - 9 8 . 8

1 9 6 9 4 , 8 3 7 , 3 6 7 4 , 7 8 0 , 4 6 5 - - 9 8 . 8

1 9 7 0 3 , 1 7 2 , 9 2 0 3 , 1 2 2 , 5 8 1 2 9 1 5 0 , 0 4 8 9 8 . 4

1 9 7 1 4 , 5 6 9 , 7 4 4 4 , 5 2 2 , 0 3 9 7 5 4 4 6 , 9 5 1 9 9 . 0

1 9 7 2 5 , 3 9 8 , 0 1 0 5 , 3 3 6 , 3 0 7 1 , 0 3 8 6 0 , 6 6 5 9 8 . 9

1 9 7 3 8 , 1 5 5 , 9 1 2 8 , 0 8 6 , 6 8 4 8 5 4 6 8 , 3 7 4 9 9 . 2

1 9 7 4 1 3 , 9 7 9 , 6 8 2 1 3 , 8 6 6 , 3 0 9 8 6 9 1 1 2 , 5 0 4 9 9 . 2

1 9 7 5 2 1 , 0 2 4 , 8 5 9 2 0 , 8 4 0 , 8 9 9 1 , 0 8 3 1 8 2 , 8 7 7 9 9 . 1

1 9 7 6 3 1 , 7 8 5 , 4 2 2 3 1 , 6 3 6 , 8 7 8 1 0 3 1 4 8 , 4 4 1 9 9 . 5

1 9 7 7 3 6 , 0 9 5 , 9 4 6 3 5 , 9 4 5 , 3 9 8 2 5 6 1 5 0 , 2 9 2 9 9 . 6

1 9 7 8 4 4 , 5 2 9 , 3 3 1 4 4 , 3 1 7 , 5 1 2 2 , 2 0 4 2 0 9 , 6 1 5 9 9 . 5

1 9 7 9 5 3 , 9 1 1 , 5 0 9 5 3 , 6 4 4 , 0 2 4 3 , 0 9 0 2 6 4 , 3 9 5 9 9 . 5

1 9 8 0 6 3 , 1 4 0 , 6 1 0 6 2 , 5 7 3 , 4 0 2 7 , 3 1 2 5 5 9 , 8 9 6 9 9 . 1

1 9 8 1 7 8 , 5 4 8 , 3 2 4 7 8 , 0 3 9 , 3 1 3 3 , 9 1 4 5 0 5 , 0 9 7 9 9 . 4

1 9 8 2 8 3 , 3 6 0 , 4 0 9 8 3 , 0 2 7 , 8 9 3 1 , 2 8 1 3 3 1 , 2 3 5 9 9 . 6

1 9 8 3 9 1 , 0 1 4 , 4 6 9 9 0 , 5 9 1 , 8 4 3 1 , 8 8 8 4 2 0 , 7 3 8 9 9 . 5

1 9 8 4 9 3 , 1 3 3 , 2 6 5 9 2 , 5 4 7 , 1 1 9 5 , 6 7 9 5 8 0 , 4 6 7 9 9 . 4

1 9 8 5 1 4 , 3 8 7 , 2 7 6 1 4 , 2 1 5 , 0 8 8 4 7 7 1 7 1 , 7 1 1 9 8 . 8

1 9 8 6 1 4 , 9 9 1 , 2 7 6 1 4 , 7 5 8 , 0 1 1 1 4 , 0 8 1 2 1 9 , 1 8 4 9 8 . 4

1 9 8 7 1 6 , 8 5 7 , 5 4 5 1 6 , 6 6 1 , 2 3 3 1 , 2 2 8 1 9 5 , 0 8 4 9 8 . 8

1 9 8 8 1 8 , 9 7 1 , 6 4 9 1 8 , 7 1 3 , 5 4 0 5 5 3 2 5 7 , 5 5 6 9 8 . 6

1 9 8 9 7 , 4 8 1 , 5 2 8 7 , 2 6 8 , 0 2 1 3 6 2 1 3 , 4 7 1 9 7 . 1

1 9 9 0 6 , 1 7 5 , 0 2 5 5 , 9 8 8 , 5 1 9 2 0 1 8 6 , 4 8 6 9 7 . 0

1 9 9 1 6 , 0 0 2 , 6 4 1 5 , 8 3 2 , 2 5 2 3 3 9 1 7 0 , 0 5 0 9 7 . 2

1 9 9 2 3 , 2 2 2 , 6 4 4 2 , 9 8 6 , 8 9 2 - 2 3 5 , 7 5 2 9 2 . 7

1 9 9 3 2 , 3 1 7 , 0 9 8 2 , 2 4 8 , 6 3 3 - 6 8 , 4 6 5 9 7 . 0

1 9 9 4 2 , 4 5 5 , 9 2 9 2 , 3 0 3 , 3 2 3 4 0 8 1 5 2 , 1 9 8 9 3 . 8

1 9 9 5 2 , 1 5 1 , 9 0 5 2 , 0 6 6 , 2 0 9 7 8 8 5 , 6 1 8 9 6 . 0

1 9 9 6 3 , 9 4 6 , 0 0 6 2 , 6 3 9 , 4 3 2 - 1 , 3 0 6 , 5 7 4 6 6 . 9

1 9 9 7 2 , 8 5 6 , 1 3 7 2 , 7 9 7 , 3 1 4 5 3 5 8 , 7 7 0 9 7 . 9

1 9 9 8 2 , 9 4 5 , 4 4 6 2 , 6 7 9 , 3 2 6 4 7 6 2 6 5 , 6 4 4 9 1 . 0

1 9 9 9 4 , 5 3 8 , 7 8 8 4 , 3 4 3 , 4 3 4 2 7 1 9 5 , 3 2 7 9 5 . 7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 농지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1 2 6 2 0 0 2년3월호

재정통계

1 9 6 6 1 , 1 0 1 , 3 6 4 1 , 0 8 0 , 5 5 1 - - 9 8 . 1

1 9 6 7 1 , 5 7 7 , 6 7 0 1 , 5 5 5 , 0 1 8 - - 9 8 . 6

1 9 6 8 2 , 5 4 1 , 0 1 5 2 , 4 8 7 , 5 0 8 - - 9 7 . 9

1 9 6 9 3 , 9 7 7 , 0 5 4 3 , 8 6 9 , 2 5 9 - - 9 7 . 3

1 9 7 0 5 , 8 3 6 , 7 0 2 5 , 6 0 4 , 7 6 2 1 , 0 2 7 2 3 0 , 9 1 3 9 6 . 0

1 9 7 1 6 , 6 8 3 , 6 2 3 6 , 3 9 2 , 5 8 7 3 , 2 7 5 2 8 7 , 7 6 1 9 5 . 6

1 9 7 2 7 , 1 9 1 , 8 4 6 6 , 8 7 9 , 6 0 4 6 , 2 6 9 3 0 5 , 9 7 3 9 5 . 7

1 9 7 3 8 , 2 4 6 , 0 1 2 7 , 8 6 6 , 0 2 8 4 , 8 6 8 3 7 5 , 1 1 6 9 5 . 4

1 9 7 4 1 2 , 9 2 6 , 6 7 8 1 2 , 0 1 5 , 9 0 1 6 , 3 9 4 9 0 4 , 3 8 3 9 3 . 0

1 9 7 5 1 3 , 1 1 1 , 0 7 5 1 2 , 3 5 3 , 4 8 6 5 , 1 5 1 7 5 2 , 4 3 8 9 4 . 2

1 9 7 6 1 4 , 8 6 8 , 5 5 1 1 4 , 1 3 6 , 6 0 8 5 , 6 2 5 7 2 6 , 3 1 8 9 5 . 1

1 9 7 7 1 9 , 6 8 1 , 5 8 6 1 8 , 7 9 4 , 8 2 3 2 , 0 5 1 8 8 4 , 7 1 2 9 5 . 5

1 9 7 8 2 6 , 8 4 7 , 0 0 9 2 5 , 5 0 5 , 0 0 7 1 6 , 4 7 8 1 , 3 2 5 , 5 2 4 9 5 . 0

1 9 7 9 5 1 , 6 9 5 , 6 5 7 4 8 , 4 3 8 , 7 1 6 3 1 , 6 4 8 3 , 2 2 5 , 2 9 3 9 3 . 7

1 9 8 0 6 1 , 7 0 5 , 0 6 8 5 6 , 9 4 1 , 8 7 5 8 7 , 2 3 8 4 , 6 7 5 , 9 5 5 9 2 . 3

1 9 8 1 6 4 , 1 2 6 , 9 4 1 6 1 , 0 1 2 , 5 9 3 1 6 6 , 1 4 9 2 , 9 4 8 , 1 9 9 9 5 . 1

1 9 8 2 7 1 , 9 2 7 , 3 9 2 6 7 , 9 8 0 , 5 1 3 1 0 3 , 5 5 6 3 , 8 4 3 , 3 2 3 9 4 . 5

1 9 8 3 8 8 , 8 4 6 , 7 9 1 8 3 , 8 0 4 , 5 2 9 1 0 0 , 1 2 4 4 , 9 4 2 , 1 3 8 9 4 . 3

1 9 8 4 1 1 0 , 3 9 0 , 8 5 3 1 0 3 , 6 6 8 , 7 0 6 1 2 6 , 2 7 5 6 , 5 9 5 , 8 7 2 9 3 . 9

1 9 8 5 1 2 6 , 3 5 1 , 3 9 1 1 1 8 , 3 0 4 , 6 9 8 8 1 , 4 5 6 7 , 9 6 5 , 2 3 7 9 3 . 6

1 9 8 6 1 5 0 , 1 5 0 , 1 2 5 1 3 9 , 1 3 3 , 0 6 8 7 2 , 6 2 1 1 0 , 9 4 4 , 4 3 6 9 2 . 7

1 9 8 7 1 8 2 , 9 4 0 , 9 2 2 1 6 7 , 7 1 9 , 2 8 2 6 8 , 4 8 5 1 5 , 1 5 3 , 1 5 5 9 1 . 7

1 9 8 8 2 3 6 , 5 1 2 , 7 5 0 2 1 8 , 0 5 5 , 0 4 6 1 1 3 , 8 8 3 1 8 , 3 4 3 , 8 2 1 9 2 . 2

1 9 8 9 3 2 9 , 2 0 7 , 5 4 8 3 0 4 , 6 8 0 , 6 7 7 1 0 7 , 7 5 4 2 4 , 4 1 9 , 1 1 7 9 2 . 5

1 9 9 0 4 6 3 , 2 2 4 , 7 2 3 4 2 5 , 9 3 4 , 2 5 9 2 5 3 , 6 1 7 3 7 , 0 3 6 , 8 4 7 9 1 . 9

1 9 9 1 6 8 8 , 5 4 0 , 9 8 5 6 3 4 , 9 5 3 , 1 8 6 2 8 5 , 9 5 7 5 3 , 3 0 1 , 8 4 2 9 2 . 2

1 9 9 2 8 8 4 , 5 6 4 , 0 8 1 8 2 6 , 2 3 4 , 5 0 9 1 1 1 , 9 5 5 5 8 , 2 1 7 , 6 1 7 9 3 . 4

1 9 9 3 1 , 0 9 2 , 6 7 3 , 4 0 9 1 , 0 2 7 , 1 2 4 , 9 8 4 2 3 3 , 0 4 2 6 5 , 3 1 5 , 3 8 3 9 4 . 0

1 9 9 4 1 , 3 8 5 , 4 8 8 , 3 0 1 1 , 2 9 3 , 7 8 5 , 7 3 8 8 6 , 8 1 6 9 1 , 6 1 5 , 7 4 7 9 3 . 4

1 9 9 5 1 , 6 9 0 , 2 9 5 , 0 7 3 1 , 5 4 5 , 2 3 1 , 9 1 4 1 5 6 , 9 3 0 1 4 4 , 9 0 6 , 2 2 9 9 1 . 4

1 9 9 6 1 , 9 8 8 , 1 1 0 , 1 9 2 1 , 8 1 8 , 4 3 9 , 9 0 2 1 5 9 , 1 3 3 1 6 9 , 5 1 1 , 1 5 7 9 1 . 5

1 9 9 7 2 , 2 8 0 , 5 1 5 , 5 4 2 2 , 0 5 4 , 0 1 2 , 3 1 7 2 9 9 , 0 8 4 2 2 6 , 2 0 4 , 1 4 1 9 0 . 1

1 9 9 8 2 , 4 5 9 , 1 0 5 , 5 8 6 2 , 1 7 4 , 8 7 1 , 3 7 9 4 7 9 , 6 0 4 2 8 3 , 7 5 4 , 6 0 3 8 8 . 4

1 9 9 9 2 , 1 8 3 , 3 0 4 , 4 2 5 1 , 9 3 6 , 3 9 1 , 9 8 6 8 5 4 , 3 9 3 2 4 6 , 0 5 8 , 0 4 6 8 8 . 7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3. 자동차세및 동 부가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1 2 7

재정통계

1 9 6 6 1 9 0 , 9 2 0 1 9 0 , 6 9 1 - - 9 9 . 9

1 9 6 7 1 7 8 , 4 6 2 1 7 8 , 4 3 1 - - 1 0 0 . 0

1 9 6 8 1 6 6 , 0 6 1 1 6 6 , 0 3 9 - - 1 0 0 . 0

1 9 6 9 1 9 9 , 0 6 0 1 9 9 , 0 4 7 - - 1 0 0 . 0

1 9 7 0 2 3 5 , 8 8 5 2 3 5 , 8 4 2 - 43 1 0 0 . 0

1 9 7 1 2 1 4 , 8 9 7 2 1 4 , 8 7 6 - 21 1 0 0 . 0

1 9 7 2 2 2 7 , 2 7 1 2 2 7 , 2 6 6 - 6 1 0 0 . 0

1 9 7 3 2 2 5 , 3 6 1 2 2 5 , 1 9 8 1 162 9 9 . 9

1 9 7 4 3 0 5 , 2 8 4 3 0 5 , 2 8 2 - 2 1 0 0 . 0

1 9 7 5 5 4 8 , 0 5 0 5 4 6 , 1 4 2 - 1 , 9 0 8 9 9 . 7

1 9 7 6 1 , 0 9 3 , 8 1 1 1 , 0 9 3 , 4 3 2 - 379 1 0 0 . 0

1 9 7 7 1 , 3 7 5 , 4 4 4 1 , 3 7 5 , 4 3 4 - 10 1 0 0 . 0

1 9 7 8 1 , 4 5 3 , 7 5 2 1 , 4 5 3 , 7 0 4 - 48 1 0 0 . 0

1 9 7 9 3 , 8 4 7 , 1 5 8 3 , 8 4 4 , 3 8 4 - 2 , 7 7 4 9 9 . 9

1 9 8 0 4 , 6 8 4 , 4 2 5 4 , 6 8 0 , 4 6 3 - 3 , 9 6 2 9 9 . 9

1 9 8 1 6 , 3 2 8 , 8 0 6 6 , 1 9 9 , 9 2 8 - 1 2 8 , 8 7 8 9 8 . 0

1 9 8 2 7 , 8 1 7 , 6 6 0 7 , 8 1 3 , 9 5 3 - 3 , 7 0 7 1 0 0 . 0

1 9 8 3 1 0 , 6 2 9 , 0 1 3 1 0 , 6 2 8 , 9 2 5 - 88 1 0 0 . 0

1 9 8 4 1 2 , 7 1 2 , 6 8 6 1 2 , 7 1 2 , 5 6 7 - 119 1 0 0 . 0

1 9 8 5 1 5 , 5 4 6 , 1 8 1 1 5 , 5 3 8 , 1 0 7 - 8 , 0 7 4 9 9 . 9

1 9 8 6 1 8 , 6 0 0 , 5 4 2 1 8 , 5 9 0 , 1 8 9 - 1 0 , 3 5 3 9 9 . 9

1 9 8 7 1 9 , 3 5 9 , 9 7 2 1 9 , 3 0 3 , 6 6 8 - 5 6 , 3 0 4 9 9 . 7

1 9 8 8 1 7 , 8 2 5 , 0 5 3 1 7 , 8 2 1 , 9 8 8 - 3 , 0 6 5 1 0 0 . 0

1 9 8 9 1 7 , 3 8 8 , 5 3 0 1 7 , 3 4 8 , 2 9 0 - 4 0 , 2 4 0 9 9 . 8

1 9 9 0 1 7 , 7 7 8 , 5 7 1 1 7 , 7 7 8 , 1 8 1 - 390 1 0 0 . 0

1 9 9 1 2 1 , 8 1 2 , 6 7 3 2 1 , 7 6 4 , 2 0 3 - 4 8 , 4 7 0 9 9 . 8

1 9 9 2 2 2 , 5 3 7 , 4 7 2 2 2 , 5 2 8 , 8 4 6 - 8 , 6 2 6 1 0 0 . 0

1 9 9 3 2 6 , 2 6 6 , 4 2 0 2 6 , 2 6 6 , 3 8 4 - 36 1 0 0 . 0

1 9 9 4 3 0 , 0 0 4 , 3 4 9 2 9 , 8 7 8 , 4 0 6 - 1 2 5 , 9 4 3 9 9 . 6

1 9 9 5 3 3 , 9 5 6 , 1 1 2 3 3 , 9 1 1 , 4 2 6 - 4 4 , 6 8 6 9 9 . 9

1 9 9 6 3 8 , 6 4 3 , 3 9 7 3 7 , 8 8 5 , 5 5 3 - 7 5 7 , 8 4 4 9 8 . 0

1 9 9 7 4 8 , 1 7 7 , 8 5 1 4 7 , 2 0 3 , 6 8 3 - 9 7 4 , 1 6 8 9 8 . 0

1 9 9 8 4 8 , 9 6 8 , 8 9 4 4 8 , 1 9 3 , 9 4 7 - 7 7 4 , 9 4 7 9 8 . 4

1 9 9 9 4 5 , 6 8 5 , 7 3 5 4 5 , 5 9 1 , 6 5 4 - 9 4 , 0 8 1 9 9 . 8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4. 도축세및 동 부가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1 2 8 2 0 0 2년3월호

재정통계

1 9 6 6 6 8 , 5 4 5 6 4 , 9 7 4 - - 9 4 . 8

1 9 6 7 2 1 9 , 8 6 8 2 1 3 , 9 5 2 - - 9 7 . 3

1 9 6 8 1 , 1 6 2 , 7 3 9 1 , 1 3 2 , 3 7 5 - - 9 7 . 4

1 9 6 9 1 , 5 5 3 , 1 3 7 1 , 4 6 7 , 4 7 7 - - 9 4 . 5

1 9 7 0 2 , 3 2 9 , 4 5 5 2 , 2 0 6 , 2 9 4 697 1 2 2 , 4 6 4 9 4 . 7

1 9 7 1 2 , 9 4 1 , 2 3 6 2 , 7 8 1 , 2 1 7 969 1 5 9 , 0 5 0 9 4 . 6

1 9 7 2 5 , 8 4 1 , 0 7 2 5 , 4 9 0 , 8 7 7 4 , 3 3 6 3 4 5 , 8 5 9 9 4 . 0

1 9 7 3 6 , 8 3 5 , 0 1 7 6 , 4 7 6 , 0 7 6 6 , 5 6 0 3 5 2 , 3 8 1 9 4 . 7

1 9 7 4 8 , 7 1 6 , 4 8 9 8 , 3 2 1 , 7 5 9 2 , 9 1 4 3 9 1 , 8 1 6 9 5 . 5

1 9 7 5 1 4 , 0 1 0 , 5 5 6 1 3 , 4 0 4 , 0 7 8 1 , 9 9 5 6 0 4 , 4 8 3 9 5 . 7

1 9 7 6 1 8 , 1 8 5 , 5 1 6 1 7 , 5 2 2 , 3 9 8 950 6 6 2 , 1 6 8 9 6 . 4

1 9 7 7 1 8 , 9 5 8 , 4 1 3 1 8 , 3 7 0 , 0 6 7 1 , 8 8 1 5 8 6 , 4 6 5 9 6 . 9

1 9 7 8 2 0 , 6 4 9 , 3 5 3 2 0 , 0 6 4 , 9 6 0 7 , 1 9 7 5 7 7 , 1 9 6 9 7 . 2

1 9 7 9 3 5 , 0 8 8 , 5 5 3 3 4 , 2 2 0 , 6 0 0 4 , 2 2 0 8 6 3 , 7 3 3 9 7 . 5

1 9 8 0 5 2 , 4 6 4 , 4 7 0 5 0 , 9 6 5 , 2 9 2 1 3 , 4 7 4 1 , 4 8 5 , 7 0 4 9 7 . 1

1 9 8 1 6 8 , 2 7 7 , 3 1 4 6 6 , 6 0 9 , 3 4 3 1 4 , 0 6 3 1 , 6 5 3 , 9 0 8 9 7 . 6

1 9 8 2 8 2 , 6 1 5 , 8 2 0 8 0 , 6 2 8 , 4 5 0 1 5 , 3 0 7 1 , 9 7 2 , 0 6 3 9 7 . 6

1 9 8 3 9 4 , 6 9 9 , 9 9 3 9 2 , 1 8 7 , 8 1 9 4 , 7 3 6 2 , 5 0 7 , 4 3 8 9 7 . 3

1 9 8 4 1 0 2 , 8 6 3 , 0 8 7 1 0 0 , 4 4 3 , 4 9 1 4 , 5 8 9 2 , 4 1 5 , 0 0 7 9 7 . 6

1 9 8 5 1 1 7 , 1 0 0 , 2 8 9 1 1 4 , 4 6 2 , 5 8 2 1 1 , 5 6 4 2 , 6 2 6 , 1 4 3 9 7 . 7

1 9 8 6 1 2 6 , 6 3 1 , 5 0 3 1 2 3 , 8 6 3 , 4 6 0 2 6 , 5 0 4 2 , 7 4 1 , 5 3 9 9 7 . 8

1 9 8 7 1 3 8 , 2 0 8 , 6 6 1 1 3 4 , 4 2 3 , 5 1 1 7 , 3 2 2 3 , 7 7 7 , 8 2 8 9 7 . 3

1 9 8 8 1 5 2 , 4 0 8 , 6 5 4 1 4 9 , 0 8 1 , 7 1 0 4 3 , 9 7 4 3 , 2 8 2 , 9 7 0 9 7 . 8

1 9 8 9 1 8 5 , 0 6 5 , 8 4 6 1 8 1 , 3 8 2 , 1 0 2 1 1 , 8 4 1 3 , 6 7 1 , 9 0 3 9 8 . 0

1 9 9 0 2 5 0 , 0 0 3 , 7 1 6 2 4 3 , 6 2 3 , 9 2 4 1 6 , 9 2 8 6 , 3 6 2 , 8 6 4 9 7 . 4

1 9 9 1 3 1 4 , 4 1 2 , 6 3 5 3 0 7 , 3 1 9 , 3 0 8 6 , 0 8 4 7 , 0 8 7 , 2 4 3 9 7 . 7

1 9 9 2 4 0 3 , 2 6 5 , 2 1 1 3 9 4 , 4 9 0 , 5 1 3 2 0 , 3 7 2 8 , 7 5 4 , 3 2 6 9 7 . 8

1 9 9 3 4 8 4 , 2 8 6 , 7 0 8 4 7 3 , 2 9 6 , 7 2 1 5 6 , 8 2 5 1 0 , 9 3 3 , 1 6 2 9 7 . 7

1 9 9 4 5 8 2 , 7 2 7 , 3 9 9 5 6 3 , 9 5 3 , 1 8 2 2 4 , 4 9 5 1 8 , 7 4 9 , 7 2 2 9 6 . 8

1 9 9 5 6 7 6 , 8 7 0 , 0 9 5 6 5 2 , 7 2 9 , 3 9 1 7 4 , 8 9 8 2 4 , 0 6 5 , 8 0 6 9 6 . 4

1 9 9 6 7 1 7 , 9 3 1 , 0 3 5 6 9 7 , 1 5 1 , 7 7 5 1 3 4 , 3 8 1 2 0 , 6 4 4 , 8 7 9 9 7 . 1

1 9 9 7 7 5 6 , 6 5 3 , 9 5 0 7 3 1 , 4 7 0 , 9 6 0 7 1 , 3 0 5 2 5 , 1 1 1 , 6 8 5 9 6 . 7

1 9 9 8 7 9 8 , 2 6 6 , 4 1 2 7 5 2 , 3 2 4 , 6 8 6 1 2 5 , 1 0 4 4 5 , 8 1 6 , 6 2 2 9 4 . 2

1 9 9 9 8 2 8 , 1 1 9 , 6 9 9 7 8 5 , 0 1 3 , 2 3 8 2 6 0 , 5 8 0 4 2 , 8 4 5 , 8 8 1 9 4 . 8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5. 도시계획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1 2 9

재정통계

1 9 9 2 4 1 , 1 3 4 , 8 5 8 4 1 , 1 3 4 , 7 7 3 - 85 1 0 0 . 0

1 9 9 3 4 9 , 9 3 5 , 2 4 0 4 9 , 8 5 8 , 5 4 1 - 7 6 , 6 9 9 9 9 . 8

1 9 9 4 5 4 , 7 5 1 , 0 4 7 5 4 , 4 6 8 , 7 7 2 - 2 8 2 , 2 7 5 9 9 . 5

1 9 9 5 6 1 , 1 9 6 , 8 4 2 6 1 , 0 9 5 , 4 0 9 9 0 1 0 1 , 3 4 3 9 9 . 8

1 9 9 6 6 8 , 1 0 5 , 1 0 3 6 7 , 8 9 7 , 3 1 1 1 3 6 2 0 7 , 6 5 6 9 9 . 7

1 9 9 7 7 0 , 9 3 1 , 8 5 9 7 0 , 7 7 1 , 0 4 1 6 6 1 6 0 , 7 5 2 9 9 . 8

1 9 9 8 7 0 , 5 3 5 , 3 6 6 7 0 , 3 2 9 , 2 8 1 7 , 9 5 4 1 9 8 , 1 3 1 9 9 . 7

1 9 9 9 7 6 , 2 9 2 , 0 7 1 7 6 , 0 4 0 , 6 0 6 1 , 0 9 3 2 5 0 , 3 7 2 9 9 . 7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6. 지역개발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1 3 0 2 0 0 2년2월호

재정통계

1 9 7 7 9 , 7 0 8 , 3 4 7 9 , 6 3 5 , 5 3 5 6 7 2 , 8 0 6 9 9 . 3

1 9 7 8 1 6 , 7 9 9 , 9 0 8 1 6 , 7 0 5 , 6 1 9 592 9 3 , 6 9 7 9 9 . 4

1 9 7 9 2 5 , 9 7 0 , 4 1 3 2 5 , 7 4 5 , 7 5 4 3 , 3 4 5 2 2 1 , 3 1 4 9 9 . 1

1 9 8 0 3 1 , 1 5 0 , 9 5 2 3 0 , 7 4 8 , 8 1 7 8 , 9 6 9 3 9 3 , 1 6 6 9 8 . 7

1 9 8 1 3 6 , 4 9 6 , 1 8 2 3 6 , 0 8 4 , 1 8 0 4 , 6 0 7 4 0 7 , 3 9 5 9 8 . 9

1 9 8 2 4 3 , 7 2 6 , 3 7 1 4 3 , 2 8 3 , 8 7 2 1 8 , 5 0 6 4 2 3 , 9 9 3 9 9 . 0

1 9 8 3 5 0 , 1 2 0 , 2 2 6 4 9 , 5 3 3 , 5 4 5 6 , 9 5 6 5 7 9 , 7 2 5 9 8 . 8

1 9 8 4 5 6 , 1 2 2 , 3 0 3 5 5 , 5 3 4 , 3 4 2 1 0 , 6 4 0 5 7 7 , 3 2 1 9 9 . 0

1 9 8 5 6 1 , 9 4 0 , 6 3 0 6 1 , 3 6 5 , 4 3 7 1 3 , 1 2 9 5 6 2 , 0 6 4 9 9 . 1

1 9 8 6 6 8 , 7 1 7 , 1 5 3 6 8 , 0 4 7 , 4 7 2 5 , 3 4 5 6 6 4 , 3 3 6 9 9 . 0

1 9 8 7 8 3 , 1 1 9 , 4 6 8 8 2 , 3 9 0 , 4 3 0 3 , 4 5 2 7 2 5 , 5 8 6 9 9 . 1

1 9 8 8 1 0 3 , 0 1 5 , 5 9 7 1 0 2 , 3 4 3 , 8 0 7 4 , 8 2 9 6 6 6 , 9 6 1 9 9 . 3

1 9 8 9 1 2 7 , 4 0 2 , 9 0 6 1 2 6 , 5 9 3 , 9 2 5 3 , 6 6 6 8 0 5 , 3 1 5 9 9 . 4

1 9 9 0 1 4 6 , 6 8 1 , 5 6 8 1 4 5 , 5 8 9 , 8 1 6 1 1 , 7 8 2 1 , 0 7 9 , 9 7 0 9 9 . 3

1 9 9 1 1 7 5 , 0 6 7 , 8 1 8 1 7 0 , 7 8 5 , 9 6 7 3 , 2 3 0 4 , 2 7 8 , 6 2 1 9 7 . 6

1 9 9 2 2 1 3 , 1 1 7 , 1 4 7 2 1 1 , 6 4 7 , 6 0 9 1 5 , 4 1 4 1 , 4 5 4 , 1 2 4 9 9 . 3

1 9 9 3 2 2 8 , 4 3 3 , 3 7 1 2 2 6 , 7 0 5 , 0 5 5 1 8 , 1 1 9 1 , 7 1 0 , 1 9 7 9 9 . 2

1 9 9 4 2 5 5 , 3 9 8 , 1 4 3 2 5 3 , 0 5 9 , 2 1 1 6 , 4 7 4 2 , 3 3 2 , 4 5 8 9 9 . 1

1 9 9 5 2 9 9 , 2 6 4 , 8 1 9 2 9 6 , 0 9 5 , 5 2 6 8 , 9 9 4 3 , 1 6 0 , 2 9 9 9 8 . 9

1 9 9 6 3 5 7 , 6 2 8 , 7 8 8 3 5 4 , 3 0 8 , 5 7 9 1 6 , 5 8 4 3 , 2 9 7 , 2 5 5 9 9 . 1

1 9 9 7 3 8 1 , 6 7 3 , 7 7 1 3 7 7 , 3 0 6 , 6 4 3 1 4 , 5 5 9 4 , 3 5 2 , 5 6 9 9 8 . 9

1 9 9 8 3 4 2 , 6 6 1 , 9 3 8 3 3 6 , 7 0 4 , 2 4 4 5 2 , 4 8 9 5 , 9 0 5 , 2 0 5 9 8 . 3

1 9 9 9 3 5 1 , 0 7 6 , 9 2 5 3 3 6 , 7 0 4 , 2 4 4 3 2 , 6 4 4 4 , 3 1 9 , 0 2 9 9 8 . 8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7. 사업소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1 3 1

재정통계

1 9 6 6 1 4 3 , 5 2 5 1 3 8 , 7 2 2 - - 9 6 . 7

1 9 6 7 1 6 2 , 2 5 6 1 5 7 , 8 3 9 - - 9 7 . 3

1 9 6 8 3 2 1 , 1 0 8 3 1 3 , 2 0 1 - - 9 7 . 5

1 9 6 9 4 1 8 , 6 2 5 4 0 5 , 1 7 6 - - 9 6 . 8

1 9 7 0 5 4 2 , 6 7 4 5 1 9 , 2 1 2 173 2 3 , 2 8 9 9 5 . 7

1 9 7 1 7 0 3 , 0 4 7 6 7 0 , 7 5 1 216 3 2 , 0 8 0 9 5 . 4

1 9 7 2 8 8 8 , 3 6 9 8 4 4 , 9 0 3 804 4 2 , 6 6 2 9 5 . 1

1 9 7 3 1 , 1 9 5 , 2 7 5 1 , 1 4 2 , 3 1 7 758 5 2 , 2 0 0 9 5 . 6

1 9 7 4 1 , 5 8 7 , 9 1 2 1 , 5 4 1 , 4 4 4 245 4 6 , 2 2 3 9 7 . 1

1 9 7 5 2 , 9 3 1 , 5 6 3 2 , 8 4 0 , 7 1 8 449 9 0 , 3 9 6 9 6 . 9

1 9 7 6 4 , 0 2 3 , 2 8 3 3 , 9 0 7 , 1 4 6 307 1 1 5 , 8 3 0 9 7 . 1

1 9 7 7 4 , 8 7 9 , 4 3 3 4 , 7 7 9 , 1 4 8 384 9 9 , 9 0 1 9 7 . 9

1 9 7 8 5 , 4 5 7 , 3 7 0 5 , 3 6 0 , 9 1 4 1 , 0 7 1 9 5 , 3 8 5 9 8 . 2

1 9 7 9 8 , 7 0 1 , 9 5 5 8 , 5 6 9 , 9 0 6 646 1 3 1 , 4 0 3 9 8 . 5

1 9 8 0 1 3 , 2 9 4 , 1 9 6 1 3 , 0 3 2 , 3 1 6 3 , 2 8 0 2 5 8 , 6 0 0 9 8 . 0

1 9 8 1 1 7 , 1 8 3 , 3 1 3 1 6 , 7 9 0 , 3 5 6 3 , 6 7 5 3 8 9 , 2 8 2 9 7 . 7

1 9 8 2 2 3 , 5 0 7 , 3 4 2 2 3 , 0 2 2 , 5 0 0 5 , 1 2 1 4 7 9 , 7 2 1 9 7 . 9

1 9 8 3 2 7 , 1 6 6 , 7 8 3 2 6 , 6 2 4 , 8 1 5 3 , 1 7 9 5 3 8 , 7 8 9 9 8 . 0

1 9 8 4 3 5 , 3 3 3 , 2 1 5 3 4 , 5 3 3 , 6 7 7 3 , 0 6 7 7 9 6 , 4 7 1 9 7 . 7

1 9 8 5 4 0 , 2 0 1 , 5 4 4 3 9 , 2 7 5 , 8 8 6 3 , 5 8 2 9 2 2 , 0 7 6 9 7 . 7

1 9 8 6 4 5 , 6 5 3 , 1 5 4 4 4 , 5 5 1 , 2 5 6 3 , 1 2 8 1 , 0 9 8 , 7 7 0 9 7 . 6

1 9 8 7 5 1 , 9 4 6 , 5 5 4 5 0 , 3 0 4 , 4 5 1 1 , 2 4 6 1 , 6 4 0 , 8 5 7 9 6 . 8

1 9 8 8 6 0 , 6 1 6 , 3 7 2 5 9 , 1 1 9 , 6 9 3 9 , 5 0 9 1 , 4 8 7 , 1 7 0 9 7 . 5

1 9 8 9 7 5 , 0 0 0 , 0 1 2 7 3 , 2 4 2 , 1 9 7 2 , 0 9 0 1 , 7 5 5 , 7 2 5 9 7 . 7

1 9 9 0 8 7 , 4 8 8 , 4 0 8 8 6 , 1 1 8 , 0 4 6 6 , 8 2 9 1 , 3 6 3 , 5 3 3 9 8 . 4

1 9 9 1 1 0 7 , 1 3 6 , 3 3 7 1 0 5 , 4 5 7 , 8 2 6 5 , 1 1 2 1 , 6 7 3 , 3 9 9 9 8 . 4

1 9 9 2 1 3 4 , 4 5 2 , 5 7 5 1 3 1 , 7 5 7 , 3 8 9 3 3 , 7 5 3 2 , 6 6 1 , 4 3 3 9 8 . 0

1 9 9 3 1 5 7 , 6 9 4 , 4 6 5 1 5 4 , 3 4 5 , 2 6 8 6 9 , 3 6 5 3 , 2 7 9 , 8 3 2 9 7 . 9

1 9 9 4 1 8 8 , 5 3 2 , 6 3 1 1 8 2 , 9 0 1 , 2 9 2 3 9 , 3 3 4 5 , 5 9 2 , 0 0 5 9 7 . 0

1 9 9 5 2 1 2 , 2 2 2 , 1 9 3 2 0 4 , 2 7 2 , 3 3 2 9 3 , 4 2 5 7 , 8 5 6 , 4 3 6 9 6 . 3

1 9 9 6 2 4 7 , 6 0 4 , 6 5 2 2 3 9 , 6 6 6 , 2 9 2 1 9 0 , 9 1 0 7 , 7 4 7 , 4 5 0 9 6 . 8

1 9 9 7 2 7 7 , 7 6 4 , 4 9 3 2 6 7 , 7 0 3 , 8 2 6 6 6 , 1 2 0 9 , 9 9 4 , 5 4 7 9 6 . 4

1 9 9 8 3 2 5 , 1 8 8 , 8 5 7 3 0 1 , 3 5 5 , 6 6 7 1 4 2 , 4 3 1 2 3 , 6 9 0 , 7 5 9 9 2 . 7

1 9 9 9 3 3 8 , 2 1 3 , 9 3 9 3 1 6 , 1 1 2 , 0 8 4 3 1 9 , 1 4 2 2 1 , 7 8 2 , 7 1 3 9 3 . 5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8. 소방공동시설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1 3 2 2 0 0 2년3월호

재정통계

1 9 6 6 1 7 , 3 2 0 1 3 , 7 8 0 - - 7 9 . 6

1 9 6 7 2 3 , 8 3 3 1 6 , 7 4 2 - - 7 0 . 2

1 9 6 8 1 1 6 , 6 3 6 9 7 , 2 6 2 - - 8 3 . 4

1 9 6 9 1 8 3 , 4 4 3 1 8 3 , 4 4 3 - - 1 0 0 . 0

1 9 7 0 2 4 8 , 1 4 1 2 4 8 , 1 4 1 - - 1 0 0 . 0

1 9 7 1 3 2 2 , 8 2 7 3 2 2 , 8 2 7 - - 1 0 0 . 0

1 9 7 2 3 6 2 , 6 8 9 3 6 2 , 6 8 9 - - 1 0 0 . 0

1 9 7 3 4 5 3 , 4 9 8 4 5 3 , 4 9 8 - - 1 0 0 . 0

1 9 7 4 7 4 6 , 2 7 8 7 4 6 , 2 7 8 - - 1 0 0 . 0

1 9 7 5 5 3 3 , 7 1 7 5 3 3 , 7 1 7 - - 1 0 0 . 0

1 9 7 6 6 6 7 , 0 6 9 6 6 7 , 0 6 9 - - 1 0 0 . 0

1 9 7 7 8 9 9 , 5 7 9 8 9 9 , 5 7 9 - - 1 0 0 . 0

1 9 7 8 1 , 5 1 2 , 5 8 9 1 , 5 1 2 , 5 8 9 - - 1 0 0 . 0

1 9 7 9 1 , 9 0 2 , 3 2 1 1 , 9 0 2 , 3 2 1 - - 1 0 0 . 0

1 9 8 0 2 , 7 0 3 , 0 9 5 2 , 7 0 3 , 0 9 5 - - 1 0 0 . 0

1 9 8 1 2 , 8 5 6 , 7 3 1 2 , 8 5 6 , 7 3 1 - - 1 0 0 . 0

1 9 8 2 4 , 0 5 2 , 1 1 3 4 , 0 5 2 , 1 1 3 - - 1 0 0 . 0

1 9 8 3 7 , 7 3 5 , 3 0 7 4 , 5 1 3 , 5 7 4 - 3 , 2 2 1 , 7 3 3 5 8 . 4

1 9 8 4 1 2 , 3 3 1 , 3 7 3 5 , 4 2 7 , 7 4 1 - 6 , 9 0 3 , 6 3 2 4 4 . 0

1 9 8 5 1 5 , 9 5 7 , 1 3 6 7 , 0 6 8 , 3 6 1 - 8 , 8 8 8 , 7 7 5 4 4 . 3

1 9 8 6 9 , 4 1 1 , 6 4 4 9 , 4 1 1 , 6 4 4 - - 1 0 0 . 0

1 9 8 7 1 1 , 8 2 1 , 8 0 6 1 1 , 8 2 1 , 8 0 6 - - 1 0 0 . 0

1 9 8 8 1 4 , 7 5 5 , 2 5 1 1 4 , 7 5 5 , 2 5 1 - - 1 0 0 . 0

1 9 8 9 1 9 , 5 3 2 , 9 0 4 1 9 , 5 3 2 , 9 0 4 - - 1 0 0 . 0

1 9 9 0 5 6 , 4 7 2 , 2 2 9 5 6 , 4 7 2 , 2 2 9 - - 1 0 0 . 0

1 9 9 1 8 0 , 1 0 6 , 3 1 4 8 0 , 1 0 6 , 3 1 4 - - 1 0 0 . 0

1 9 9 2 9 6 , 6 4 5 , 7 4 4 9 6 , 6 4 5 , 7 4 4 - - 1 0 0 . 0

1 9 9 3 9 8 , 4 2 2 , 9 8 8 9 8 , 4 2 2 , 9 8 8 - - 1 0 0 . 0

1 9 9 4 1 7 6 , 8 0 4 , 5 0 7 1 7 6 , 8 0 4 , 5 0 7 - - 1 0 0 . 0

1 9 9 5 2 1 6 , 9 6 0 , 4 2 2 2 1 6 , 9 6 0 , 4 2 2 - - 1 0 0 . 0

1 9 9 6 2 9 4 , 6 5 1 , 3 1 8 2 9 4 , 6 5 1 , 3 1 8 - - 1 0 0 . 0

1 9 9 7 3 6 0 , 6 4 7 , 5 5 4 3 6 0 , 6 4 7 , 5 5 4 - - 1 0 0 . 0

1 9 9 8 3 2 9 , 3 6 8 , 5 4 4 3 2 9 , 3 6 8 , 5 4 4 - - 1 0 0 . 0

1 9 9 9 3 9 3 , 5 9 6 , 6 8 1 3 9 3 , 5 9 6 , 6 8 1 - - 1 0 0 . 0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9. 경주마권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1 3 3

재정통계

1 9 9 0 4 1 5 , 5 1 4 , 1 9 3 3 9 9 , 8 7 1 , 4 7 1 1 3 , 7 3 5 1 5 , 6 2 8 , 9 8 7 9 6 . 2

1 9 9 1 5 3 3 , 2 9 0 , 3 1 6 5 1 8 , 1 7 8 , 8 7 2 4 9 , 1 0 9 1 5 , 0 6 2 , 3 3 5 9 7 . 2

1 9 9 2 6 9 6 , 3 5 4 , 1 5 1 6 7 5 , 1 2 3 , 4 2 9 3 7 , 1 5 6 2 1 , 1 9 3 , 5 6 6 9 7 . 0

1 9 9 3 8 7 0 , 9 9 1 , 5 8 0 8 4 2 , 3 9 6 , 3 8 0 6 4 , 6 2 1 2 8 , 5 3 0 , 5 7 9 9 6 . 7

1 9 9 4 1 , 0 7 2 , 2 8 0 , 3 9 2 1 , 0 2 6 , 1 8 6 , 7 1 4 3 1 , 0 6 2 4 6 , 0 6 2 , 6 1 6 9 5 . 7

1 9 9 5 1 , 3 1 8 , 8 9 4 , 3 2 4 1 , 2 5 4 , 2 6 7 , 4 4 2 2 5 1 , 1 9 0 6 4 , 3 7 5 , 6 9 2 9 5 . 1

1 9 9 6 1 , 3 0 2 , 5 4 8 , 9 0 0 1 , 2 5 2 , 5 4 9 , 5 2 9 1 8 6 , 8 9 3 4 9 , 8 1 2 , 4 7 8 9 6 . 2

1 9 9 7 1 , 3 4 6 , 4 5 0 , 2 4 2 1 , 2 7 9 , 4 2 4 , 7 7 4 9 3 , 5 2 4 6 6 , 9 3 1 , 9 4 4 9 5 . 0

1 9 9 8 1 , 2 9 9 , 8 6 7 , 9 6 3 1 , 1 9 9 , 2 9 1 , 4 7 0 1 9 7 , 2 8 0 1 0 0 , 3 7 9 , 2 1 3 9 2 . 3

1 9 9 9 1 , 3 3 0 , 2 2 4 , 6 8 5 1 , 2 4 2 , 0 8 8 , 2 2 7 3 0 6 , 8 8 6 8 7 , 8 2 9 , 5 7 2 9 3 . 4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0. 종합토지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1 3 4 2 0 0 2년3월호

재정통계

1 9 6 6 5 9 5 , 8 7 6 5 5 5 , 1 0 1 - - 9 3 . 1

1 9 6 7 7 1 7 , 7 4 4 6 6 8 , 3 6 4 - - 9 3 . 1

1 9 6 8 9 0 8 , 2 9 7 8 4 8 , 0 4 7 - - 9 3 . 3

1 9 6 9 1 , 1 2 2 , 3 0 7 1 , 0 4 5 , 0 5 6 - - 9 3 . 1

1 9 7 0 1 , 3 3 4 , 5 3 7 1 , 2 2 8 , 0 5 7 4 , 8 3 5 1 0 1 , 6 4 4 9 2 . 0

1 9 7 1 1 , 5 5 8 , 2 0 0 1 , 4 2 8 , 5 5 1 4 , 6 0 7 1 2 5 , 0 4 2 9 1 . 7

1 9 7 2 1 , 5 1 9 , 4 6 4 1 , 3 5 1 , 2 7 0 6 , 3 8 2 1 6 1 , 8 1 2 8 8 . 9

1 9 7 3 2 , 7 9 0 , 9 7 6 2 , 5 2 0 , 6 2 2 8 , 5 1 1 2 6 1 , 8 4 3 9 0 . 3

1 9 7 4 4 , 4 5 5 , 3 8 5 3 , 9 5 0 , 4 0 3 1 7 , 1 2 3 4 8 7 , 8 5 9 8 8 . 7

1 9 7 5 5 , 4 4 9 , 3 8 2 4 , 8 6 5 , 5 0 8 4 , 5 5 8 5 7 9 , 3 1 6 8 9 . 3

1 9 7 6 6 , 2 7 6 , 9 0 4 5 , 5 5 5 , 1 9 9 6 , 3 3 1 7 1 5 , 3 7 4 8 8 . 5

1 9 7 7 1 0 , 9 7 4 , 8 0 7 1 0 , 0 3 3 , 1 2 3 4 , 5 6 4 9 3 7 , 1 2 0 9 1 . 4

1 9 7 8 1 8 , 1 1 7 , 5 7 0 1 5 , 1 7 2 , 2 1 5 2 6 , 2 3 7 2 , 9 1 9 , 1 1 8 8 3 . 7

1 9 7 9 1 8 , 2 8 1 , 2 5 4 1 7 , 3 2 2 , 0 4 1 4 2 , 4 7 4 9 1 6 , 7 3 9 9 4 . 8

1 9 8 0 1 9 , 5 9 9 , 6 7 1 1 8 , 2 4 4 , 1 2 9 5 9 , 8 6 5 1 , 2 9 5 , 6 7 7 9 3 . 1

1 9 8 1 2 1 , 6 6 9 , 6 3 6 1 9 , 9 1 9 , 5 1 3 2 4 7 , 4 6 7 1 , 5 0 2 , 6 5 6 9 1 . 9

1 9 8 2 2 6 , 6 8 0 , 7 4 5 2 4 , 2 4 0 , 6 5 4 2 7 1 , 4 6 6 2 , 1 6 8 , 6 2 5 9 0 . 9

1 9 8 3 3 1 , 5 7 5 , 5 6 4 2 8 , 7 4 1 , 1 9 3 2 0 8 , 0 4 5 2 , 6 2 6 , 3 2 6 9 1 . 0

1 9 8 4 3 3 , 5 6 7 , 8 0 3 3 0 , 5 6 0 , 6 3 0 2 0 0 , 4 4 1 2 , 8 0 6 , 7 3 2 9 1 . 0

1 9 8 5 2 3 , 8 7 7 , 4 1 7 2 1 , 7 9 9 , 6 7 7 1 7 6 , 9 3 9 1 , 9 0 0 , 8 0 1 9 1 . 3

1 9 8 6 2 5 , 6 5 3 , 4 5 6 2 3 , 3 3 3 , 6 6 8 2 0 6 , 2 1 4 2 , 1 1 3 , 5 7 4 9 1 . 0

1 9 8 7 2 8 , 9 1 6 , 5 5 6 2 6 , 5 0 8 , 7 0 0 1 5 2 , 7 5 0 2 , 2 5 5 , 1 0 6 9 1 . 7

1 9 8 8 3 4 , 2 5 1 , 4 0 5 3 1 , 1 7 7 , 1 7 2 1 7 2 , 4 7 2 2 , 9 0 1 , 7 6 1 9 1 . 0

1 9 8 9 4 1 , 8 5 1 , 3 7 4 3 7 , 9 2 2 , 5 7 7 1 8 0 , 7 7 0 3 , 7 4 8 , 0 2 7 9 0 . 6

1 9 9 0 5 2 , 9 5 3 , 0 9 0 4 7 , 9 9 9 , 2 4 2 1 9 4 , 3 0 9 4 , 7 5 9 , 5 3 9 9 0 . 6

1 9 9 1 9 8 , 3 0 4 , 9 2 7 8 8 , 7 3 5 , 6 4 5 3 7 1 , 3 6 9 9 , 1 9 7 , 9 1 3 9 0 . 3

1 9 9 2 1 2 0 , 1 1 2 , 6 7 0 1 0 8 , 5 8 6 , 2 0 7 2 1 6 , 7 7 3 1 1 , 3 0 9 , 6 9 0 9 0 . 4

1 9 9 3 1 4 7 , 5 7 4 , 7 8 9 1 3 3 , 9 9 7 , 1 2 4 2 1 2 , 2 8 3 1 3 , 3 6 5 , 3 8 2 9 0 . 8

1 9 9 4 1 8 2 , 5 4 9 , 9 9 7 1 6 8 , 6 0 6 , 3 2 8 7 0 , 5 3 0 1 3 , 8 7 3 , 1 3 9 9 2 . 4

1 9 9 5 2 2 8 , 2 2 9 , 2 9 0 2 0 8 , 5 5 1 , 1 5 8 7 7 , 3 4 8 1 9 , 6 0 0 , 7 8 4 9 1 . 4

1 9 9 6 2 9 3 , 3 2 2 , 3 0 7 2 7 2 , 3 0 3 , 5 7 7 2 4 1 , 2 5 2 2 0 , 7 7 7 , 4 7 8 9 2 . 8

1 9 9 7 2 3 9 , 7 5 9 , 4 0 2 2 2 4 , 9 4 4 , 3 2 0 1 7 8 , 1 5 2 1 4 , 6 3 6 , 9 3 0 9 3 . 8

1 9 9 8 2 5 8 , 9 7 3 , 8 7 4 2 4 0 , 6 8 9 , 9 1 5 1 8 8 , 3 2 9 1 8 , 0 9 5 , 6 3 0 9 2 . 9

1 9 9 9 2 5 6 , 8 3 5 , 7 7 2 2 3 7 , 3 9 3 , 2 0 0 2 6 1 , 9 0 5 1 9 , 1 8 0 , 6 6 7 9 2 . 4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1. 면허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1 3 5

재정통계

1 9 6 6 1 , 0 7 8 , 4 9 1 1 , 0 4 3 , 6 3 6 - - 9 6 . 7

1 9 6 7 1 , 1 9 8 , 4 2 0 1 , 1 6 6 , 8 1 2 - - 9 7 . 3

1 9 6 8 2 , 4 2 0 , 8 8 0 2 , 3 5 6 , 1 7 1 - - 9 7 . 3

1 9 6 9 3 , 1 1 7 , 0 7 6 2 , 9 8 6 , 2 9 7 - - 9 5 . 8

1 9 7 0 4 , 1 7 2 , 6 1 0 3 , 9 8 0 , 1 1 5 2 , 3 1 3 1 9 0 , 1 8 1 9 5 . 4

1 9 7 1 5 , 2 1 7 , 0 5 9 4 , 9 5 1 , 1 7 0 2 , 8 9 2 2 6 2 , 9 9 8 9 4 . 9

1 9 7 2 8 , 3 1 8 , 9 3 4 7 , 8 7 9 , 5 0 3 8 , 1 0 7 4 3 1 , 3 2 5 9 4 . 7

1 9 7 3 1 0 , 0 7 1 , 2 0 2 9 , 6 2 4 , 9 2 8 9 , 2 7 1 4 3 7 , 0 0 3 9 5 . 6

1 9 7 4 1 6 , 7 4 8 , 7 1 8 1 5 , 8 5 6 , 9 6 1 3 , 3 3 7 8 8 8 , 4 2 0 9 4 . 7

1 9 7 5 3 0 , 4 8 5 , 9 3 6 2 8 , 4 3 6 , 0 2 3 5 , 2 5 5 2 , 0 4 4 , 6 5 9 9 3 . 3

1 9 7 6 3 9 , 5 3 7 , 3 8 7 3 7 , 7 9 8 , 2 0 7 2 , 1 0 4 1 , 7 3 7 , 0 7 6 9 5 . 6

1 9 7 7 4 6 , 6 6 6 , 7 0 0 4 5 , 3 1 6 , 0 2 3 5 , 6 8 5 1 , 3 4 4 , 9 9 2 9 7 . 1

1 9 7 8 4 8 , 5 0 1 , 3 2 8 4 7 , 0 7 3 , 2 4 4 1 6 , 8 1 2 1 , 4 1 1 , 2 7 2 9 7 . 1

1 9 7 9 8 3 , 7 2 9 , 1 1 6 8 1 , 5 9 2 , 8 2 2 1 3 , 5 8 7 2 , 1 2 2 , 7 0 7 9 7 . 4

1 9 8 0 1 2 3 , 1 1 9 , 9 1 7 1 1 9 , 4 1 2 , 2 0 3 2 4 , 9 6 5 3 , 6 8 2 , 7 4 9 9 7 . 0

1 9 8 1 1 5 7 , 6 8 5 , 6 2 0 1 5 2 , 6 7 8 , 7 2 3 4 5 , 9 5 4 4 , 9 6 0 , 9 4 3 9 6 . 8

1 9 8 2 1 7 7 , 6 1 1 , 4 1 2 1 7 2 , 7 8 6 , 8 9 3 3 9 , 9 2 9 4 , 7 8 4 , 5 9 0 9 7 . 3

1 9 8 3 2 0 1 , 5 0 4 , 6 4 9 1 9 4 , 7 5 3 , 4 3 2 2 0 , 0 5 9 6 , 7 3 1 , 1 5 8 9 6 . 6

1 9 8 4 2 1 6 , 7 1 1 , 9 0 6 2 1 0 , 4 1 9 , 0 7 7 3 2 , 4 2 2 6 , 2 6 0 , 4 0 7 9 7 . 1

1 9 8 5 2 4 3 , 4 4 6 , 6 5 7 2 3 7 , 2 8 9 , 6 4 4 4 3 , 7 3 8 6 , 1 1 3 , 2 7 5 9 7 . 5

1 9 8 6 2 7 3 , 9 2 6 , 4 1 3 2 6 5 , 7 9 3 , 3 4 8 5 3 , 8 9 0 8 , 0 7 9 , 1 7 5 9 7 . 0

1 9 8 7 2 9 3 , 6 6 9 , 6 8 3 2 8 5 , 3 0 4 , 0 5 4 1 7 , 4 7 9 8 , 3 4 8 , 1 5 0 9 7 . 2

1 9 8 8 3 0 8 , 3 4 7 , 7 2 5 3 0 1 , 0 4 6 , 1 9 2 8 7 , 9 9 4 7 , 2 1 3 , 5 3 9 9 7 . 6

1 9 8 9 3 8 0 , 0 2 1 , 5 4 6 3 7 2 , 4 2 5 , 9 6 6 2 3 , 8 9 8 7 , 5 7 1 , 6 8 2 9 8 . 0

1 9 9 0 2 3 0 , 9 7 2 , 2 9 5 2 2 7 , 1 6 5 , 2 9 2 4 6 , 2 3 7 3 , 7 6 0 , 7 6 6 9 8 . 4

1 9 9 1 2 8 0 , 3 1 4 , 2 7 6 2 7 5 , 5 1 0 , 6 8 0 6 , 2 3 5 4 , 7 9 7 , 3 6 1 9 8 . 3

1 9 9 2 3 6 2 , 3 2 3 , 3 0 8 3 5 5 , 2 9 0 , 5 1 2 2 7 , 8 2 3 7 , 0 0 4 , 9 7 3 9 8 . 1

1 9 9 3 4 1 6 , 3 5 0 , 6 7 2 4 0 6 , 6 1 2 , 8 2 1 1 2 7 , 0 2 1 9 , 6 1 0 , 8 3 0 9 7 . 7

1 9 9 4 4 9 4 , 0 5 5 , 0 7 3 4 8 0 , 6 7 4 , 8 7 1 6 0 , 8 7 6 1 3 , 3 1 9 , 3 2 6 9 7 . 3

1 9 9 5 4 8 2 , 4 0 5 , 7 1 1 4 6 5 , 9 2 1 , 9 8 9 1 9 8 , 9 4 8 1 6 , 2 8 4 , 7 7 4 9 6 . 6

1 9 9 6 5 4 9 , 7 1 8 , 3 3 4 5 3 2 , 3 0 5 , 7 4 7 2 9 5 , 9 1 3 1 7 , 1 1 6 , 6 7 4 9 6 . 8

1 9 9 7 5 9 7 , 9 5 0 , 4 0 1 5 7 7 , 0 6 7 , 9 3 5 9 6 , 3 2 7 2 0 , 7 8 6 , 1 3 9 9 6 . 5

1 9 9 8 6 8 4 , 6 3 7 , 6 7 0 6 4 0 , 6 6 0 , 5 4 8 2 1 4 , 8 3 7 4 3 , 7 6 2 , 2 8 5 9 3 . 6

1 9 9 9 7 1 0 , 9 6 4 , 7 7 9 6 6 9 , 9 0 8 , 3 1 3 4 6 8 , 8 8 3 4 0 , 5 8 7 , 5 8 3 9 4 . 2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2. 재산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1 3 6 2 0 0 2년3월호

재정통계

1 9 7 7 6 6 , 7 8 9 , 3 1 0 6 6 , 7 3 2 , 7 3 9 1 5 6 , 5 7 0 9 9 . 9

1 9 7 8 9 1 , 9 4 5 , 0 6 4 9 1 , 7 6 4 , 3 2 0 - 1 8 0 , 7 4 4 9 9 . 8

1 9 7 9 9 2 , 9 9 2 , 5 5 3 9 2 , 4 4 9 , 9 1 8 - 5 4 2 , 6 3 5 9 9 . 4

1 9 8 0 1 2 5 , 6 1 4 , 7 8 1 1 2 2 , 3 7 3 , 0 1 1 6 , 2 8 3 3 , 2 3 5 , 4 8 7 9 7 . 4

1 9 8 1 1 5 7 , 8 8 0 , 8 8 8 1 5 6 , 4 4 7 , 9 6 2 8 , 8 7 6 1 , 4 2 4 , 0 5 0 9 9 . 1

1 9 8 2 2 4 6 , 8 7 8 , 2 9 9 2 4 5 , 5 7 8 , 7 8 2 1 0 , 1 6 6 1 , 2 8 9 , 3 5 1 9 9 . 5

1 9 8 3 3 4 1 , 1 1 6 , 0 2 7 3 3 8 , 8 0 3 , 7 9 3 4 , 7 3 3 2 , 3 0 7 , 5 0 1 9 9 . 3

1 9 8 4 3 3 5 , 0 3 9 , 1 1 8 3 3 1 , 9 8 6 , 6 8 3 5 1 , 9 6 6 3 , 0 0 0 , 4 6 9 9 9 . 1

1 9 8 5 3 6 3 , 1 5 1 , 9 5 1 3 6 1 , 1 1 7 , 5 9 8 9 , 8 0 6 2 , 0 2 4 , 5 4 7 9 9 . 4

1 9 8 6 3 9 7 , 7 1 7 , 0 4 3 3 9 5 , 8 5 4 , 9 9 5 323 1 , 8 6 1 , 7 2 5 9 9 . 5

1 9 8 7 5 5 2 , 4 3 3 , 7 4 9 5 5 0 , 2 6 6 , 8 6 4 4 , 9 7 2 2 , 1 6 1 , 9 1 3 9 9 . 6

1 9 8 8 7 9 7 , 4 7 9 , 5 4 8 7 9 4 , 4 7 2 , 5 9 8 866 3 , 0 0 6 , 0 8 4 9 9 . 6

1 9 8 9 1 , 0 9 4 , 4 5 9 , 7 4 7 1 , 0 9 1 , 1 2 5 , 7 6 8 1 3 , 2 4 5 3 , 3 2 0 , 7 3 4 9 9 . 7

1 9 9 0 1 , 3 8 1 , 4 7 5 , 1 3 0 1 , 3 7 7 , 6 3 2 , 1 5 2 1 0 1 , 9 5 8 3 , 7 4 1 , 0 2 0 9 9 . 7

1 9 9 1 1 , 9 0 3 , 1 6 9 , 0 5 0 1 , 8 9 4 , 9 6 8 , 3 4 7 2 , 9 2 5 8 , 1 9 7 , 7 7 8 9 9 . 6

1 9 9 2 2 , 0 9 3 , 2 2 4 , 1 4 0 2 , 0 8 0 , 4 5 1 , 5 2 1 5 4 9 , 7 2 4 1 2 , 2 2 2 , 8 9 5 9 9 . 4

1 9 9 3 2 , 5 6 0 , 3 9 3 , 0 4 3 2 , 5 4 8 , 3 2 6 , 7 1 5 1 8 0 , 3 9 4 1 1 , 8 8 5 , 9 3 4 9 9 . 5

1 9 9 4 3 , 1 1 0 , 4 4 6 , 3 5 6 3 , 0 8 5 , 6 6 3 , 9 0 8 3 , 8 4 9 2 4 , 7 7 8 , 5 9 9 9 9 . 2

1 9 9 5 3 , 6 5 5 , 0 1 9 , 1 7 8 3 , 6 3 2 , 5 0 9 , 8 4 0 4 3 , 8 0 6 2 2 , 4 6 5 , 5 3 2 9 9 . 4

1 9 9 6 4 , 0 7 7 , 0 0 1 , 5 0 6 4 , 0 5 3 , 7 0 8 , 6 4 7 8 3 , 3 9 5 2 3 , 2 0 9 , 4 6 4 9 9 . 4

1 9 9 7 4 , 2 9 6 , 3 1 4 , 2 5 9 4 , 2 5 7 , 3 2 7 , 9 1 8 7 7 , 2 9 7 3 8 , 9 0 9 , 0 4 4 9 9 . 1

1 9 9 8 3 , 4 1 3 , 7 8 3 , 9 6 9 3 , 3 8 8 , 4 7 5 , 1 9 3 1 6 4 , 5 0 9 2 5 , 1 4 4 , 2 6 7 9 9 . 3

1 9 9 9 4 , 3 4 6 , 5 3 5 , 0 4 0 4 , 3 2 6 , 6 7 7 , 1 9 6 8 7 , 1 4 2 1 9 , 7 7 0 , 7 0 2 9 9 . 5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3. 등록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1 3 7

재정통계

1 9 7 3 1 0 , 7 7 6 , 3 1 8 9 , 3 3 7 , 4 1 5 7 3 , 4 3 7 1 , 3 6 5 , 4 6 6 8 6 . 6

1 9 7 4 9 , 4 2 2 , 1 1 6 8 , 5 6 0 , 0 6 4 2 7 , 0 0 3 8 3 5 , 0 4 9 9 0 . 9

1 9 7 5 1 6 , 7 8 7 , 8 3 0 1 5 , 6 3 7 , 5 5 9 6 0 , 9 9 8 1 , 0 8 9 , 2 7 3 9 3 . 1

1 9 7 6 2 6 , 8 2 6 , 8 0 2 2 4 , 5 4 8 , 0 6 3 4 7 , 3 7 5 2 , 2 3 1 , 3 6 4 9 1 . 5

1 9 7 7 5 1 , 9 1 0 , 1 6 1 4 6 , 9 2 1 , 2 8 3 8 8 , 6 6 8 4 , 9 0 0 , 2 1 0 9 0 . 4

1 9 7 8 6 5 , 1 8 0 , 0 3 1 6 0 , 7 6 6 , 3 9 1 1 5 6 , 3 5 2 4 , 2 5 7 , 2 8 8 9 3 . 2

1 9 7 9 9 6 , 4 6 2 , 8 3 3 9 1 , 0 0 1 , 7 9 2 2 7 5 , 1 6 9 5 , 1 8 5 , 8 7 2 9 4 . 3

1 9 8 0 1 2 5 , 8 6 4 , 6 8 5 1 1 6 , 9 1 3 , 2 8 9 5 3 7 , 7 5 0 8 , 4 1 3 , 6 4 6 9 2 . 9

1 9 8 1 1 3 7 , 2 8 5 , 7 1 6 1 2 7 , 6 2 7 , 5 9 9 6 4 4 , 5 4 9 9 , 0 1 3 , 5 6 8 9 3 . 0

1 9 8 2 1 5 4 , 6 6 6 , 4 2 5 1 3 9 , 4 7 8 , 1 1 6 1 , 1 0 3 , 2 3 4 1 4 , 0 8 5 , 0 7 5 9 0 . 2

1 9 8 3 1 7 9 , 1 1 6 , 5 6 4 1 5 7 , 6 7 8 , 6 8 7 8 5 6 , 3 2 7 2 0 , 5 8 1 , 5 5 0 8 8 . 0

1 9 8 4 1 9 6 , 5 0 8 , 0 9 5 1 7 6 , 7 9 3 , 1 1 1 2 , 6 3 0 , 1 5 7 1 7 , 0 8 4 , 8 2 7 9 0 . 0

1 9 8 5 2 2 4 , 2 8 1 , 5 3 8 2 0 2 , 0 0 3 , 3 7 9 5 , 3 1 5 , 3 9 7 1 6 , 9 6 2 , 7 6 2 9 0 . 1

1 9 8 6 2 5 1 , 8 0 3 , 2 0 5 2 2 7 , 7 8 9 , 2 5 0 6 , 8 5 8 , 8 9 1 1 7 , 1 5 5 , 0 6 4 9 0 . 5

1 9 8 7 3 0 3 , 4 2 9 , 3 2 7 2 7 6 , 0 3 7 , 2 3 6 7 , 5 2 4 , 8 9 0 1 9 , 8 6 7 , 2 0 1 9 1 . 0

1 9 8 8 4 0 6 , 4 7 6 , 2 3 9 3 7 5 , 8 3 6 , 4 7 6 4 , 9 0 9 , 6 0 7 2 5 , 7 3 0 , 1 5 6 9 2 . 5

1 9 8 9 5 0 9 , 2 7 7 , 3 5 8 4 6 9 , 8 7 2 , 3 5 5 1 1 , 8 5 0 , 5 8 8 2 7 , 5 5 4 , 4 1 5 9 2 . 3

1 9 9 0 5 9 0 , 3 3 4 , 9 5 8 5 4 8 , 7 4 4 , 7 4 9 4 , 0 3 3 , 4 1 3 3 7 , 5 5 6 , 7 9 6 9 3 . 0

1 9 9 1 7 4 9 , 9 5 9 , 0 9 0 7 0 1 , 5 0 2 , 1 4 6 2 , 8 0 1 , 9 9 3 4 5 , 6 5 4 , 9 5 1 9 3 . 5

1 9 9 2 1 , 0 3 6 , 0 9 4 , 8 9 0 9 7 1 , 0 0 7 , 5 1 1 9 5 5 , 3 7 9 6 4 , 1 3 2 , 0 0 0 9 3 . 7

1 9 9 3 1 , 1 8 2 , 5 9 3 , 7 6 7 1 , 0 9 9 , 8 9 5 , 9 7 0 1 , 7 4 4 , 2 4 8 8 0 , 9 5 3 , 5 4 9 9 3 . 0

1 9 9 4 1 , 4 6 1 , 1 7 9 , 8 0 0 1 , 3 6 0 , 0 0 8 , 3 6 3 1 , 0 6 2 , 0 8 4 1 0 0 , 1 0 9 , 3 5 3 9 3 . 1

1 9 9 5 1 , 8 4 4 , 4 6 5 , 1 6 1 1 , 7 0 1 , 4 4 1 , 6 5 0 2 , 9 0 7 , 3 9 9 1 4 0 , 1 1 6 , 1 1 2 9 2 . 2

1 9 9 6 2 , 3 1 7 , 7 4 5 , 6 7 7 2 , 1 4 7 , 9 2 8 , 7 9 2 8 , 8 8 8 , 7 8 8 1 6 0 , 9 2 8 , 0 9 7 9 2 . 7

1 9 9 7 2 , 4 8 7 , 1 9 3 , 0 1 4 2 , 2 5 9 , 3 3 0 , 1 8 1 1 3 , 0 6 8 , 9 9 1 2 1 4 , 7 9 3 , 8 4 2 9 0 . 8

1 9 9 8 3 , 0 1 6 , 8 2 9 , 6 5 9 2 , 6 3 9 , 1 7 7 , 3 4 5 1 8 , 5 9 6 , 3 9 6 3 5 9 , 0 5 5 , 9 1 8 8 7 . 5

1 9 9 9 2 , 8 8 7 , 0 5 9 , 5 2 8 2 , 5 4 8 , 1 8 0 , 8 2 4 2 8 , 3 9 5 , 5 7 5 3 1 0 , 4 8 3 , 1 2 9 8 8 . 3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4. 주민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1 3 8 2 0 0 2년3월호

재정통계

1 9 8 5 8 6 , 2 0 8 , 3 7 7 8 6 , 2 0 8 , 3 7 7 - - 1 0 0 . 0

1 9 8 6 8 9 , 2 9 2 , 4 1 3 8 9 , 2 9 2 , 4 1 3 - - 1 0 0 . 0

1 9 8 7 9 3 , 8 6 1 , 1 8 2 9 3 , 8 6 1 , 1 8 2 - - 1 0 0 . 0

1 9 8 8 3 0 9 , 6 0 0 , 2 0 6 3 0 9 , 6 0 0 , 2 0 6 - - 1 0 0 . 0

1 9 8 9 1 , 4 1 2 , 9 9 4 , 4 3 8 1 , 4 1 2 , 9 9 4 , 4 3 8 - - 1 0 0 . 0

1 9 9 0 1 , 5 7 1 , 8 1 1 , 7 4 1 1 , 5 7 1 , 8 1 1 , 7 4 1 - - 1 0 0 . 0

1 9 9 1 1 , 6 4 6 , 8 6 5 , 3 4 0 1 , 6 4 6 , 8 6 5 , 3 4 0 - - 1 0 0 . 0

1 9 9 2 1 , 7 2 7 , 2 8 9 , 0 3 5 1 , 7 2 7 , 2 8 9 , 0 3 5 - - 1 0 0 . 0

1 9 9 3 1 , 7 4 5 , 4 2 7 , 0 0 7 1 , 7 4 5 , 4 2 6 , 6 5 5 - 352 1 0 0 . 0

1 9 9 4 2 , 0 4 4 , 9 7 4 , 3 8 6 2 , 0 4 4 , 9 7 4 , 3 8 6 - - 1 0 0 . 0

1 9 9 5 2 , 1 5 1 , 8 5 1 , 4 9 1 2 , 1 5 1 , 8 5 1 , 4 3 7 - 54 1 0 0 . 0

1 9 9 6 2 , 2 5 4 , 8 4 1 , 2 7 2 2 , 2 5 4 , 8 4 1 , 0 9 6 - 176 1 0 0 . 0

1 9 9 7 2 , 2 3 6 , 4 8 9 , 3 3 4 2 , 2 3 6 , 4 8 9 , 3 3 4 - - 1 0 0 . 0

1 9 9 8 2 , 2 6 7 , 5 7 6 , 3 4 4 2 , 2 6 7 , 5 7 6 , 3 4 4 - - 1 0 0 . 0

1 9 9 9 2 , 0 8 8 , 2 4 4 , 3 9 7 2 , 0 8 8 , 2 4 4 , 3 9 7 - - 1 0 0 . 0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5. 담배소비세
(단위: 천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고액납세자들

영화‘태양은 가득히’로 스타덤

에 오른 올해 6 7세의 영화배우 알

랭 들롱은 더 이상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 2년전 프랑스인들의 아쉬

움을 뒤로 하고 절세(節稅)를 위

해 스위스로 귀화, ‘알프스의 노

인’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영화계 은퇴를 선언하고도 프랑스

인기 민영T V인 T F 1의 형사물 시

리즈에서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

고 있다. 거액의 출연료를 비롯한

수입의 대부분이 프랑스에서 이루

어지고 있지만 세금을 내는 곳은

스위스다. 

프랑스의 톱 모델레티시아 카스

타( 2 3 )는 들라크로아의 명화‘인

민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 나오

는 프랑스 혁명의 상징 마리안느

에 비유되는‘프랑스의얼굴’이다.

그녀는 살인적인 프랑스의 세금을

피해 영국 런던에 호화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

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스웨덴

출신의 영화감독 잉그마르 베르히

만과 불세출의 테니스 스타 비요

른 보리도 세금 때문에 고국 스웨

덴을 떠난고소득 망명자였다. 

부호들뿐 아니다. 서방 선진국의

기업들도 국가의 조세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서류상의 회사를 차려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은 조세감면과 비실명

거래를 앞세워 국제자본을 유혹하

는 대표적인 세금 피난처(tax

h a v e n )다. 이들의 세금기피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는 이유만으로 설

명할 수 있을까. 세금을 더 거두려

는 국가와 조금이라도 덜 내려는

납세자와의 신경전은 근대국가가

성립한 이후 계속돼 온 숨바꼭질

이었다. 

이번 주는 국세청이 정한‘세금

아는 주간’이다. 그러나 고액 납세

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곱지 않다. 한국

조세연구원이 3 0대 이상 납세자

1 , 0 0 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

사가 이를 말해준다. 고액 납세자

는‘사회 기여도가 큰 사람’이란

응답이 1 8 . 9 %에 불과한 반면‘지

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

다’는 대답은 2 5 . 8 %에 달했다. 부

자의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정서가 심각한

수준이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

어지는데 부의 합리적 재분배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적 박탈감은 심해지는 법이다.

이창민 논설위원

<『한국일보』2 0 0 2년3월7일자지평선>

연결납세制도입빠를수록좋다

재계와 자유기업원이 최근 연결

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데 이

어 재경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

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배종속 관

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개별기업

단위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체로 묶어 과세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데다 이 제도

가 갖는 장점이 많은 만큼 긍정적

재정포럼 1 3 9

이런의견

저런생각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 칼럼등에 실린조세·

재정관련 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1 4 0 2 0 0 2년3월호

으로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조세적 뒷받침을 해준다는 측면에

서 그간의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갖게된다.

지난 9 8년 1 2월 상법과 세법에서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99년 2

월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를 허용해 기업의 내부조직 변화

를 통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를 도모했다.

그러나 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따로따로

내도록 돼 있어 중복과세라는 논

란을 불러왔고 세제상 유인책이

없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적절한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세계 2 0여개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일본이 오는 4월부터 이 제

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세계적 추

세로자리잡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이 사업부

제를 통한 거대조직의 형태를 취

하든, 기업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방식을 택하든 기업조직에 관한

선택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어

떠한 경우에도 세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측

면지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자유

기업원이 밝힌대로 독립법인간의

손익이전이나 부당내부거래로 세

금을 줄이려는‘유혹’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되므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분식회계 방지, 연결재무

제표의 실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경부에서 염려하는 것처

럼 기업집단 내의 부실기업 퇴출

이 지연되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

로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

나 이 문제는 이미 가동되고 있는

각종 구조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세 감시기능을 강화하

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겠지

만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익규모

가 늘어나면 세원확충 효과가 나

타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

라고 본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인

세법 개정 시기에 대해 재계가 연

내, 재경부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

를 위해 내년 이후라는 입장을 보

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기업분할

이나 지주회사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현실적 상황

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그 시기

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한국경제』2 0 0 2년3월4일사설>

‘법인세정치자금’안될말

법인세의 1 %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경제부총리

의 발언이 각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안은 당초 중앙선관위가 정

치권에 제안했으나 반대여론을 의

식한 정치권이 그 동안 입법화 시

기를미루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부당한 정치자금을 일

체 내지 않겠다는 전경련의 결의

에 뒤이은 행정부의 입장표명이라

서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안이 입법화한다면 올해에는

작년의 1 7조원보다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힐 것이므로 1 , 7 0 0억원 이

상의 자금이 정치권에 제공될 것

이다.

지금도 정당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고 양대 선거가 있는 올해

는 그 금액이 1 , 1 3 8억원에 이를 것

이므로 이름을 바꾸어 좀 더많은

돈을 지원해준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법인세의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쓰자는 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

극 찬성하고 있고 그 동안 유보적

태도를 보이던 민주당도 행정부

가 총대를 메어준다면 찬성하겠

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이안에 대

한 정치권의 강한 지지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런의견

저런생각



정치자금을 내는 사람에게 머리

를 조아리지 않아도 되고 돈줄을

쥐고 있는 보스에게 마음에도 없

는 아부를 하지 않아도 될 듯 싶

으니 정치가로서 어찌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 동안 갖가지 음성적인 방법으

로 정치자금을 내느라 편법을 써

왔던 재계로서도, 이제 정부가 기

업이윤의 일정 부분을 정치자금으

로 거두어 정치권에게 일괄해서

제공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니,

그에 반대할 이유가 적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일

부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자는 방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옳지

않다.

첫째,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

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안이 시

행되어 정치자금까지 받게 된다면

지금도 견제능력이 약한 정치권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더 어

려워질 것이다.

둘째, 주권재민의 원칙에 어긋난

다. 국민의 의사를 얼마나 잘 대변

하는가와 무관하게 세금이라는 형

태로 정치자금을 강제로 내야 한

다면 정치권에 대한 주권자의 통

제력은 매우약화될 것이다.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까지도 똑

같이 도와주도록 강요 당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셋째, 정치인들에게 잘못된 유인

을 제공하게 된다.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가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

원금이 정해지면 정치발전을 통한

국리민복의 증진보다는 소모적인

정쟁만 심화할 우려가 있다.

넷째, 세금으로 정치자금을 충당

하는 방안은 재정 건전성의 원칙

에도 어긋난다. 국회의원에게월급

을 주거나 선거관련 비용을 국고

에서 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외의 정치관련 비용까지 국고에

서 대주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

면 정치활동은 공공재도 아니고,

사회간접자본도 아니며 그렇다고

복지지출의 지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업경영에 대한 정치권

의 간섭행위를 심화할 우려가 있

다. 정치자금 지원액을 늘리기 위

해 법인세율을 무리하게 올린다거

나, 시장원리에반하는 기업지원조

치를 남발한다거나, 망해야 할 기

업을 억지로 살리는 일을 막기 어

려워진다. 또한기업에게서 정치자

금을 내지 않을 자유를 박탈하며,

내려는 경우에도 대상을 선별해서

지원할 수 없게 하고, 이익을많이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치자금을 내도록 강요

한다.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매개

로 한 정경유착의 병폐를 치유하

려면,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정부

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기업은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와 기업의 필

요성을 함께줄일 수 있다.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법

인세를 떼어내어 정치자금으로 쓴

다고 해서 검은 돈의 수수가 근절

되지는 않을것이다.

권력자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

어 정치자금을 내야만 기업이 살

아남을 수 있다면, 재계의 공개적

인 다짐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일보』2 0 0 2년2월 2 8일자(독자) 칼럼·논단>

국세청에만맡기는‘투기대책’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

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투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는 한

계점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일부

아파트 주민은‘얼마 이하로 팔아

서는 안된다’고 부동산 중개업자

에게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세무

조사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재정포럼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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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큼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현

상도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시 국세청은 특

별관리팀을 편성해 이른바‘떴다

방(이동중개업소)’과 이들의 자금

주 단속에 나섰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투기화

중심에 이들의 농간이 있다는 판

단에서다. 청약통장의 무더기 매

집, 분양권 프리미엄 조작,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 무자격자의 부

동산 중개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

는 이들이나 이들에게 돈을 대주

면서 투기 이득을 얻고 있는 자금

주를 색출해 세금을 부과하고 불

법행위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

디까지나 세정당국의 고유 업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지 부

동산 투기 대책의 중심 축이 돼서

는 안된다.

더구나 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한 과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부

동산 관계 주무부서도 아니다. 부

동산 대책은 주무부서가 중심이

돼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

다. 과세를 징벌적 차원에서 운용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

이 과열되거나 투기가 심화되면

오로지 세무조사로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굳어진 것은 관

계 주무부처를 비롯한 정부의 정

책 부재를 의미한다. 또 세무조사

에도 불구하고 과열과 투기가 오

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

사의 효용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최근의 부동산 투기 요인으로는

저금리에 따른 반작용과 아파트

공급물량의 부족, 자율화 이후 분

양가의 급격한 상승이 꼽힌다. 여

기에다 가계대출 잔액이 국내총생

산( G D P )의 5 8 . 8 % (지난해 9월말

현재)에 이를 정도로 확대된 은행

의 소매금융 중심 영업행태 역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요인을 그냥 덮어둔 채 오로지 세

무조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세정의 낭비’나 다름없다. 주무부

처가 중심이 돼 합리적인 투기대

책을마련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2 0 0 2년2월 2 6일자f n사설>

지하경제와조세규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가 최소한 국민총생

산의 14~19% 수준이라고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규모는 부가

가치세 탈루 규모를 근거로 추정

한 것으로서 지하경제 규모에 대

한 일종의 최소치라고 볼 수 있는

숫자다.

한편 1 9 9 9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38% 정도로서

주요 2 9개국 중 8번째라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지하경제 비율이 가장 높은 나

라는 약 7 5 %를 기록한 나이지리

아였고 태국, 이집트, 필리핀, 멕

시코가 뒤를 이었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

위스, 일본, 미국 등 최선진국으로

8% 정도로 추정되었고 선진국들

은 평균 15%, 개도국들은 평균

30% 정도로추산되었다.

지하경제는 그 정의와 범위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략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합법적인 활동이지만 당국

에 신고되지 않고 세금을 안낸 재

화나 서비스로서 이에는 고액과

외, 무자료거래, 부동산투기를 통

한 소득 중 신고되지 않은 부분

등이포함된다.

둘째, 불법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으로서 마약, 밀수, 매춘, 도

박, 산림도벌, 밀도살, 가짜 휘발

유 생산등이 포함된다.

셋째, 은폐된 현금소득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사채, 현금 팁, 뇌물거

래 등이포함된다.

이런의견

저런생각



이러한 지하경제가 생기는 첫째

요인은 역시세금이다.

‘세율이 높을수록 지하는 깊어진

다’는 것이지하경제의법칙이다.

그러고 보면 이자소득세를 피하

기 위한 음성적 사채거래, 양도소

득세를 피하기 위한 부동산 미등

기전매 행위, 부가가치세를피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 관세와 수입규

제를 피하기 위한 밀수행위, 상

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현금증

여 등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수 많

은 항목들은 상당부분 높은 세금

을 피하기 위한 행위다.

또한 공무원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행해지는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행위와 연결된

돈의 흐름도 그대로 지하경제로

연결된다.

또 하나 지하경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은 지키지도 못할 법,

제대로 준수하지도 못할규제다.

좋은 예가 하나 있다. 바로 미국

의 금주법(prohibition law)이다.

1 9 2 0년 발효되어 3 3년에 폐지된

이 법은 실로 놀랄 만한 규모의

지하경제를 만들었다.

주류의 생산·판매·소비 수입

을 모두 금지한 이 법은 미국 시

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한 전설적인

갱 알 카포네와 그 추종세력을 생

성해 낸 것이다.

이들이 밀주 비즈니스를 통해 벌

어들인 수익은 한창 때 연간 6천

만달러에 이르렀고, 조직원의규모

가 약 1천명이었으며, 이들의손에

죽음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2백5 0

명 정도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보

면 입이 벌어진다.

결국알 카포네는 살인이나 밀주

가 아닌 탈세혐의로 기소되어 투

옥되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키지

도 못할 법이 만들어내는 폐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엿

볼 수 있는것이다.

규제를 하는 정부는 규제여부를

검사하고 모니터링하느라 비용이

들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준수

하느라 비용이 든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는 경제주체들이다. 이들이로비

를 하고 뇌물을 공여하면서 지하

경제를 창출하고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은 규제의 암묵적 비

용으로서 규제자들이 반드시 고려

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조세제도 규제제도를 만들어 놓

고 잘 지키라고 독려만 하고, 규제

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를

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

부는 항상 현재의 조세 및 규제

패키지에 무리한 요소가 있는지,

민간이 이를 지키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힘들어 하는지를 파악해

지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

로 조세나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정보산업이 새로운 원동력

으로 떠오르고, 끝이 모두 T자로

끝나는 신기술 6가지가 ‘6 T

b r o t h e r s’로 불리면서 신성장엔진

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조세 및 규제체계에는 어떤 새로

운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지 궁금

해진다.

혹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조세

및 규제체계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설계해내지도 못한 채 그저 과거

의 틀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지하

경제나 창출해내고 있는 것은 아

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다.

윤창현 명지대 경영무역학 교수

<『한국경제』2 0 0 2년2월 1 8일자시론>

재정포럼 1 4 3


	2002년 3월호
	목차
	권두칼럼
	현안분석
	1. 성공적 조세개혁을 위한 접근방법론
	2.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안: 내용과 교훈
	3.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도시가구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고: 일본경제, 재생전략은 없는가?
	명언산책
	정책토론리포트: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방향
	해외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신간안내
	정책흐름
	재정통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